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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에 게재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원본은 제주평화원구원 홈페이지의  『PeaceNet』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일부는 편집 
과정에서 윤문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은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들을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

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수많은 국제적 사건들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

생하였습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올해도 변함없이 각 사건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소화하고 분석하여 담론화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올 한해동안 우리 연구원의 ‘JPI PeaceNet’ 시리즈로 

발간된 바 있습니다. 각 PeaceNet 원고는 글쓴이의 목표에 따라 사건의 본질 

요약, 향후 정세 전망, 때로는 국제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정책제안 등에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주평화연구원은 2020년 한해 동안 발간한 PeaceNet 원고들을 묶

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20년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통찰력과 지성을 여러분들과 공유

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는 크게 네 가지 주제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2020년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의 확산이었습니다. 따라서 1부에

서는 코로나19가 국제사회 및 특정 국가 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

는 글들을 모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한일관계, 미중관계, 국

제다자주의, 2020년 미국대선에 미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유럽, 일

본, 중국의 대응에 대해 분석 및 전망하는 글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코로나19가 바꾼 한국 도시의 풍경, 코로나19와 인권 및 생태문제 등에 대한 

글도 함께 모아봤습니다. 1부에 실린 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에 남

긴 여파를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불어, 저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추후 전망은 여러분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와중에도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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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2부에서는 중국경제와 중진국 함정, 시진

핑 외교에 대한 중간평가,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코로나19가 대내외적으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과 전략 등 다방면으로 중국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모았습니다. 중국의 성장

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큰 영향을 줍

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부에 실린 글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

의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에는 북핵문제, 세계 불평등 문제, EU의 보수화,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 미중갈등과 EU의 선택, 브렉시트, 미국대선, 홍콩보안법 통과, 

그리고 러시아 개헌과 푸틴의 장기집권 등 다양한 이슈들이 세계의 관심을 끌

었습니다. 3부에 실린 글들은 독자들이 국제정세 전반에 대한 지식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올해 PeaceNet을 통해 제15회 제주포럼의 

기획의도와 핵심 주제어 가운데 하나인 인본안보(Humane Security)를 소개하

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짧은 글들을 모았지만 이 책을 내기 위하여 20여명의 각 분

야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들에게 감

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2020년의 국제정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한 인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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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이웃 나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국내로 유입되어 지역으로 전파되자 한국 도시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낮 동안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 상점, 카페, 쇼핑몰, 음식점들은 한산해졌고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가나 술집들도 인적이 훨씬 드물어졌다. 사람

들의 일상도 달라졌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

이 출근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럽게 직장으로 향한다. 지하철이

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옆 사람과 조

금이라도 거리를 유지하려 애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날에도 대

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탓에 약국이나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이제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배급 

방식의 구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긴장된 일상생활이 이어지는 가

전염병과 사회적 도덕:
전염병을 마주한 인간에 대한 소고

박 규 현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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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지

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 많은 교류를 나누는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기

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검역

을 강화했음에도, 한두 명씩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졌고 대구 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의 집단 감염은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연관되어 이제는 확진자 

수가 수천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것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전 세계

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

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아진 이탈리아는 북부 롬바르디아주를 포함한 15

개 주(인구 1600만 명 정도)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고 급기야 국가 전체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프랑스, 미국, 독일도 급속히 확진자 수가 늘었다. 

전염병은 이처럼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마을과 도시,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재앙으로 인식된다. 게다가 국경을 넘는 인적 교류가 일상화된 

글로벌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 위력을 드러낸다. 바이러스의 공격은 개

인을 일상생활을 넘어 도시, 국가 공동체의 작동을 위협하고, 마침내는 전 세

계인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며칠이나 걸린 것일까. 

되도록 집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이렇게 움츠러든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된 것

일까.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10월에 전염병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

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는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언론에 오

르내리다 1월 하순 경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우한 의료진까지 코로나-19 확

진 판정을 받게 되자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불과 1, 2개월 전이다. 한 두 달 만에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라는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국가들은 전염병 환자가 많

은 나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 어느 정치·경제적 사건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의 생활과 심리를 뒤흔들 수는 없다. 아마도 전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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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팬데믹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는 말이다. 대대로 전승되는 DNA가 인간의 무의식에 있다면 사람들은 기억하

고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전쟁의 끝없는 반복이었듯이 전염병의 반복이었

음을. 전쟁처럼 그것은 ‘나’와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염병

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공격해

올 것이다. 

Ⅱ│ 죽음을 들이마시는 숨과 고립된 개인

프로이트의 말대로 인간의 내면에 파괴 본능 즉 죽음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

면 그것은 죽음에의 공포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자 영국으로 피신했던 유대인인 프로이트는 그 

자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인간의 야만적 폭력성을 성찰했다.1) 전쟁은 우

리가 나중에 얻어 입은 문명의 옷을 발가벗기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

는 원시적 야만성을 노출시켜 낯선 사람을 적으로 낙인찍고 그 적을 죽이거나 

적의 죽음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적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

국 이쪽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 쪽에 의해 죽게 되므로 양쪽 모두 항

상 죽음의 공포를 껴안고 있어야만 한다. 전염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

지만, 관계는 매우 불균형적이다. 바이러스인 적은 공포를 결코 내보이지 않으

며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들은 적을 공격할 무기가 전혀 없고 사회적 격리라

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집구석에 처박혀 고립된 채로 있어야 한다. 물론 바이러

스를 퇴치할 치료제를 개발 중인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시

민들은 크건 작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껴안은 채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

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각자의 내면엔 갑자기 닥쳐온 죽음에 대

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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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인류보다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한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호시탐탐 인간을 공격할 준비를 하

고 있는지 그다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아 눈에 보

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망각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12년간 개미의 세계를 실제로 관

찰하며 개미의 사회와 인간의 사회를 비교하며 소설 『개미』2) 를 써서 아주 작

은 개미의 시선으로 인간사회의 모습과 그 한계를 보여주고자 한 베르나르 베

르베르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를 상상한다면 어떤 내용일까. 그

는 소설 『나무』3) 에서 안락버스를 탈출하여 산 속에 공동체를 만들어 저항하

는 노인들에게 헬리콥터로 독감 바이러스를 살포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모습

을 통해 바이러스를 생화학무기로 그려낸 바 있다. 다시 말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 있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상의 무기로 바

이러스를 상정한 것이다. 백신이 없다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저항도 못해본 채 죽을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온 전염병들은 대체로 물과 공기를 통해 전파

된다. 콜레라는 물을 통해, 페스트, 인플루엔자4), 메르스, 코로나-19 등 다른 

대부분의 전염병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그리하여 물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활동이 집중되는 대상이었고, 이와 더불어 신선한 공기가 강조되었다. 숨

을 쉬지 않는 순간 인간은 죽는다. 숨 쉬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

장 필요한 활동임에도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힘들어질 때 파괴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이

다. 마치 사진 속의 물체에는 변화가 없는데 색조만 바뀌어 칼라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변해버린 것과 같다. 갑작스러운 격리 상태, 텅 빈 거리, 방호복을 입

고 방역을 하는 사람들과 방역 차량들, 뭔가 그것은 재난 영화에서 본 장면처

럼 잿빛 세상처럼 다가온다. 전염병은 예측불허의 재난이 진보한 과학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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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통해 갖춘 안전관리통제시스템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가

장 잘 보여준다. 백신의 개발은 요원하고, 항원 대변이를 거친 신종 바이러스

가 출현하고, 매일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더 집안 깊숙이 고립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면, 어딘가 그것은 종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도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강렬하게 종말론에 대한 생각에 불을 지폈다고 전해

진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인을 하나의 심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다가 너무 조용하게 찾아오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

염병은 세계인을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묶는다. 여기에 이성적

이고 논리적인 철학과 세계관이 설 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죽음에 대

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것에서 빠져나가려는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

에도 긍정적인 것은 이토록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지점에서 한 개인의 몸과 마

음이 인류라는 ‘몸들’의 그것과 가장 하나로 된다는 점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생생한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 출구로서의 공동체와 남겨진 것

주디스 버틀러는 슬픔이 자아를 구성하는 사회성, 즉 복잡한 질서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사유할 기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슬픔을 ‘나’라는, 한 개인으

로서의 주체를 우리 모두와 연대할 수 있는 끈이라고 말했다.5) 그렇다면 전염

병으로 인한 재난의 상황은 결코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게 된다. 사람들은 갑

작스러운 고립 속에서 기이하게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느낀다. 다름 

아닌 인간 존재로서의 연대감이다. 그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세계에의-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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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몸’의 인식이 아닐까.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들 각자가 사랑이

니 야망이니 하는 특수한 환경에 들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세

계에 속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유기체는 세계의 일반적인 형식에 선인

칭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익명적이고 일반적인 실존이다. 이러한 나의 유기체

는 나의 인칭적인 삶 아래서 타고난 복합체의 역할을 한다. 즉 일반세계라 불

리는 비인칭적인 실존의 여백으로서 인칭적인 실존을 나름의 일반적이고 비

인칭적인 리듬들로 휘감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인칭적인 리듬들을 통

해 타인들과의 삶을 공유한다. 선인칭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반세계와 

내 몸과의 연결은 나에게 비인칭적인 실존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진정한 ‘나’

는 비인칭적인 실존과 인칭적인 실존이 결합되어 있는 장소이자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세계에의-존재로서의 몸’이라고 칭했다. 

개인은 일상의 행동에 있어서도 습관적인 몸의 층위와 현실적인 몸의 층위가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지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즉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대자적이고 인칭적인 몸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수행

되는 즉자적이고 비인칭적인 몸이 함께 활동하기 때문이다.6) 전염병으로 어

쩔 수 없이 고립된 개인들은 비인칭적 실존의 결핍을 통해 더욱 뚜렷이 그것

의 존재를 인식한다. 다시 말해 나의 몸은 세계에의 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다. 이제까지의 ‘나’라는 한 개인의 일상

생활에 항상 타인과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전염병을 물리치고 난 

후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집안에 고립되어 있다 밖으로 나와 세상의 환희

를 전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깥의 소중함을 좀 더 소중

하게 인식하고, 이전의 시계추 같던 우리의 일상을 새삼 소중하게 느끼게 되

는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이 가져온 공포심은 이전보다 존재의 소중함, 세계

에의-존재로서의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재난의 경험 앞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물음은 이전



17JPI PeaceNet 시리즈

제1부 팬데믹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과 동일할 수 없다. 전염병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질문을 바꾼다. 전염병이 사

라진 이후의 눈앞의 세계는 이전과 동일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

리는 이전보다 더욱 재난에 있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많이 요구된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을 불러온 우리 세계, 우리 인간 자신

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더욱 더 위험

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금 공격해올 것이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 말미에 보면, 페스트가 오랑 시에서 완전히 물러나 창

문마다 다시 인기척이 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서 환

호하기 시작했으나, 주인공인 의사 리유는 이 현상을 잠시 중단된 유보적인 상

황으로 본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

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 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

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을 수십 년 동안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

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

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

다주기 위해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

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7) 리유

는 페스트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인간이 한때 방만해진 틈을 타 다시 공격할 것임을 뚜렷이 인식한다. 카뮈의 

이 소설은 전염병으로서의 페스트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페스트라는 전염병

은 은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부조리한 전체성, 인간본성이 지닌 폭력성

의 표출로서의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공산주의, 미국의 자본주의까지 우려하

며 쓴 작품이다. 그에게 전염병이 확산된 세계와 부조리한 전체성이 지배하는 

세계는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모두 인간을 부조리한 죽음에 직면하게 만드는 

상황들이다. 까뮈는 그러한 부조리한 죽음에 직면하여 그것에 반항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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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의식이 깨어나고 그 의식이 깨어 있는 한 인간은 살아 있다고 말한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남겨진 것,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인간이다. 좀 더 정

확히 말하면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이다. 그것이 언젠가 다시 인간을 공격해올

지 모르는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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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코로나19와 한일갈등

지난 3월 11일 WHO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팬데믹’ 선

언을 했다.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13

배 늘어나고, 피해국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WHO는 공식적으로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팬데믹 선언 전까지 WHO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른 한국, 이탈리아, 이란 세 나라를 예의주시하였다. 특히, 한국은 3

월 8일까지도 중국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국

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인 또는 한국을 경유한 여행자에 대해 경쟁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정부는 3월 5일에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

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입국제한 강화 조치

를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접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과
한일갈등의 변곡점

이 창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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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순수한 방역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비우호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강력

하게 항의하며, 다음날 바로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이미 발급된 비

자의 효력 정지,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등의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반

면, 한국은 종료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양국의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

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미 상세한 

내용을 한국측에 알렸다고 반박하였고, 한국 정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일

본 정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을 하면서 논란은 한일 양국 간 진실게임의 양상

으로까지 번졌다. 언론에서는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촉발된 한일갈

등이 새로운 라운드로 접어들었다며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Ⅱ│ 거꾸로 가는 한일관계 

이 시점에서 WHO의 팬데믹 선언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팬

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WHO는 감염병의 위험 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 단계를 설정하

는데, 팬데믹은 이중 최고 단계인 6단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 선

언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역체계나 행정절차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뜻

은 아니다. 팬데믹 선언 이전에 각국별로 이미 세부적인 이동 자제 권고 등이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팬데믹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역유입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돌발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현 단계에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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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감염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 코로나 19의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

가 간의 입국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미 주요 

발병지역들에 대해서는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 간의 방역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백

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

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결코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

는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감정적 맞대응 역시 방역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면 결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없다.

Ⅲ│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에서 아이들 싸움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 후쿠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학 교수는 작년 7월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에 대해 “한쪽은 감정과 정의, 

다른 한쪽은 법밖에 없는 지금의 이 갈등은 마치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처럼 

출발점부터 접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수출규제의 배경을 둘러싸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이 감정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일본은 법과 원

칙으로 맞서고 있다는 표현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이후 

발생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

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합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

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반드

시 삽입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동안 ‘골대가 움직이는 상황’을 수차례 겪어왔다

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다짐

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뒤인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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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안부 합의가 처음부터 잉태하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점들도 많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합의에 앞서 국회는 물

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한국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

기 시작했다. 한국은 합의의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로서 부족

하며, 정의롭지 못한 외교적 타협이기에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비

록 이전 정부가 합의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약속은 반드

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기까지는 1965년 이후 50년 넘게 반

복되어 온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전개양상은 

단지 종교인과 법률가의 싸움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거친 싸

움, 즉 정부 간의 상호비방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종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싸움을 걸어온 것은 일본이었다.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의 파기 이후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는 물처럼 양국 간의 충돌이 잦아졌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서 아베 총리가 사전 통보 없이 리셉션 장소에 늦게 나

타나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었고, 세 달 뒤인 5월에는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선물한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입을 대지 않아 일본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해 10월에는 수

출규제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었던 강제징용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본 국내 여

론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아베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

면서까지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2년 만에 파기된 데 이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이 매각돼 현금화할 가능성마저 농후해지자 일본 국민은 

분노, 실망, 배신감을 표현했고, 일본 정부 또한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의 해군 

함정과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저공위협 비행과 레이더 조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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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으로 양국이 충돌했다. 급기야 2019년 3월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시사하였고, 7월 1일에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으로서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対한국 수출규제 발표, 8월 7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상호비방은 한국의 반일감정과 일

본의 혐한(嫌韓)감정을 동시에 고양시켰다. 그동안 한국에게 당할 만큼 당했으

며, 이제는 완전히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일본 국민의 분노와 일본의 보복조치

로 세계기술을 선도해 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한국 국

민의 분노가 충돌하면서, 양국의 여론은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보다는 비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조치에 더욱 박수를 보내게 되었다. 일본경제신문이 실

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하는 여론

이 70%를 넘었는데, 양국 교류가 활발해진 2000년대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이 정도까지 압도적인 혐한 인식을 드러낸 여론조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반일감정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져 일본 여행

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몇몇 특정 기업들의 제품이 불매운동의 희생

양이 되었다. 8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를 결정하면서,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경제문제로 비화되고 다시 그 불이 안

보문제로까지 옮겨붙는 형국이 되었다. 작년 7월 이후 한일갈등은 명분도 실

리도 실종된 채로,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싸움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Ⅳ│ 일본의 액션과 한국의 리액션

한일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 싼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뉴얼대

로 움직이며 전례 없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종래 일본의 대응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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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작년 7월 수출규제 조치는 대단히 ‘일본답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이

었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를 살펴보

면, 그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출규제의 이유 중 하

나는 양국 간의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붕괴되었다고 말

은 하면서도 그것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족했다고 하면

서도 명확히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단지 전략

물자가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는 있지만 이 또

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처음부터 수출규제를 

하기 위해 두 가지 명분을 찾아서 끼워 맞추다보니 논리적인 허점이 드러난 것

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거나 GSOMIA 

종료를 기대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한국 정부 내지는 한국 국민의 반응에 일본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듯 보인다. 그

렇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의도했던 바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

국의 미래성장산업을 견제함으로써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

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을 옥죄면 일본 수출기업

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뿐더러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대체 수입

국을 찾거나 국산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못 할 정도로 한국경제가 허약한 단계에 있지

는 않다. 일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출규제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출규제 전후에 문제가 된 반

도체 소재 3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수출입 변화를 살

펴보면 수출규제 카드의 숨겨진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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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3품목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직

후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산화

율이 낮은 품목이라 말 그대로 수출이 규제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

복조치를 단행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출규제의 영향력은 미미해 

보인다. 다만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수출규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래

서 불화수소는 일본의 수출규제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언

론이 자주 언급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화수소는 앞선 두 소재들과 비

교했을 때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 이외의 대체 수입국도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재고도 충분한 편이다. 실제로 불화수소 수입량이 0이 되었을 때

도 한국 산업계에서 우려할 만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나마도 작년 12

월부터 불화수소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소재 3품목 모두 

수출규제 이후에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조심스럽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일본이 말하는 수출관리 강

화(수출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가 아닌, 한국 정

부를 압박하기 위한(하지만 한국경제에 치명적이지 않은)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다. 압박의 내용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

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권분립의 

원칙만 내세우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끼

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섬세하지 못하고 설익은 액션은 한국 정

부 내지는 한국 국민의 거친 리액션으로 돌아왔고,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치

닫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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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한

국 입장에서 일본은 세 번째 수입국이자 다섯 번째 수출국이다. 한일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 체인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혹자는 이 기회에 일본으

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금이 중상주의 시대도 아닌 

마당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

리 기업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못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이 없어서 국산화를 안 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일각에

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임금으로 극일해 보겠다던 1980년대 사고방식과 많

이 닮아있다.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갈등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은 분명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나 한

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

면 코로나19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

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위해서라도 누구보다도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마침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빨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전 세계로 도입이 확대되

고 있다. 만약 한일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일본은 가장 먼저 한국에 도움을 요

청했을 것이고, 한국도 호의를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우리 국민은 실의에 빠진 이웃 나라 국민을 응원하고 성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계기는 마련되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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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금 유럽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시아의 먼 곳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던 

유럽도 코로나 19(COVID-19)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

다. 2020년 3월 23일(CET 6:00-10:00)기준으로, 유럽(EU, EEA, 영국)의 확

진자는 160,233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는 8,622명에 이른다. 같은 날 기준 

전 세계 확진자 338,307명의 47%, 전 세계 사망자 14,602명의 60%를 차지

하고 있다.1)

유럽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도전과 과제

도 종 윤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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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확진자 상위10개국

그렇다면 지금 유럽의 모습은 어떨까? 벨기에의 브뤼셀 자유대학(ULB)

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원격 수업 혹은 원격 업

무(l'enseignement à distance et le télétravail)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

고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도록 지

원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 서점 프낙(Fnac)이 저명한 바이러스 전

문가의 손을 빌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50개의 문답-』

(CORONAVIRUS Comment Se Protéger?, 50 Questions-Réponses)을 신간

으로 내놓았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약국, 

은행, 소형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학교, 박물관, 극장, 유흥업소, 식당이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 남성들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축구도 멈췄다. 업무상 이

유가 아니면 모든 개인이 집 밖을 나서서는 안 된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롬바

르디아의 경우 어느새 부고(訃告)란에 이름 올리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조르지오 파루(Giorgio Palù) 전 유럽바이러스학회장은 이탈리아 방역

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병원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다른 나라에 충고하자면) 확진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일 경우면 (병원에 가기보다) 되도록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지움

노르웨이

스웨덴

59,138

28,572

24,774

16,018

5,683

4,204

3,631

3,401

2,132

1,906

확진자 확진자

5,476

1,720

94

674

281

179

16

75

7

21

사망자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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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덧붙여 “병원에서조차 마스크와 산소 호흡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말

하자면 병원이 오히려 확산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야전병원을 만

들어서 군 의료진이 진료를 돕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2)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힘을 늘리는 정치인도 있다. 10년 이상 총리직

(이전 총리직 까지 합치면 14년)을 지키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3월 20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기한 지속 가능

한 특수 법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법령안에 담긴 특수 권한을 

살펴보면, “특정 법률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일부 법률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보건, 사적,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3) 구

체적으로 이번 법안에 따르자면, ‘공중위생의 성공적인 방어’와 관련된 사실

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퍼뜨리면 3-5년에 이르는 징역을 살수도 있다. 또한 

선거와 국민투표(referendums)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였다. 극단적인 경우 

코로나19로 국회의원이 사망하더라도 보궐선거 등은 언제 열릴 지 알 수가 없

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무기한 지속되어도 의원들의 승인이 필

요 없어서 오르반 총리의 권한을 보다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주

목을 끄는 이유는 그가 유럽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마린 르펜 

국민연합 총재,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과 비슷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는 민족주

의자(nationalist)이자 유럽회의주의자( Euroscepticism), 그리고 포퓰리스트

로 의심받고 있다. 2011년, 그는 총리직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사법권과 중앙은행의 독립을 저해하는 헌법 개정으로 이미 국제사

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으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더 의심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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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녹색 월경지대(Green Lane Borders Crossings)

이런 가운데 EU의 각 기관(institutions)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일 브뤼셀

에 있는 EU 각료 이사회 사무국의 공무원이 코로나19의 첫 확진자로 확인된 

후, 23일에는 유럽의회의 40대 기술직 직원이 첫 사망자로 기록되었다.4) 그 사

이 EU의 각 기관은 각종 회의와 만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3월 둘째 

주, 스트라스부르그의 유럽의회 총회에는 705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보좌관들이 북적거릴 예정이었지만 핵심인사만 참여하는 회의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6-7천 명 정도의 참여가 예상된 130여 건의 각종 의회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의료진 같은 바이러스 전

문가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의 역내 진입을 향후 30일

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EU 기구가 포진한 브뤼셀의 관광 수입도 막

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브뤼셀 호텔 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예약 

취소 등으로 입은 손해는 1천만 유로(약 13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물류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침체가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국경지대에서의 물류 이동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 

지침에 따르면 먼저 회원국들은 ‘환 유럽 이동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이 닿는 역내의 한 지점에 국경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녹색 월경지대(green lane borders crossings)’를 두어야 한다. 녹색 월경지대

는 어떤 종류의 화물을 실었건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으

며 각종 서류 및 위생 검사에 15분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이곳을 통해 국경을 

넘는 절차는 최소한으로 간소화된다. 화물기사는 화물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

고 ID카드와 운전면허, 경우에 따라 고용인의 간단한 서신만 있으면 국경을 통

과할 수 있다. 전자 단말기에 서류를 담아 제시해도 된다. 이는 화물기사의 국

적이나 차고지, 화물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더불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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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들은 의료진, 관련 종사자 등을 태운 일반 운전자나 동승한 승객들이 목적

지가 어디든 TEN-T망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본국 송환자들과 국제 구호 항공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

도 하나의 공항은 확보해두고 있어야 한다.

Ⅲ│ 사생활 보호의 문제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간과되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개인의 사생활

과 관련된 문제다. 디지털권(Digital Rights)이 어느 곳보다 잘 정비되어 있는 

유럽의 옹호론자들은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개

인 정보를 함부로 다룰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아

두고 있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 데이터가 문제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기에 보건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다. EU 차원에서

는 디지털 보호 규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회원국도 반드시 그런 것

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3월 초 이미 감염병의 창궐기에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정비 법안을 발빠르게 추가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다. 폴란드는 자가 격리 앱을 개발하여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6개월 동안 

통화내역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도이치 텔레

콤, 이탈리아에서는 보다 폰 등이 특정지역에서 인구의 이동을 보다 쉽게 파악

하기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옳은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유럽사법법원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이 같은 빅 브

라더 식 정보 수집이 타당한지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데이

터 수집의 목적이 분명하고 일시적이며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적용과 검증이 문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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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우리가 얻을 함의 

한편, 아직 아주 작긴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들린다. 이탈리아 북부의 도

시 보(Vò)는 코로나19 발발의 주범이었다. 인구 3천여 명의 이 작은 도시에

서 2월 21일 처음 두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 출발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튿날 그 중 한 사람(78세)이 사망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사

망자가 나온 첫 사례였다. 그러자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보를 격리지역으

로 지정하였고 어느 누구도 특별허가가 없으면 보를 떠나거나 들어갈 수 없

었다. 이곳의 대책은 오로지 ‘격리와 검사’였고 인구의 97%가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 새 인구의 3%가 양성으로 - 이곳을 아우르는 베니토

(Veneto) 전 지역에서 151명이 확진자로 판명 - 로 확인되었다. 확진자 중 미

증상자는 자가격리, 증상자는 지정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였다. 그러자 3

월초 확진자의 수는 1%로 떨어졌고 3월 23일에는 드디어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6) 지금 보는 이탈리아에서 모범 사례-그들은 이를 Vò 

Model로 부른다-로 연구되고 있다.

유럽의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얻을 함의는 있다. 첫째, 격리와 검사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대처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의 특성상 지금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보가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격리였다. 둘째, 그러나 격리는 사회

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경제가 침체되고 인간은 소외된다. 사회적으로 외톨이

가 된다. 주목할 것은 유럽이 경제 부양 못지않게 격리된 자(혹은 확진자)에 대

한 심리적 도움과 사회적 연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격리 

못지않게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어루만져줄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 뜻하지 

않게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도움도 꼭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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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만큼 위험 전파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

호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개인-사회-기업(데이터 

수집업체)-국가 등이 모두 연결고리로 묶여 있다. 여럿이 연계된 이런 묶음에

서 오로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공개의 범위를 결정해도 되는 지 

의문을 낳는다. 보다 더 큰 범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유럽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차원에서 이에 관한 보다 면밀

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응급상황이고 위기가 임박한 만큼 수많은 

정책과 법령이 쏟아지고 있다. 기술적 능률과 정치적 독재가 혼동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합법화된 독재는 바로 이런 논리 속에서 점

차 확장되어 왔다. 경계할 부분이다. 

Ⅴ│ 단절과 차단이 아닌 점과 선으로 이어진 녹색 지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류이동의 단절과 생

산 차질로 경제는 마비되었다. 감염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인종차별과 이웃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격리는 지금 최선의 예방책이지만 이로 인해 개인이 겪

는 심리적 고통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우울하게 만든다. 77억의 지구인이 확진

자 46만 7천명(3월 27일 기준) - 약 0.006% - 으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

다. 확진자가 퍼진 붉은 지대에 겁먹지 말고 아직도 건강한 녹색 지대를 넓히

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은 ‘녹색 월경지대’를 마련하여 국가 간 물류의 순환

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웃 국가들과 연계하여 녹색 월

경지대를 만들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차단과 단절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았다. 이는 격리와는 다른 것이다. 타의에 의한 차단과 단절은 결국 모든 이

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청정지대를 만들어 점과 선

으로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공항 중 한 곳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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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 없는 청정 지대로 만들어 외국의 같은 환경을 가진 청정 공항과 최소한

의 물류라도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작더라도 코

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작은 구역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그곳만이라도 감염되

지 않은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안심 

존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는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는 수세적인 

시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 보자. 사람에게는 따뜻한 태

양 밑에서 봄꽃 향기를 느낄 자유가 있다. 녹색지역이 점과 선으로 점차 늘어

날 때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리적 격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

이 차단이나 단절이 되어 모든 흐름을 끊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주석

1)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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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JPI PeaceNet 시리즈

I│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은 왜 늦어졌을까?

도쿄올림픽이 결국 연기되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20년 3

월 24일 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바흐(Thomas Bach) 위원장과의 전화 회

담 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고 모든 관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 위해 취소(中止)가 아닌 1년 정도 ‘연기

(延期)’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

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는데 동의했으며,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위해 바

흐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

각을 밝혔다. 그리하여 올해 7월 24일 개최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1년 후인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명칭은 그대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지

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15일 일본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도쿄올림픽 

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나?

오 승 희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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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다. 중국에 이어 한국, 유럽, 미국으로 확산되면

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을 때에도 일

본 정부는 “올림픽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변함없는 개최 의지를 

표명하였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외로부터 많은 연기 요구가 

있었다. 일본은 가능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다 3월 12일 트럼프 대통

령이 “관중 없이 개최하는 것보다는 연기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나

타내자1)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3월 16일 G7 정상들과 긴급 화

상 회의를 갖고 “완전한 형태(完全な形)”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

하며 각국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여전히 예정대로 도쿄올

림픽 개최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완전한 형태임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른 연

기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3월 23일에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

겠다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보이콧도 이어졌다. 사실상 완전한 형태의 

대회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아베 총리는 결국 3월 24일 밤 올림픽 개최 연기를 ‘제안’하였고 바흐 IOC 

위원장이 이에 100% 동의한다는 반응을 덧붙여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

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강조되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은 상황 변화에 뒤처진 수동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불가피하고 상식적인 결정”이었으며 이를 반

대할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모리 요시로(森喜

朗)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재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 연기

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백신 개발

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또한 2년 연기시 별개의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어 1년 연기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4) 그렇다면 왜 일본의 도

쿄올림픽 연기 결정은 늦어졌는가? 도쿄올림픽에 걸었던 일본 정부의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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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인한 상황변경에의 대응 등 코로나바이러스 등장 초기부터 일본 아베 

정부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직후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 정책과 정책 변화

요인을 살펴본다. 

Ⅱ│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 연기

2020년 1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일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아베 총리

는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일본인을 수송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는 중국으

로의 마스크 지원 및 따뜻한 응원 메시지로 일본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과

시하였다. 일본 민간에서 기증한 100만 개의 방역 마스크가 1월 26일 우한으

로 보내졌다. 이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은 일본이 중국에 도움

을 준 것에 대한 답례로 100만장을 기증하기도 했다. 

중국에 다녀온 일본 거주 중국인이 1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홍콩인 감염자가 1월 25일 확인되어 2

월 3일 요코하마에 긴급 정박한 이후 감염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

국인 관광객들이 탔던 유람선 ‘야카타부네’(屋形船) 를 대절한 택시기사 신년

회로 일본인 택시기사가 감염되고, 그 장모에게 전염되어 2월 13일 일본 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일본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

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1) 중국인 

관광객의 중요성, 2)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일본 방문, 3) 도쿄올림픽에 미치

는 영향으로 설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는 점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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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중일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성과의 하나로 강조해왔다. 2017

년 중일국교정상화(1972) 45주년을 맞이하고, 201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78)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일관계는 협력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2010년 GDP 기준 세계 2위의 지위를 중국에 넘기고, 2012년 센카쿠/댜오위

다오 문제로 중일 간 마찰이 심화되었던 분위기를 반전하여 2018년에는 중일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자평하였다.5)

2018년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계기를 만들고, 아베 

총리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력의 의

지를 확인하였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G20 오사카 회의에 참석하였고, 아

베 총리의 초청으로 2020년 ‘벚꽃이 필 무렵’인 4월 초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

다. 2019년 말에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며 정

상 간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

로 ‘중일관계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 1972년 9

월 29일 <중일공동성명>, 1978년 8월 12일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11

월 26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중일공동선언>, 

2008년 5월 7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잇는 

“제5의 정치문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최근까지도 우호적인 중일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민간 교류 확대 및 인적교

류가 증대되어 왔다. <그림 1>의 일본정부관광국(JNTO) 기준 ‘일본 방문 외국

인 수’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

년 최악의 한일관계로 한국인 관광객이 약 195만 명 급감하였으나, 중국 관광

객을 적극 유치하면서 121만 명 증가하였고, 전체 관광객 수는 2018년보다 

69만 명 증가한 31,882,049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춘절을 앞두고 일본으로 

단체여행을 온 우한 사람은 1만 5000여명에 달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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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방문 외국인 수7)

  

일본 정부는 3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려로 원활한 준비가 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기로 공식 발표하였

다.8)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월 28일 중국 양제츠(楊

潔篪) 공산당 정치국위원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방문 건을 논의했다. 기타무

라 국장은 “중요한 것은 10년에 1번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를 얻

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양제츠 위원은 “방일은 적절한 시기와 환경과 분

위기가 필요하다”며 일정 연기에 동의했다. 6월 예정된 미국에서의 G7 정상회

의, 7월의 도쿄올림픽 이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G20 정상회의 이전의 

가을쯤 방문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Ⅲ│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연기를 발표한 3월 5일에도 7월의 도

쿄올림픽 개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도쿄올림픽 개최

를 강행하고자 했으며, 결국 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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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중국 9,594,394

한국 5,584,597

대만 4,890,602

홍콩 2,290,792

태국 1,318,977

미국 1,7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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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비용의 문제이다. 개최를 위해 준비했던 비용

과 올림픽으로 얻게 될 이익 등이 올림픽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하게 했다는 견

해이다. 개최를 위해 직간접 비용으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6,030억엔, 도

쿄도 5,973억엔, 중앙정부 1천 500억엔 등 총 1조 3,503억엔이 소요되고9) 국

내총생산(GDP)이 2조엔(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 등 불완전한 형태로 개최된다면 일본이 

기대하는 이익의 측면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올림픽 연기 

결정으로 적게는 6,400억 엔에서 많게는 약 4조 5천151억 엔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10)

하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에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아

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도쿄올림픽은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올림픽

은 40년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80년 전인 1940년, 일

본은  제12회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1940년  올림픽은  일본  건

국  2,60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진되었으나, 1937년  루거우차

오(蘆構橋)  사건  이후  전개된  중일전쟁의  심화로  일본  정부는  1938년  7

월  15일  올림픽  개최를  포기했고  결국  제12회  올림픽은  전쟁  중에  개최

되지  못했다.11)

개최를 포기한 후 26년이 지난 1964년,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을  개최했다.  올림픽  개최를  바탕으로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

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

까지  제18회  올림픽으로  개최되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세계는  하

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93개국

에서  5,15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12)

다시 56년이 지나 개최되는 2020년 올림픽은 일본 ‘부흥’의 신호로 국제사

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재구축하기 위한 절실한 기회였다. 경제 활성화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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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비롯한 주요 국제 이벤트들이 도쿄올림픽의 장에서 추

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했던 1938년의 경험과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1964년의 경험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취소

의 두려움 그리고 부흥의 기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아베 정권의 자기강화적 속성이다. 로이터 통신은 

올림픽 취소가 아닌 연기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했다. 야당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여당 내에서는 후계자에 대한 컨센서스

가 없어 유권자들도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

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가 다른 정치인이라면 진작에 사임했어야 할 

스캔들을 수차례 일으켰음에도 경기 부양, 올림픽 유치라는 성과에 힘입어 역

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신 여론에 직면했

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아베 총리의 거짓말을 지적하

며 총리로서의 자격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13)

문제는 아베 정권의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다. 뉴욕타임즈는 아

베 총리가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더디게 

반응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었고, 2월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

스호’의 검역에 실패하며 3,700여 명의 승객과 선원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고 전했다.14)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3월 11일 트위터에서 “코로나

19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

며 100만명 분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시책과 상이하다며 비난받고 

결국 철회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도쿄도는 그동안 

올림픽 실현을 위해 감염자 수를 적게 보이고, 마치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

는 것처럼 엄격한 요청을 피해왔다"고 비판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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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별 일본 내 감염자수16)

  

도쿄올림픽 연기가 발표되고 나서야 일본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4월 2일 오전 10시 반에 발표된 현황은 크루즈선 712명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 3,222명, 사망 81명, 중증 70명, 퇴원 1,091명으로 집계되었다. 3

월 31일 하루 만에 242명, 4월 1일 266명이 확진되었으며, 3월 25일부터 뚜렷

하게 증가하고 있다.17) 많은 전문가와 언론 보도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

해 그동안 검사를 최소화하고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 없으며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불투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27일 아베 총리가 갑자기 발표한 3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 요

청은 담당 기관인 문부과학성이나 자민당과 논의 없이 발표된 것이었다.18) 아

베 총리는 “휴교요청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애끊는 결단”이었으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책임에서 

도망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혔다.19)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

한 결정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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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20)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

信) 후생노동상은 야당으로부터 아베 정권의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직

면했고 정부 방침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21)

도쿄올림픽은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이전인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말 중의원 해산 후 아베 4연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2) 아베 정권의 지지도가 반

대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포스트 아베 주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아베 독주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3)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등이 아베 정권의 연장 여부에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핵심 이익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통해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해나간다. 아베 정권의 핵심이익은 여전히 유지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나 도쿄올림픽 연기 등의 정책 변화가 조건부

로 조정되며 나타나고 있다.

Ⅳ│예측불가능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0년 초 등장한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

수에 대해 각 국가는 도시 봉쇄, 입국 금지, 마스크 배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과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본

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과 함께 강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예

기치 못한 코로나 변수로 인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의 정책을 가능한 고수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축소하여 도쿄올림픽을 가능한 개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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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과정에서 배제와 은폐가 존재했고, 결정의 변화 속에서도 아베 정권의 핵

심 이익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인류에 닥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나가야 할지 정치

적 이익 강화가 아닌 안전 우선의 연대의 지혜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

쿄올림픽 연기 결정 이틀 전, 도쿄올림픽 연기요청이 빗발치자 IOC 바흐 위원

장이 답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의 ‘불꽃’은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빛날 것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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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3월 말 기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전 세계

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4월 1일 하루에만 천 명 넘는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숨졌고, 누적 사망자도 5천 명이 넘었다. 백악관은 최근 “모

두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최선을 다해도” 코로나19 사망자

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보

건 위기 상황은 우연히도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미국을 강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사회적 여파는 올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

실업률이나 소득 성장과 같은 지표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성적을 예측하

는 데 중요한 지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경제 지표로만 보면 트럼프 

코로나바이러스, 트럼프,
그리고 미국 대선

유 혜 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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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재선에 유리한 국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지난 2016년 

11월에 미국 전체 실업률은 4.7%였는데, 2020년 초에 실업률은 지난 50년 사

이 가장 낮은 3.5%까지 낮아졌다. 주식 시장의 호황도 이어졌다. 경제 성장 =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굳건히 믿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주식시장

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왔고, 세금 면제와 같은 정책도 “선거를 앞두고 주

가를 띄워 득을 보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지난 2월 19일 “역대 본 적 없는 

호황을 기록 중인 주식시장!”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기로운 트윗은 허망

할 만큼 초라해졌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일주

일 동안 100만 명이 넘지 않았다. 지난 15년간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

주일에 평균 34만 5천 명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3월 셋째 주,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재택근무를 권하고 사

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는 순식

간에 3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었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

면서 미국의 노동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3월 마지막 주에 실업 급여를 신

청한 사람의 숫자는 660만 명을 넘어섰다.1) 코로나19가 오기 전 주간 집계를 

보면 미국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82년으로 

그 수는 69만 5천 명이었다. 지난주에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가장 최악이던 주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과 리더십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때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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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계절 독감과 비슷하다거나 바이러스가 미칠 보건, 경제, 그

리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시장

이 폭락하고 실업자 수가 급증하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

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0%로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 의회가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

의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을 했다.

최근까지도 경제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

고 오는 12일 부활절에 경제 활동을 재개해 교회가 가득 차는 미국다운 모습

을 보고 싶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TF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하

에서도 미국인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자 한발 물러섰다. 

4월 말까지는 더 철저히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에서 전문가들과 엇박자를 내고 현장에서 직접 정

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지사나 시장과 같은 다른 정치적 지도자를 비난하는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 주요 언론은 매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

과를 예측하는 많은 모델에서 경제 지표가 현직 대통령의 재선에 적잖은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급속히 나빠진 경제 사정은 분명 트럼프의 재

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 유권자

들은 최초의 원인이 뭐든 문제를 현직 대통령 탓으로 생각하고 이를 투표에 반

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 하지만 정말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트럼프

의 재선을 가로막을 만큼 큰 문제가 될까?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려운 몇 가지 이

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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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트럼프에게 “위기이자 기회”

첫째, 전쟁이나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현직 

대통령이나 리더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Rally round 

the flag effect”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국난이 발생하면 깃발을 들고 여기에 앞

장서서 대처하는 리더에 대한 지지율이 자연히 오른다는 뜻이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단합하게 되고 이 위기 상황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한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

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실제

로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

승한 것으로 나온다.3)

국가적 재난 상황은 현직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기회가 많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매일 

백악관 브리핑을 열고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정부 정책을 직접 설명한

다. 전문가들도 있지만, 브리핑의 중심에는 항상 대통령이 있다. 브리핑이 끝나

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 말이 데이터가 뭐가 틀렸고, 전문가들의 권

고를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 부처 관계자가 직접 사실과 다르다고 서둘러 해명하

기 일쑤지만, 정보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백악관 브리핑은 매우 높은 시청률을 기

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도 이를 인식한 듯 최근 백악관 브리핑 시청

률이 미국의 인기 리얼리티 TV쇼 “배츨러(Bachelors)” 최종회와 비슷한 시청률

을 보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실제로 케이블 뉴스 채널인 폭스(Fox) 뉴스, CNN, 

그리고 MSNBC를 통해서 백악관 브리핑을 시청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850만 명

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하는 사람 수까지 합

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선거 유세가 중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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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미디어 노출 효과를 누리고 있다. 미국 선거에

서 돈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TV에 내는 정치 광고가 비싸기 때문인

데,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자금도 아끼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열

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각인시키고 있는 셈이다. 2016년 선거 과정에

서도 언론이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매일 쏟아내면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과정

에서 누린 공짜 언론 노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올해 대선에서는 백악관 브리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4)

둘째,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정치적 양극화 덕

분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무책임하게 이야

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대응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최소화됐

다. 최근 미국 방송사 CBS와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YouGov)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나뉜다. 공화당 지지자의 92%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22%만이 그렇다

고 답했다. 대통령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그 정

보를 신뢰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86%는 트럼프의 말을 전혀 신뢰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바이러스는 정당이 없지만, 팬데믹을 살아가는 미국인들

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황을 완전히 달리 바라보고 있다. 케이블 뉴스 채널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 없이 내보내면

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오바마 대통령의 신종플루(H1N1) ‘늑장 

대처’보다 어떤 점에서 왜 더 훌륭한지 설명하는 데 많은 품을 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는 폭스 뉴스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열심히 시

청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 근거 없는 주장은 

폭스 뉴스에 실리지 않으므로, 유권자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조차 없다.

셋째,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이에 대한 평가가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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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위기’인데도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돼 당파적인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어떤 사안을 당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이 이슈에 대한 태

도와 의견을 정할 때 지지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의 발언을 따르곤 한다. 이민

자 문제나 기후 변화가 미국 정치에서 대표적인 당파적 관점에 따라 소비되는 

‘정치적 사안’이다. 코로나19도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

렸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같은 주에 살더라도 코로나19를 우려하고 경계

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다. 실제 이런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행동으

로 이어진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했던 지역일수록 “손 세

정제”와 같은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낮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여행을 취소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는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Chinese Virus)”라고 

부른 것도 이번 사태를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재난의 원인을 중국이나 외국

인 등 외부로 돌렸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

보면 왜 트럼프가 이러한 전략을 쓰는지 명확해진다. MIT 경제학과의 데이비

드 오터 (David Autor) 교수는 공저자들과 2013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던 미국 제조업이 타

격을 받았고,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받은 지역에서 실업률이 증가하

고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5)

이어 최근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나 쇼크”가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

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도 보여준다.6)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치학자 다이애나 머츠 (Diana Mutz) 교수도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의 글로벌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트럼프를 적극적으

로 지지한다고 설명한다.7)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



5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50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중요하다. 트럼프 대

통령이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19의 원흉으로 중국을 

지목한 데는 공중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거

나 최소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

멈춰버린 민주당 경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중단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에게는 호재다.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언론 노출 효과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트

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존재감은 대단히 미미하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직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거나 민주당의 입장을 대

변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동시에 선거 유세 자체가 중단되면서 바이든 후

보는 선거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선이 진행되고 후

보들끼리 토론을 하고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어야 선거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

오는데, 현재는 모든 정치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

게 선거 자금과 언론 노출 격차가 계속 커진다면 상황이 나아져서 선거 유세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정치 자금 모금액에서 이미 저만치 달아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1월, 유권자들이 매긴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

팬데믹으로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11월에 어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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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까? 경제적으로는 실업자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

한 4월 말이 되면 상황이 좀 더 안정될지, 또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얼

마나 효과를 거둘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3월 말 이후에 민

주당 경선을 치르기로 돼 있던 많은 주가 경선을 6월로 미루면서 7월로 예정

된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낮은 실업률과 기록적인 호

황 속 주식시장을 등에 업고 재선을 낙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

스라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

럼 국가 재난 상황에서 현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상황, 미국의 정치 

양극화, 그리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 

덕분에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치

르게 될 정치적 비용은 경제적 손실과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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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 이후,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중국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 정부는 정보 은폐나 언론 통제와 같은 비

민주적 행태를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3월에 들어서면

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그것은 국내 코로나 사태를 어

느 정도 진화시킨 중국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발생지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국의 방역 경험과 막대한 의료물품을 세계 각국에 

지원하며 전염병 방역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기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화되고 그 피해가 누적된다면 중국의 책임론이 다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세계경제의 회복, 국제사회의 신뢰 회

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대국의 모

습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중국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이 동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안보협력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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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어려움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보고되었지만, 우

한시 정부는 성급(省級)· 시급(市級) 양회 개최와 춘제(春節, 중국 설 명절) 기

간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의 이유로 관련 보고를 유언비어로 치부하였고, 오히려 

역학조사 결과 사람 간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9

일 WHO가 원인불명의 폐렴 병원체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

하고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면서 중국 정부는 1월 23일을 기점으로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의 주요 도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내외 여행 금지,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전염병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국 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

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 표면적 이유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이다. 2003년 사스(SARS) 사

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세계로 확

산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협력이 아니라,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 통제, 인권 침해 등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데

에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것에는 전

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미중경쟁구도가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체제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견제 뿐 아니라 비민주

적 정치사회체제, 즉 일당독재, 인권 침해, 언론 통제 등을 빌미로 중국공산당

의 통치정당성을 공격하여 왔다. 2019년 홍콩시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법(Hong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과 

‘홍콩보호법(Protect Hongkong Act)’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은 민주, 자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서구의 가치로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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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하고 중국 특색의 길을 강조하여 왔다. 개혁개방 이후 유입되는 서구문물에 

대항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당으로서의 통치정

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

욱 두드러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호 문건’을 통해서 서구식 헌정민주

주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서구식 언론의 자유 등을 경계하였을 뿐 아니

라, 2018년 양회 보고에서 19세기 중국을 침략했던 서구 국가들을 ‘극악무도

한 침략자’로 묘사하며 민주,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중국을 침략한 국가들

의 주장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정보 은폐, 언론 통

제, 인권 침해 등의 행위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간의 

체제 대립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일례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1)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정보 은폐와 언론 

통제를 자행하였고, 그 결과 전염병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정

치체제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2월 19일 CGTN,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5개의 언론매체를 ‘외국 사절

단(foreign missions)’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언론매체가 정부기관에 불과하다

며 중국의 언론 통제를 비난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기자 3

명을 추방하며 응수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 충돌로 인해서 중국의 권

위주의적 특성이 부각되었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둘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3년

의 사스와 비교할 수가 없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격적

인 대응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

혔다. 전격적인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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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차지하는 중국 내 제조공장들이 갑작스럽게 폐쇄되었으며, 그것은 자동

차, 스마트폰 등의 공급망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일례로 우한 내 공장이 폐

쇄되면서 한국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조공장이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 부

족으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 영화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중국 정부에게 비난

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통치에 대한 내부적 도

전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

황은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를 제기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대

하려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며, 중국인 혐오로까지 이어졌다.

Ⅱ│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중국의 협력공간 확대와 그 함의

중국은 도시 봉쇄, 이동 제한, 군대의 방역현장 투입 등 강력한 사회통제와 

전국적 동원에 기반하여 국내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다. 이는 코로나 방역을 빠

른 시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 정부가 직면한 국내

외적 도전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는 안정

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후

베이성 외 신규 확진자수는 후베이성을 봉쇄한 지 약 1달이 지난 2월 18일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2), 3월 7일에는 후베이성을 포함해 중국의 전체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3)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19 사태가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경제활

동이 재개되면서 각 지역의 공장과 사업체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우한시

를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은 3월 25일부터 봉쇄를 풀고 주민들의 왕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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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우한시도 4월 8일 봉쇄를 철회했다.4) 

그러나 중국 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결국 지난 3월 11일 WHO는 코

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3월 30일을 

기준으로 감염국이 206개국에 이르고 전 세계 확진자수가 70만 명을 넘어섰

는데, 특히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수(각각 약 13만9천 명, 9만7천 명)와 이

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망자수(각각 약 1만 명, 6천5백 명)가 중국 내 확진자수

(약 8만1천 명)와 사망자수(약 3천3백 명)를 초과하였다.5)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사재기 등 사회적 공

황 상태가 발생하였고, 각국 정부도 전염병이라는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입국제

한조치 등을 실시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하였던 중국

에게 방역부분에서 타국과의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물품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격적

인 방역경험과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물

품 생산이 가능한 중국과의 방역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방역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

월 7일 중국 정부는 WHO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WHO의 코로나19 세계 

방역사업에 협력하며, 개도국을 도와 공중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파키스탄에 살균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70톤의 의료물품

을 전달하고, 이탈리아에는 의료진과 함께 호흡기, 내시경 등 30톤의 의료물

품을 보냈다. 3월말 중국은 전 세계 89개국과 4개의 국제기구의 코로나방역

을 지원하고 있다.6)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방적인 입국 금지와 이동 제한이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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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방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미

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을 때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협력을 강화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안일하게 대

응하였고 결국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게다가, 현재 각국이 자국의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중

국은 제3세계 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 대대적인 방역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방역경험과 임상경험 외에도 전 

세계의 의료물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력 때문이다. 개도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까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중국의 지원을 환영

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 세계 보건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

를 구축하는 데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둘째, 미중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재조정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확진자수는 13만 명을 넘어 세계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고, 뉴욕의 경

우 확진자수가 3만 명을 넘으며 지역 내 의료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국내 

상황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런 국내외적 상황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커

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

해서,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재앙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중국과의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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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견제를 완화시키고 무역 갈등과 같은 미국과의 경쟁구

도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 할 것이다.

셋째, 중국 내 정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기하며 중국공산당이 통치

하는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될 것

을 강조하였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 여파로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서구 국가들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기관리능력과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

고, 그들 국가들을 지원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통치정당

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중국에게 남겨진 과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6일 G20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이

념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여 세계 경제안정에 공헌할 것을 언급하

며,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는 테러, 전염

병, 기후 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협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개념으로, 비

전통안보 위협이 초국가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인류운

명공동체라는 개념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힘

을 모아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보건협력이 절실

한 지금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 차원의 방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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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할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확언하기에는 중국에게 남겨진 과제가 너무나 크다. 그 과제는 코로나19 사

태 해결과 경제회복,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

국에게 찾아온 기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미

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형국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인적·경제적 피해가 누적될수록 중국에 대한 책임론

도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도 좁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중

국은 자국의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을 

지원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의 발생지일 뿐 발원지가 아니

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모

습은 국내정치적으로 국민의 단결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할 뿐이다. 다음으로, 방역협력을 경제협력으로 발

전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

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국내 경제

는 물론, 일대일로 추진에서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를 계기

로 글로벌밸류체인의 탈중국화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재, 각국이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잠근다면, 경

제성장은커녕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이미 중국은 경제활동을 재기하고 타국

과의 방역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방역협력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적극

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보 은폐 등으로 인한 체제의 

불투명성은 중국 내 통계나 방역성과에 대한 불신과 방역협력 확대에 대한 경

계심을 야기하고 있다. 법치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정보를 적

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

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 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



62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50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되면 될수록 세계질서와 세계경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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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두드러졌

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었던 ‘키신저 질서’ 하에서 대중국 ‘관여

(engagement)’와 미·중 간 ‘협력(cooperation)’에 중점을 두었던 미국의 대중국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했다.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를 

중재했던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른바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는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미국과 중국의 화

해로 형성된 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키신저 질서의 기본 

전제는 미·중 간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자

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용인했고, 중국은 그 질

서 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대가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중관계

강 수 정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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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며 역내 지배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

는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미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급성장하는 중

국의 부상을 용인하고 심지어 촉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

으로써 중국이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도록 독려하고 평

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믿음과 중

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전복

하려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국력의 차이에서 미국의 우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중국 

정책의 전환을 추동했다. 아시아에서 키신저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

으며 중국이 이미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의 개념을 미

중관계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는 이러한 대중국 인

식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2)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

의 신(新)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 power)’이자 ‘전략적 경쟁

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중 간 국력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점진적으로 커져온 미국 사회의 대중국 위

협인식을 투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경쟁’에 초점을 맞춰 대중국 정책

을 전면적으로 수정했고,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일련의 실질적 조치들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

역마찰은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키신저 질서’가 해체되고 미중 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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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20년 1월 미국

과 중국은 무역전쟁 발발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하면서 일

단 휴전 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1단계 합의가 미·중 갈등 

봉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미·중 간 갈등의 쟁점들은 2, 3단계에

서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진단한다.

Ⅱ│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대응 

이처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pandemic,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

의 글로벌 도전은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

리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작년 말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 19가 최초로 발병한

지 2달여 만에 중국에서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감염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

고,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한데 이어 3월 

11일에는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강력한 봉쇄 및 통제 조치를 

실행한 결과 3월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든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와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미국은 3월 

26일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 데 이

어, 4월 11일에는 미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넘

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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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

│그림 2│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수

중국과 미국은 모두 코로나 19에 대한 초기 대응에 있어서 오점을 드러냈다. 

중국은 발생 초기에 코로나 19가 사람 간 전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관

련 정보의 공개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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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고 있다.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다급해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인민전쟁을 선

포하고 1월 23일 우한시에 대한 전면적인 도시 봉쇄를 시작으로 후베이성 외

에도 14개 성·시에서 통행금지, 대중교통 운행중지, 학교·직장 폐쇄 조치 등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폐쇄적 관리 조치에 들어갔다.3) 이러한 조치들이 더 

이상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정부는 서둘러 자국

의 방역 경험을 ‘성공’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지만,4) 인권과 자유, 투명성, 개방

성, 민주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코로나 19 대응 모델로 평가받기에

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발생 초기 방역 실패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보 은폐 및 부실 대응에 대한 대내외적인 논란과 비판

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국내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서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도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

하여 그 수가 중국을 넘어서면서 중국이 일정 부분 상대적인 반사 효과를 누리

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중국에서의 최초 발병 이후 2달여간 미국 내 지역사회로

의 확산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 확산의 심각성을 경시

한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초기 방역 실패로 감염자가 급증하

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

령의 늑장 대응 논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

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마다 제출되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

령 일일 보고’(President's Daily Brief)5) 가 1월과 2월에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

했다고 보도했다.6)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지만, 추후에 트

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이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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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은 이처럼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국가적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내부적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국제 협력을 이끄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코로나 19 팬데믹

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주

도적으로 나서 각국의 협조를 끌어내던 이전 미 행정부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 내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미국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써 유럽연합의 비판을 받았다.7)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WHO가 마련

한 코로나 19 백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국제정상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중

국 편향성 등의 이유를 들어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다.8) 뿐

만 아니라, 같은 달 24일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

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WHO의 주도로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EU)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이 참가하여 출범한 국제 이니셔티브에도 

미국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9) 지난 5월 4일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주도로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모금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는데, 40여 개국이 참석해 자금 지원을 약속한 데 반해 미국은 이유를 밝

히지 않고 불참했다.10)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행정부

의 이러한 태도가 보건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

세워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미국의 자

국 우선주의가 백신 개발과 분배를 둘러싼 경쟁에서 글로벌 쟁탈전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11) 

반면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중국 내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자

국의 방역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의

료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보건 외교를 전개하면서 코로나 19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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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논란과 초기 대응 실패로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 글로벌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은 

WHO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전 세계 13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료

용 마스크, 방호복, 진단 키트 등의 의료 물자를 제공했으며,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에 의료 지원팀도 

파견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원하거나 수출한 마스크와 진단 키트 등의 의료 물

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대량 반품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국의 국가 이

미지가 실추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보이콧과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역효과

를 낳고 있다. 

Ⅲ│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중 양국은 전 세계적인 보건 안보 위기에 공동 대

응하는 국제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19의 진원지

와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데 치중하면서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규모의 인명 피

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최초 발원지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발생 초기 그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한 은폐 및 

축소, 부실 대응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국제

적인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지속적으로 중

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나서고 있으며, 중

국에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12) 이와 관련해, 미

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금전적 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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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뿐 아니라 새로운 

비관세 장벽 또는 경제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3)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

림으로써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분산시키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림 4│ 미국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료 출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 내 여론조사(20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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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코로

나 19의 미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3월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14)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

의 비율이 전체의 66%로 이 기관이 200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6%로 2년 연속 최저치를 보였다

(<그림3>참조).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는 62%가 중

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인

식이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참조). 수전 손턴(Susan 

Thornton)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 때리기는 워싱턴 정가

에서 언제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전술이었다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 정치권

에서 이러한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책임론은 중

국 체제의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 체제에 대한 외부적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

라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애국주의를 부추겨온 중국 지도부로서

는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인정하

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즉, 중국 지도부

는 국내정치적으로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고 외부적 도전에 대항하여 국내 여

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국제사회가 전염병을 방제할 시간을 벌어줬

지만 미국 정부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으로 인한 초기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함으로써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회

피하고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19의 진원지와 확산의 책임을 놓고 미국과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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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이고 있다.15)

이러한 코로나 19 발원과 확산의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간의 신경전은 전 세

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은 그동안 보건 안

보 이슈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대응을 주도해왔으며, 2013-15년간 전 세계

를 강타한 에볼라 위기 시에도 유엔 안보리가 선두에 서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아직

까지 어떠한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이 코로나 

19의 진원지로서 중국을 적시하는 문안이 결의안 또는 의장 성명에 반영되어

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미중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안보리 내 합의를 이루

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리 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

중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별도의 결의나 조치 등

이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16) 이처럼 미·중 간 심화된 경쟁과 갈등 속

에서 국제 공조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국제사

회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국제적 현상에 대해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싸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세계가 한데 뭉쳐야하는 상황인데도 국제사회는 분열되

어있고 국제 공조를 이끌 지도자가 없어 리더십 부재와 결여 현상이 명백하

다”고 지적한다. 17)

Ⅳ│향후 미중관계 전망 

이처럼 미·중 양국 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

로나 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은 상호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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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중국이 코로나 19의 발원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발

생 초기 그 전염성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확산을 촉진시

켰다는 중국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증대되었다(<그

림 3>, <그림 5> 참조). 중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책임

론을 제기하면서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극단적인 반미 정서가 고조되고 있

다.18)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첨예한 상호 공방 속에서 양국 간 체제·가

치·이념의 이질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면서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 간의 불신과 반목은 미중 간 세력경쟁을 더

욱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체제·이데올로기 경쟁으로까지 비화될 가

능성이 있다.

│그림 5│ 미국인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자료 출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미국 내 여론조사(20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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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동맹국들 및 우방국들과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

국책임론과 관련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국제적 반중 기류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19) 독일, 프랑스, 영국, 호

주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책임론에 가세하여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면서 국제적 조사에 대한 국제사

회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으며,20) 유럽연합(EU)도 5월 18∼19일 열리는 WHO 

총회에서 코로나 19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독립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하는 결

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과 관련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

국책임론’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21) 이처럼 코로나 19 발생과 확산

의 책임을 놓고 미국과 그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책임론과 반중 기류가 강

화되고 이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신냉전

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관계 전망에 있어서 미·중 간 경쟁을 넘어서 ‘대

립 시나리오(confrontational scenario)’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

국이 지난 40여 년간의 평화와 안정 속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뒤로하고 글로

벌 패권을 놓고 공개적으로 경쟁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의 양

분화,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진영화, 군비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New 

Cold War)” 혹은 “냉전 2.0”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일부는 미·중 간 갈등이 통상 문제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군사안보, 

체제·이데올로기 영역으로까지 비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안보 영역에서 미·중 간 편 가르기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지

역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정책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점차 

양쪽으로 나뉘어 진영화되는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간 ‘협력’과 ‘협업’ 중심의 낙관적 전망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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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부활할 가능성은 낮고, 향후 미·중 간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경쟁이 지

속적으로 전개되고 미중관계의 긴장이 빈번하게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직간접

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이 점차 표면화되고 격화될수록,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각종 외교·안보적 현안들에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강요

받는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를 극

복하고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내실화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와 한

중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와 안보구조의 지각 변동을 추동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이에 대

비한 한국의 장기적인 지역전략과 보다 정교한 생존방정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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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난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드러

내고 있다. 방역의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들

이 제기되고, 이런 취약성(vulnerability)에 전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 재난 이후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재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그 새로운 길을 생명의 취약성이란 차원

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팬데믹,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은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주

었다. 스페인 독감은 사회 의학과 건강보장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형성1)했다. 

또한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은 2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 가능해졌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말 자체가 ‘전쟁국가(warfare state)’와의 경쟁 속

에서 등장2)했다. 전쟁으로 인해 전장으로 파견된 남성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

재난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권-생태

주 윤 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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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했으며, 전후 처리 과정에서 사회보장이 확대되었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계획이 각축을 

벌이는 것 역시 이런 재난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재난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서 이후 세계는 조금씩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의 토대를 마련해갔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이란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냈고, 이

후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포스트코로나 사회 체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작가 나오미 클라인이 이야기했듯이 재난을 매개로 기존의 이익을 공

고히 하고 탈취하려는 재난자본주의의 작동 가능성3)도 높다. 코로나 19로 인

한 사회적 고통의 경험이 재난자본주의의 사냥감이 될 것인지, 혹은 재난을 기

초로 탄생한 20세기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은 열려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말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국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필두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동시에 강

조하고 있다. 빌게이츠 재단은 한국의 KT와 같이 코로나 19를 대비할 수 있는 

ICT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의 방역능력과 건강보험 기반의 충

실한 의료데이터들은 앞으로 의료 산업의 발전에서 핵심적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ICT, 디지털, 의료데이터라는 것은 누군가의 질병 경험, 신체

적 고통, 다시 말해 물질적 세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

털 언택트 환경과 데이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면 아직은 독자적으로 존

재할 수 없다. 코로나 19가 드러내고 있는 핵심적 교훈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

고 있는 생명의 취약성(vulnerability) 그 자체이다. 

특히 코로나 19가 인수공통전염병, 생태계의 교란과 위기 속에서 등장했다

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언택트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 것과 인권-생태 사

회를 지향하는 것 중 둘 중 무엇이 더 이 상황에 대한 더욱 시급하고 적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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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지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류는 일견 과학기술을 통해 자

연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취약성이 예기

치 않은 순간에 계속 증폭되고 이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 

Ⅱ│생명의 취약성과 불평등한 건강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취약성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인간의 취약성과 생명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기에, 생명

(life)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유엔 등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19관련 문건에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

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병 앞에 연약

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은 요원해 보인다. 또한 바

이러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전염병의 전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과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 19관련 문건들을 살펴보면 취약집단(vulnerable 

group)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초기

의 희생자들은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자들이었다. 20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장

기입원했던 환자들이 최초의 사망자들이었고 그 병원에서만 116명이 집단감

염되었으며 사망자도 7명에 이르렀다. 그들의 죽음은 정신병원의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 비롯되었다. 미국 및 서구에서도 흑인들과 노인요양시설의 사

람들의 치명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러스

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의료접근성과 평소의 건

강에 따라 상이하다. 이렇듯 전염병 팬데믹에서 건강의 불평등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방역의 상황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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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의 마스크 구입은 어려웠다. 성별 

정정 신청을 한 트랜스젠더들은 마스크 구입시 본인이 맞냐는 질문을 지속적

으로 받으며 차별의 시선을 감내했다. 중국에 다녀오지도 않은 한국내 중국인

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이러스 취급받았다. 이렇듯 코로나 19는 사

회 속에 존재했지만 가시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경계와 차이들은 선명하게 만

들고, 때로는 혐오와 공포, 낙인을 증폭시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사회정책, 인권규범 등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구

축해온 제도와 장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간이 생명

체이기에 전염병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는 어떻

게 개입할 것인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과학기술, 의료적 치료

뿐 아니라 전염병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생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 규범과 보호장치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인수공통전염병과 생태적 취약성 

한편 코로나 문제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 취약성에서 비

롯되는 문제이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은 대체로 인수공통전염병이 많

다. 80년대 이후 등장하는 신종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그

리고 대규모 축산 및 생태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는 것은 대규모 서식지의 파괴, 생태

계의 파괴와 관련이 있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저자 콰먼은 “어

떤 동물종이라도 새로운 숙주가 될 수 있지만, 호모 사피엔스인 경우가 가장 

많다. 가장 자주, 가장 심하게 그들의 생태계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풍부한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4) 라고 말했다. 제레미 리프킨 역시 이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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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염병의 상황은 기후변화, 생태 서식지 파괴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코로나 19문제를 우리고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대

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회복의 노력들이 필수

적이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 19의 2차 파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전염병 

X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구생태계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

고 있는데, 급속한 개발의 여파로 동물과 생태계에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인간

에게 건너오고 있는(spillover) 빈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은 더 많

은 팬데믹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 전염병의 위험을 일찍이 알려온 빌게이

츠 역시 다음의 전염병은 이번 코로나 19처럼 높은 전염력 그리고 코로나 19

보다 더 높은 치명율로 인류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기후변화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WHO 역시 기후변화가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논의5)하고 있다. 전염병 전파 패턴의 변화는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

다. 댐이나 농업, 도시화, 산림황폐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것은 바이러스와 인간의 접촉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탄소배출

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만큼 자연 생태계의 서식지 파괴의 결과로 인수공통전

염병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

는지 몰랐던 다양한 관계의 얽힘(entanglement)을 목도하고 있다. 

Ⅳ│국제인권ㆍ보건 영역에서의 취약성에 대한 공동의 대처 

코로나 19만이 아니라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X에 대응하기 위

해서, 우리는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 등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에 대해 숙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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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 규범 및 

기구, 보호장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핵

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실행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ICT기술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감염원 추적만큼이나, 생태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시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국제 인권 규범 및 문제 해결 방식에서 인권과 생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권 규범과 생태 규범을 함께 하는 것의 문제가 필요하

다. 뉴노말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개념과 체계만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 아

닌, 인간 너머의 존재들의 권리와 문제들을 인권-생태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인간 너머의 권리(more than human rights)가 국제인권

규범 체제 내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기

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과 국제인권규범의 융합과 공동 실천 방향 모색

은 중요한 인권-생태 영역의 과제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인간 아닌 생명체, 자연의 권리를 권리 장전에 기입하려는 노력에 

주목해본다. 에콰도르에는 파차마마, 자연 어머니의 권리가 헌법에 명문화되

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강이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게 되었다. 이

런 사례 모두 소수민족의 자연관념이 법체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실제의 법

적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분명하지만 전세계에서 자연, 인간 아닌 존재의 

권리에 대한 논의와 규범화는 지속되고 있다. 권리를 단순히 자격과 능력의 차

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규범화하고 있는 이런 경

험에 주목해본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생태문명 전략을 주목해본다. 코로나 19의 발원지인 중

국에서는 ‘생태문명’을 중요한 사회적 전략으로 강조해왔다. 중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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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 사회를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코로나 19이

후 중국에서는 코로나 19가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강

력한 자연보호 정책, 생물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며,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단

속도 강화하고 있다. 생태문명적 관점에서 코로나 19의 상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생물의 안전은 생태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생태계의 보호가 인간의 생존과 번영과 밀접한 것임을 강조하며, 코

로나 19 상황에서도 생태문명 전략을 지속할 것6)이라 한다. 또한 신냉전의 도

래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 전세계 공중보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생태문명적 전략이 국제 공중보건체계와 환

경보호기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 

19의 원흉으로 비난받고 있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단순히 수사에 불과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에서 원헬스7)의 흐름이 있다. 생태와의 공존을 단순히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공중보건에

서 새로이 등장하는 흐름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질병을 위한 국제기구로 WHO

가 있다면, 동물 감염병을 위해서는 세계수역국인 OIE가 있다. OIE를 필두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공중 보건 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

표적인 것이 원헬스 원웰페어의 개념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원헬스의 개념을 통

해 건강의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 원헬스의 개념은 인간-동물-환경이 

하나의 건강의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건강의 문제 역시 관계성 속에서 

동물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 환경의 건강을 한 틀에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

는 관점이다. 한국에도 월헬스 논의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

가 원웰페어, 인간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를 한 틀에서 사고하는 흐름도 등장하

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19 이후 방역체계에서 인간의 질병과 동물의 질병을 공

통으로 파악하고 사고하며 대응하는 체계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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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연과 기술의 공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향들이 자연을 절대시하거나, 자연으로의 무

조건적 복귀를 논하는 낭만적 태도는 아니다. 자연에 대한 열망과 낭만화는 어

떻게 보면,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안전한 도시인

들의 사치일 수 도있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봉쇄된 도시와 해변에 홍학, 

돌고래, 산양떼 등 동물이 돌아오고 자연이 회복됨을 찬양하고 있다. 하지만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 케난 말릭은 이들은 자연의 위협에서 가장 자유로롭

고 안전한 이들이라 말한다. 가장 취약한 이들은 자연의 위협(태풍, 자연재해) 

등에서 노출되어 있는 저개발국가 사람들이며 이들은 코로나 19에도 역시 가

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자연은 보호해야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위협이기도 하

기에, 인류는 자연을 극복하며 근대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저개발국가

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으로부터 인공적이고 도시의 삶을 획

득8)하고자 한다. 결국 적절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의 공존의 균형을 맞추

는 일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준

비해야 할 생태적 전환은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낭만적이거나 목

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근대문명이 구축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의 새로운 공존의 질서와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번성하며 인

간과 공존할 수 있는 적정한 삶의 방식과 생태수용력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사회질서에 대한 논의는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안

전과 번영은 생태계와 공존할 때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포스트코로

나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가장 취약한 인

구집단과 지구별의 다양한 생명체의 관점과 문제로부터 코로나 19 이후의 사

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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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

구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자각에서 포스트코

로나에 대한 대응을 출발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철학자 음벰베는 깨끗한 공

기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논의하면서, 이런 권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폐에 작

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깨끗한 공기를 향유하고, 건강

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9)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거주자들은 인

간만이 아니며 다양한 생명체의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일 수도 있다. 해양은 개발되고 인간을 

위해 언제건 착취될 수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거주하고 있

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돌고래, 그리고 크릴새우와 이 바다를 어떻게 사이좋

게 나누어 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포스트코로나에서 뉴노말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존재와의 경

계와 관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간 너머의 존재들, 동물, 식물, 바이러스 그

리고 사람이 아닌 기계들과 어떻게 관계를 새로이 맺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

민과 대응, 규범과 보호장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가시화된 경계에 대해서

는 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두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아마존 산림파괴, 호주 산불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생태계 서식지 

파괴 및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

로운 바이러스와 팬데믹 X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와의 공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돌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 19 팬데믹이 나오미 클라인이 말하는 재난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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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사냥터가 될 것인지, 혹은 기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생태

사회ㆍ생태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고민과 준비에 달려있다. 우

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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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들 사이에서 다자주의

가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널리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구축을 통해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설립함으로써 

다자주의 체제를 주도하였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 아래 자신이 설립

했던 다자주의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틈을 노

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온 각종 국제기구들에서 자신

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견국들은 코로나19가 지

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움직임을 되살리려고 

코로나19 시대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망

정 승 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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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국가들이 다

자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국우선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

자주의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미국의 행보만으로도 다자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Ⅱ│코로나19 시대 다자주의를 대하는 국제기구들의 자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세계무역량은 급감하

였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

였을 때 세계무역량은 2020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 낮은 추세

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4월 호베르투 아제베

두(Roberto Azevêd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힘을 합한다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였다.1)

또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성명을 2020년 5월 5일(43개국)과 5월 29일(47개

국)에 발표하였다.2)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국

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위기극복

에 필요한 식량, 의료용품, 및 각종 생필품 등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제약 

없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성명서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영국과 같은 경제·무역 대국에서부터 솔로몬제도, 베냉, 북마케도니아 등 

경제·인구 소국까지 다양하다. (다만 미국은 본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세계은행은 2020년 4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25개국에게 19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3)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에게 다음 15개월에 걸쳐 1600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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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조치도 시

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

하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대출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 억제 및 부채경

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의 규모를 14억 

달러로 증대하여 저소득 국가가 부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4)

더불어,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

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2020년 3월 25일 공

동성명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소속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권국들이 채무상환 일시 유예 등의 관용을 

베풀 것을 요청하였다.5) 이에 G20 국가들은 2020년 4월 15일 세계은행과 국

제통화기금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6) 동시에 민간채권자들에게도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상환 유예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G20 각국 정상들은 이 이전인 2020년 3월 26일에도 특별화상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7) 특히 G20 국가들은 유엔(United Nations: UN),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G20 국가 간에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8) 더불어 유럽연합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5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대응(Coronavirus Global Response)’ 공약 추진을 통해 각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등으로부터 159억 유로를 모금하

였다.9) 이를 통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분배 및 경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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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은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2020년 6월 10일 영상메세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

복, 세계경제 회복, 그리고 나아가 코로나19 2차 파동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연

대에 기반한 다자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0) 

마지막으로,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는 2020년 5월 25

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가 그 어

느 때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1)

 본 공동성명에는 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

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중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아

시아 국가들(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및 아프리카 국가들(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등 총 60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서명하

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유엔, 세계은행, 그리

고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여러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기획 

및 시행하는 등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Ⅲ│코로나19 시대 다자주의를 대하는 국가들의 자세

그렇다면 과연 국제기구 외에 개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우선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휘아래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부터 

국제무대에서 일방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그 

일방주의적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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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행정부는 2020년 4월 15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4억 달러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미국은 마

침내 2020년 7월 8일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 통보하였다.12) 이외에도 세계

무역기구와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는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

역분쟁 상소기구(Appellate Body) 기능 마비에 일조하고, 세계무역기구가 중

국과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는 한편 미국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

해왔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중 무역갈등을 격화시키면서 세

계무역량 회복과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유지 및 재건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2020년 5월 5일과 5월 29일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다자주의 연대’의 2020년 5월 25일 공동성명에도 참여

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국

가 간 협력을 촉진·장려하기보다는 중국책임론 및 국제기구가 미국에게 정당

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

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설립·구축한 다자주의 체제를 이제는 

거부하고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은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공백을 틈타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

19 퇴치를 위해 총 5천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더불어 중국은 (앞서 언급한) 세

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2020년 5월에 두 차례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모두 참

여하여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

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전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

19 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해낸 중국은 2020년 2분기부터 미얀마, 방글라데

시, 헝가리, 인도, 및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의료용품과 자금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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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5월 1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앞으로 2년간 국제사회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13)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

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외에 중견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

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다수의 중견국들은 세계무역기구, ‘다자주의 연

대’ 등이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핀란드는 세

계보건기구에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미국을 대신해 자신이 추가로 550만 유로

의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2020년 4월 15일 발표하였다.14) 그리고 프랑스와 독

일 또한 2020년 6월 25일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올해 각각 1억 5천

만 달러와 5억6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15) 일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짐바브웨, 베트남,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및 유니세프(UNICEF)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

의 ‘재해 억제 및 부채경감 기금’에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16) 같은 시기에 영국

도 ‘재해 억제 및 부채경감 기금’에 1억8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한국이 

이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7)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0

년 6월 26일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

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다자주의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우리 정

부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적극 기여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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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코로나19 시대 다자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기구

들, 그리고 그 회원국인 중국과 여러 중견국들은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 다자주의가 오히려 쇠퇴하는 듯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

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은 서방세계의 리더로서, 그리

고 냉전 이후에는 세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 트럼

프 행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하고 고립주

의, 자국우선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

국은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했던 국제기구들이 이제는 오히려 미국

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그리고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대우

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이제 각 국제기구들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부터 탈퇴하

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 본 국

제기구들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가장 많이 분담해왔다. 하지만 가

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 해온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처럼) 각 

국제기구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다면 그 국제기구들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자주의 움직임은 크게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다자주의에서 일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다자주의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전 세

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고립주의

로 회귀할 경우 다자간 국제협력을 주도할 리더의 부재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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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는 1920-30년대 전간기 때 겪었

던 위기극복 실패를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이 다자주의 움직임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이 새로운 리더로서 부상, 이 

기회를 노려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고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 특히 냉전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웠던 미대륙과 서유

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중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일지

는 미지수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인

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당장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아가더라도 중국과 중견국

들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미국이 그

동안 다자주의 움직임을 이끄는 각종 국제기구들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해 왔

지만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다양

한 사례들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없이도 다른 국가들이 다자주의 움직임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대신 국제기구에 자금지원을 늘리

고 있다. 국가들이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경우 세계보건기구, 세

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계속해서 위기극

복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빈자리

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떠난 자리에는 보다 분권화

(decentralized)되고 민주적인 다자주의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

다.19) 더 이상 패권국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이끌어나가는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국제 다자주의 질서로 회귀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

은 줄어들고 국제기구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을 더욱 많이 확보 및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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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까지는 미국

이 다자주의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재선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 등 미국 내 코로나 확산 대응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2022년 중간선거 때까지 선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경우 (혹은 

자신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될 것이니 그동안 자신의 지지자

들을 결집시켜왔던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

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자주의로 복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

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여온 언행으로 비추어볼 때 실제로 이러한 시나

리오대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꺾고 당선되어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왔던 고립주의, 미

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철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있

을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

다. 실제로 2020년 7월 11일, 조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경

제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미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

임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20)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은 자신이 11월 대

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이 바로 세계보건기구로 복귀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21) 결국, 국제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조 바이든의 전반적인 입장이 어떤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미국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 경제 회복,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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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는 리더십 부재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결국, 전 세계국가들

은 미국이 다자주의 체제로 복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당분간 (혹은 

장기간 동안) 미국 없이도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국제협력을 실천·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의 복귀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미국을 제외

하고 중국과 여러 중견국들은 여전히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부재로 인해 국제 다자주의 체제가 빠르

게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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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경제의 핫이슈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불

과 몇 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

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최근 주요 금융기관 및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경제위기론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라면 최근

에는 ‘공황(depression)’이라는 새로운 위기의 봉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중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함에 따

라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유동성 함정에 빠져 ‘디플레이션

(deflation)’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각국 

정부들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등 유효

위기의 중국경제 -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 동 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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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공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긴축 및 유효수요 창출 문제에 따른 공급과잉과 공황의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떠오르는 화두는 ‘전 세계의 일본화’이

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가 

학자들 간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 주요국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 같은 장기적 불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즉, 작

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중국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

럼 다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인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국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증가세가 둔

화되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동시에 경제구조

나 성장의 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고속성장 시대를 마

감하고, 중고속성장으로 성장속도가 변화하는 이른 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과거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및 소비와 투자 간 불균형, 환경오염, 자

원사용량 급증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

하고, 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혁신전략과 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 및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4조 위안, 한화 약 653조 원의 대규모 재정투입 및 은행대출의 급격한 증

가가 초래한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등이 

오히려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와 부채 

규모, 방대한 국제금융 연결망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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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문제로부터 촉발한다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 오히려 다

음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 또한 중국경제 둔화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상술한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

제 속에서 중국이 과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

지 중산층 육성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를 의미

하는 ‘사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
展十三个五年规划)』이 종료되는 2020년이 중국경제에 새로운 기점이 될 것

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0년을 맞이하여 과연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진

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중국과 중진국 함정의 상관관계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

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

(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침체되는 현상

을 말한다. 중진국 함정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은행

(WB)은 중간소득국가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1,000-12,000달러로 보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와 터키와 포르투갈, 헝가리 등 유럽국가,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

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며,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8년 기

준 약 9,776달러로 지난 10년 간 약 25%씩 상승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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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2차 세계대적 종전 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선

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

콩으로 이들 국가들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모델과 상이한 점이 많아 중국이 벤

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기술혁신 및 노동의 질

을 높이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보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위 2가지 경제성장 방식인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 향

상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선진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90%가 넘어 경제성

장 첫 번째 방식인 생산요소 투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원인은 경제개발 

초기에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

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며,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원인

은 경제개발 초기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성냥-제철-반도체 공장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부

터 높은 산업으로의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해당 산업의 경쟁상대국이 없거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성 향상으로 자연스레 넘어갔지만 개발도상국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로 경제

성장을 이어오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공장으로 넘어가려면 이미 반도

체 경쟁력이 선진국이 훨씬 앞서므로 생산성 향상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어가

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과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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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루면서 지난 40여 년간 고속성장 속에 저물가를 유지하였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경제를 

이루는 GDP, 즉,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높은 

저축률로 인해 소비는 적고, 투자와 정부지출을 통한 순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

어왔지만 더 이상의 정부지출은 물가와 자산거품을 초래할 수 있어 한계가 있고, 

높은 고정자산투자율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투자를 지속하

더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생산성 향

상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투자를 통해 공장을 짓는데도 불구하

고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낮은 소비로 인한 재고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공급과잉

이 나타나는 것으로 공황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율이 1978년 17.9%에서 

2018년 59.6%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구감소와 부양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미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4.5%로 변곡

점에 도달하였으며, 부양비율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중진국 함정은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가지 못함과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빠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그

동안 중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던 인구보너스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

다는 점에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경제정책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

을까? 우선,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부굴기(中部崛起)’와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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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발(西部大开发)’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

인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서부지역 간 경제격차

가 클 수밖에 없었고, 소득격차 또한 확대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미 상대적으로 투자가 포화상태에 달한 동부지역의 산업을 

중·서부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

가받고 있지만 시안(西安)과 충칭(重庆) 등 중·서부 주요 몇 개의 지역을 중심

으로 인프라 구축 개선에만 치우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5년마다 발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

전 5개년 규획』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9월 처음으로 제기한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지역은 대략 60여 개 국, 세계 인구 

63%에 이르는 44억 명, 세계 GDP 30%에 달하는 2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으

로 이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높여가기 위

한 중국의 행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를 통해 도농 및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와 중국 국내 

과잉생산을 해소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7년 5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의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을 통해 126개 국가와 29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협력문

서에 서명하였고,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으

로 분류된 국가와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8조 3,657억 위안, 한

화 약 1,423조 원으로 집계되는 등 중국 전체 무역액의 27.4%를 차지하며 계

속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일대일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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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세계의 중국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계획만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외

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일대일로’ 프로

젝트에 참여한 연선국가들의 천문학적인 ‘부채의 늪’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

고 있고, 사업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줄곧 제기됨에 따라 중국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국의 약탈적 희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경제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해법으로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제시한 ‘공급측개혁(供给侧
改革)’의 추진이다.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중국산 

제품의 품질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급측개혁’은 기존의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수요 진작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력, 토지, 자본, 제도, 기술 등 공급측요

소의 개혁을 통해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공급이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가 과거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투자에 의존

한 양적 팽창 및 고속성장 모델이 더 이상 중국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

로 이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부채 축소(去杠杆)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등을 통해 중국의 산업고도화 실현 및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급측개혁’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공급측개혁’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

에 기반한 창의적인 거시경제 발전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철강과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인수합병을 통

한 과잉생산 해소는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원가절감 및 부채 축소 

등을 통한 질적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중장기적

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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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중국제조 2025에 관한 통지(国务院印发《中国制造 2025》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

후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한 중국의 제조업은 현재 세계 최대 제조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 성장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으며, 핵심기술 및 

첨단설비 분야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혁신역량 부족, 낮은 에너지 효율과 심

각한 환경오염, 노동임금 등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성장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

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

과 IT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정보기술 △수치제

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선진 궤도교통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

비 등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향후 30년 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

도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정보화 수준, 품질 등에서 자

주적 혁신이 부족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외

국기업들을 인수하고,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개입하여 불공정한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획득해 나간다면 중국의 산업 능력은 급속히 제고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대(對)

중국 관세 압력, 즉,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결

국 미중 무역분쟁이 미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도 있지만 ‘중국제조 2025’가 궁극

적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기술획득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관련 지재권 보호 등 실효적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미중 무역분쟁을 지

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중국경제는 부문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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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제개혁이 단

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 성장

모델이었던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경

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

인다. 특히,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2017년부터 6%대를 목표로 하는 ‘바오류(保
六)’를 지속했으나 대내외 경제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2020년부터 6%대 성장 

궤적을 이탈하는 이른바 ‘바오우(保五)’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1년 간 ‘바오빠(保八)’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경

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

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과 동시에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출 동력 또한 약화

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00년 

39%에서 2006년 63.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35%로 떨어

지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까지 지속

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향후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Value Chain)’에서 다소 소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강국으로써의 입

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투자율과 수출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시기를 마감하고 내수주도형 성장

방식으로 전환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소득분배 

문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투자효율성 등이 향후 중국경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중국이 과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 세

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중국은 고급인력 육성과 자체적인 혁신능력 배양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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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심각한 소득분배 불균형이 여

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라도 GDP 대비 소비비율을 제고시

켜야 하는 등의 소득분배 개선과 가계소비 위축 및 민간경제 부진으로 이어진 

실업률 해소, 부동산 버블과 심각한 수준의 기업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

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小康)’ 사회 건설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 목표를 제

시했다. 따라서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일련의 고

비들을 잘 넘겨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세계경제의 위기도 중국을 

기폭제로서 돌파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지만 중진국 함정에서 중국

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세계경제는 일본과 같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

려되며, 특히, 우리로써는 대(對)중국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중국경

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행 능력을 

다시금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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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말

시진핑은 2012년 제18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당 총서기가 되었고,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통해 국가주석의 지위에 올랐다. 시진핑은 

2007년 개최된 제17차 공산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 낙점되어 그간 지도자 훈련을 받아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의 집권 전후 리더십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간은 덩샤오핑이 제안한 

집단지도체제에 따라 경청하는 스타일의 통합·조정형 리더십은 시진핑이 권

력을 장악한 이후 전례 없는 ‘패권형 리더십’으로 바뀌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국내 불안정의 위기와 중국 부상에 

따른 외부의 견제라는 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면서 중화민족 부흥을 달

성한다는 ‘중궈멍(中國夢)’ 실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당

의 전면적 영도를 내세웠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중국이 전

시진핑 외교의 중간 평가

김 흥 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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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구축해온 사전 후계구도 가시화 작업도 그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기약 없이 미뤘다. 사실상 1인 천하다.1)

시진핑 집권 이전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세계 제1의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

였고,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2008~09년 미국 발 세계적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공헌

자가 되었다. 미국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아마득하게 보였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자신감은 크

게 흔들렸고, 중국의 상대적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다. 시진핑 집권 당시 중국

이 부재한 국제문제의 논의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제적 부상은 경제 최강국인 미국의 지위를 강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국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른 그 DNA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2)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DNA가 변하고 있다는 최초의 지적은 졸고, 

후진타오 시기의 “발전도상국론” 적인 국가정체성을 넘어 “강대국”의 정체성

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많은 내용적인 변화를 함유하고 있었다. 우선 중국 외

교의 공간 개념이 동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라시아와 해양으로 확대되었다. 중

국은 이제 해륙국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 주변 중심의 수

세적인 지역전략을 넘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대일로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는 대항보다는 협력, 충돌보다는 자제, 공세보다는 수세위주

의 전략에서 점차 핵심이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결 태도를 보

여주고, 대항과 공세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넷째, 지경학과 지정학을 결합

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경제를 안보나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

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경제중심의 시각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으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서방에서는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매력

공세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의 전개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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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이러한 국가 대전략을 추진할 군사·기술 역량을 적극 배양하고 있다

는 점이다.3) 이러한 시진핑 시기의 외교적 특징은 덩샤오핑 시기의 외교원칙

이라 할 수 있었던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의 포

기를 의미하였다.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할 바를 하는 적극적 유소작위

(有所作爲)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외교는 사회주의 혁명외교를 

했던 마오쩌동의 30년 외교, 개혁개방 추진의 수단이었던 덩샤오핑 식의 30년 

외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강국(强國)화 외교 30년의 서막을 여는 것이다.

Ⅱ│ 시진핑 외교의 내용4) 

2017년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목표를 “두 가지 100

년 분투: 兩個一白年奮鬪)”를 보다 분명한 시한을 가지고 제시하였다. 이는 중

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등 정도의 부유(소강) 수준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번영하

고, 강하며, 민주적이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모두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초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5) 이를 중화민족의 부흥, 즉, “중국의 꿈: 

中國夢”이라 규정하였다. 중국은 2015년 5월 새로운 중국 특색의 국가산업경

제발전 전략으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에 기반한 제4차 산업

혁명 전략을 공표하였다. 이 발전 전략에 의하면 2025년까지 ICT역량과 결합

하여 제조업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목표

의 추진을 현재 자신의 권력과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기반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강국화 전략은 대단히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수반

하고 있다. 

시진핑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는 아마도 2013년 시진핑이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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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시작한 ‘일대일로’ 전략일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과잉생산 적체를 

해소하는 해외 투자 전략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야심차고, 심원하며,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창조하여 중국의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국

가 대전략으로 변모하였다.6) 이러한 중국의 대담한 경제·외교 전략은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고, 

동시에 트럼프 시기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질적 변

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점차 기존의 미국 중심의 강대국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과 평

등한 강대국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시진핑 시기들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기존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보다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수립하자고 과감히 제안하였다. 이는 미중 간에 서로 

대항하고나 충돌하지 말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

하는 평등한 관계를 구현하자고 하였다. 소위 말하는 ‘세력전이’에 수반하는7)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겠다는 의지이다.8) 물론 미국은 이러한 시진핑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정

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아울러 강대국 패권질서와는 다른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제안하였다. 중국은 그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

는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체제 순응적인 국가란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보다 평등성에 기초한 다극

화된 국제질서였다. 여기서 중국은 발전, 평화, 협력, 공영이 새로운 시대정신

임을 강조하였다. ‘상투’적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중국은 결코 강대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힘으로 약소국을 압박한다던가 헤게모니적인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국제적인 신뢰는 여전히 낮은 편이

다. 특히 사드사태를 경험한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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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중국은 더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론을 통해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는 더 이상 ‘민족국가’ 단위의 이기적인 정치체로 나

뉘어져 각축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운명공동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상호간에 서로 연결(inter-connectivity)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 ‘세계화’가 진행된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로서는 대단히 참신하

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트럼프의 미국과 대비되고 있다. 

Ⅲ│ 시진핑 외교에 대한 도전: 미중 전략경쟁의 시동

시진핑의 대담하고 공세적인 외교로의 전환은 강력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시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은 2017년 12월 발표한 그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이자 현존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였다.9) 공개적으로 중국과 전면적인 전

략경쟁을 벌릴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미중 간에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경쟁

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가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이 중심

이 되는 두 개의 경제, 혹은 이를 더 넘어 두 개의 세계로 재편하는 decoupling

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시기 보여준 중국 외교의 모습은 국제적인 영향력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단계의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외교는 이제 

초강국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덩샤오핑 체제의 유산과 그 

이후 전개되어 온 정치개혁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다. ‘민주체제’의 평화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일반 서구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시진핑 체제의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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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기의 시작인 2018년 중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미국 트럼

프의 당선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이 노골화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가열되었다. 그러

나 2019년 들어서기까지 불분명했던 것은 미국의 의도와 의지의 수준이었다. 

2019년 중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의지

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은 “전략경쟁”을 

분명히 의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체제경쟁의 단계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는 추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

인 과정일 것이며, 무역과 금융분야를 넘어서 군사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서의 경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최근 미국의 군사안

보외교 보고서들은 중국에 대한 적 개념과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맞대응의 의

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차 경제 분야에서 군사안

보 분야로 중국에 대한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여전

히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러 관계를 거의 준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 유럽에 대한 접근과 각개 격파, 일대일로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포용강화, 지역협력과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

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교에 또 다른 뜻하지 않은 도전이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이다. 

중국의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식은 중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비난

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의 체제적인 문제가 잘 드러난 폐쇄적 정보운

용,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감추기로 초기 상황인식 실패, 사후 

경직된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낙후된 의료체계와 실태도 여실히 보

여주었다.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지적한 바대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가치 사슬에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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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미국 중심의 경제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미중 간의 Decoupling 현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속화하는 데 일

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10) 이러한 사태는 당연히 중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다대하다.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

해지는 바다.

Ⅳ│ 결론 

본인의 판단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에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다시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한 점검과 대응에 부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트럼프 2기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더욱 곤혹스런 상황으로 

압박할 개연성에 대비할 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서태평

양 지역 배치, 중국이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 강화, 홍콩 등의 사태

에서 보듯이 민주, 자유, 인권 등의 가치문제를 바탕으로 중국 권위주의 정부

에 대한 내부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중국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외교는 대단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선이 치뤄지는 해이기도 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확전을 자제하

겠지만, 미국의 대권주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취할 개연성

이 다대하다.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개연성도 그만큼 커진다. 중국은 이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다 구체적인 군사·안

보 전략으로 전환되어 중국을 압박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중거리 탄

도미사일의 서태평양 배치 계획이 조기에 공론화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

다. 이 경우,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은 극도의 갈등과 긴장 상황에 휩싸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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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강압적인 외

교보다는 포용에 기초한 유인과 접근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나

리오에서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이고,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타

개해야 할 린치핀(lynchpin)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중거리 탄

도미사일의 배치와 같은 사안은 중국이 대한국 접근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어찌되었던지 2020년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에도 불구하고 방한 시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시진핑의 방한, 한중일 3국

지도자 회의 계기로 리커창 총리의 방한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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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아전략은 기본적으로 패권국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맹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미국의 반중 연대를 저지하고 중

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자국 주도의 우호적 협력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 시기에도 중국은 미국

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추진이 자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자국에 불리한 역내 안보 질서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대응에서

는 위협의 정도와 핵심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

와 보복과 달리 미국과는 직접적 마찰을 회피하는 전략을 펴왔다. 따라서 중

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완전히 귀속됨으로써 한

국이 미일동맹의 하부로 편제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1)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 바람을 타고 동반성장

을 이룩해 왔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다분히 이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응

원 동 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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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적인 외교행보를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드배치 갈등을 겪

으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안미경

중’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시기 대중정책은 국익과 실리를 기초로 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

시하고 대북 압박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에 결속되어 균형감을 상

실하였고, 이는 결국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관계의 파국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미중간 국력 격차 축소와 전략적 불신 심화, 시진핑의 리

더십 및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등 변수들이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을 조장

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의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

량국가(linker state)’전략에 따른 주체적이고 균형감 있는 외교를 전개해 나

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관계

2017년 12월 중국은 이미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

화체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견지 △

북한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통

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의 4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 합의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

를 표명하였다. 동년 6월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정상간 합의문에 대해서

도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

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

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환영과 지

지의 공식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120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50

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

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입장과 궤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

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의 해결은 물론이고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등과 관련한 중국 등 주변 당사자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구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

의는 현실적이지도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차 북미정상회

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후 북미대화에 적신호를 보이는 등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요소로는 중국이 북핵문제

와 관련해 기존의 방관 혹은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북 경제지원 등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역할의 목표가 ‘비핵화’보다는 북핵 

협상을 통한 ‘한미 주도의 현상변경’ 혹은 ‘북한의 친미화’ 저지라고 한다면, 

중국은 북핵 해결의 방해꾼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협상의 구체적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그 책임에 대한 공방으로 ‘중국 배

후설’이 제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과

거처럼 북한과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당면

과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비핵화 과정이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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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병행하여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으로의 연착륙,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심지어는 한반도 통일까지도 긴밀히 연계성을 갖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할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이 선호하는 남북미중 4자 대

화 나아가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2019년 2

월 27-28일에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무역분쟁을 기화로 전개된 미중 간 갈등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정체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것뿐만 아

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평화체

제 구축 논의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책임대

국’의 위상과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자’라는 역할을 다자간의 틀 안에서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자간의 합의에 중

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접근보다는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간의 합

의 틀에 중국을 참여시켜 합의사항을 지키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장

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보상과 자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한중간 역할분담과 구조적 협력 기반을 

순조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 대화와 협력기제를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드 봉합 이후에도 여전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중 간 실질적 ‘전략적’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최근의 위기상황을 역으로 

활용하여 남북한 간 방역협력과 함께 한중 양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동북아 

차원의 방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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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에서 남북중 협력으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방안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권에서 단층과 공백현상을 보여왔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새롭

게 주목받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이미 2015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

부에 들어와 한중 간에는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로 하였

으며,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과 관

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4.27 판문

점 선언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은 물론이고 같은 

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남북을 H형으로 연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일환으로 남북 간 철도연결

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는 핵심적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 구

상은 남북 연결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협력의 공간

을 확대함으로써 남북중, 남북러 3각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몽골, 일본 

외에도 역외국가이지만 동북아의 이해당사자인 미국을 끌어당겨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안보공동체

를 구축하는 장기적 비전이라 할 수 있다.

한중간, 그리고 남북중 3자간 경제협력의 모델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대북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

황에서는 한중 협력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협력 경

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북방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한반도와 맞닿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경협거점을 확보하는 사

업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중국의 대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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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 압록강 유역의 단둥-선양(-다롄)벨트(랴오닝연해경제벨트), 

두만강유역의 훈춘-창춘벨트(창지투 벨트)가 이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북접경지역

(개성, 금강산)의 협력개발과 연동해서 단둥-신의주(황금평·위화도), 훈춘-나

선 초국경 협력개발로 확대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남북 접경지역과 북중 접경

지역의 종축 벨트를 잇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일대일로’의 정합적 연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딜레마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향후 비핵화의 진전 여하에 따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국의 ‘한

반도신경제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을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매

우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따라 

북중, 한중, 남북한 경제협력이 서로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초국

경 방역협력 차원에서 남북중 3국이 서로 동의한다면 곧바로 협력을 위한 초

기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국경 방역협력을 계기로 협력의 초기 

조건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일대일로’ 두 구상 간의 연계협력

을 위한 한중 간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 간에도 방역협

력을 매개로 향후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중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

업을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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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 한반도 신경제구상, 우: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또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북한의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 방침과도 서

로 연계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 새

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칭하며, ‘우리식의 경제관리개선방법’으로 경

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

설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4점2선’으로 요약되는데, 남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

성공업지구 두 개의 중점으로 한국을 향해 있으며, 북선은 나선경제특구와 

신의주(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두 개의 중점으로 중국, 러시아를 향해 있

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 배치는 현재 남선과 북선이 각기 독립적으로 분

리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만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하여 북

중, 북러, 남북한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은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

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 

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협

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견인해가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트랜짓

몽골리아

중국
일대일로

경제
회랑1

경제
회랑2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환황해경제벨트

접경지역경제벨트

환동해경제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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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EU, 신동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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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정

상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는 물

론이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이와 관련한 다자간 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인 GTI 등이 주요한 협력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AII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개발(금융)기구의 발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중 경협사업이 자칫 

미국, 일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거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따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개방적 협력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

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사업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보

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온 

‘일대일로’는 물론이고 앞서 제기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과 같은 동북아 지

역차원의 초국경협력 또한 심각한 장애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

만 이러한 위기 상황은 국가간, 지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

라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방역 기술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어 있지 못한 북한의 경우 부득이 국경봉쇄라는 강경책을 취하고 있기

는 하지만, 방역차원의 국제적 협력은 물론 앞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기초 인프라의 연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

로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인력양성과 교육, 방역 기술과 시스템의 공유 등과 

같은 소프트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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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축적된 신뢰에 기초하여 그 협력의 지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세변화와 연동하여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석

1)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조치의 실행을 거론하거나 경제적 보복을 행사하면서

도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을 뿐 실질적 대응은 자제하였다. 이러

한 이중적 대응은 상대국의 힘의 크기에 따른 중국의 상이한 조치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

드 배치 자체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아니거나, 중국이 이미 자체적으로 사드의 

한국배치 가능성을 상정하고 면밀히 대비해 왔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2)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일대일로’ 참여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견해도 있지만, 일본이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에 반

대 의견을 보여 왔다가 2018년 10월 아베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일대일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적극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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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탈냉전 30년 중국의 외교 담론,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의 진화1) 

전후 국제체제의 저항국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과 탈냉전 30년을 거치면서 

국제체제 주도국의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개혁(全球治

理体系变革)’을 주창하면서 기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변혁을 모색하는 초강대

국의 문턱에 진입하였다. 중국 외교는 다양한 화두와 담론을 제시하고 활용하

는데 능하다. 그동안 중국의 외교 담론은 국력증강, 국제적 위상의 변화와 일정

한 보조를 맞추며 진화해 왔으며 중국의 국제체제와 질서에 대한 인식과 전략

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건국이후 줄곧 ‘반패권주의’를 기치로 제3세계의 

리더로서 저항국가의 역할을 자임해왔던 중국은 1980년대 ‘독립자주외교 (独
立自主外交)’, 1990년대 ‘책임대국론 (负责任的大国)’, 그리고 21세기 ‘평화굴

기 (和平崛起)’와 ‘평화발전 (和平发展)’론을 거쳐 시진핑 시기에 와서는 ‘중국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의 변화와
시진핑 정부의 강국화 전략

이 동 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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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의 대국외교 (中国特色的大国外交)’를 제시하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초반 탈냉전과 천안문 사태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국제환경이 제공한 전

략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상대적 부상’을 성취하였다. 즉 지난 30여

년 중국이 부상을 실현한 주요한 역사적 변곡점에는 기성 패권국인 미국의 공

백과 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 테러사

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게는 위기와 도전이었으며 역설적

으로 중국에게는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 위상과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

한 시, 공간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각 ‘역사적 기회’ 시기 마다 그 시점에 적합

한 외교 담론을 제시하고 기존 국제체제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

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중국위협론’에 대응하는 기

존과는 다른 새로운 담론, 이른바 ‘책임대국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은 실제로 

ARF와 CTBT 등 안보와 인권영역의 국제기구로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국제경제기구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무임승차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책

임대국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이면에 중국은 탈냉전 초기 미국의 단

극질서 구축과 중국의 상대적 전략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국

은 국제체제의 다극화를 주창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일초다강(一

超多强)’론을 통해 ‘일초(一超)’인 미국의 “패권적 행위”를 견제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다강(多强)’들 특히 러시아, 프랑스, 

인도, 아세안(ASEAN)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단극체제를 견제하

고자 했다. 중국은 1997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미국에 비교해 상대적으

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

2001년은 일반적으로 9.11사건으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준 해로 기억되지만 중국에서는 ‘세계화의 해’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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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서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를 넘어 급기

야 주도적 참여국가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 9.11 이후 미

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매몰된 시점을 전후하여 중국은 역내 다자체제를 주도

하려는 행보를 구체화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WTO 가입을 통해 국제체제의 

전면적 참여를 실현하는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 북핵 6자회담 주

최, 보아오 포럼 개최,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을 통해 역내 국

제기구에서 주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기존 국제 체제의 수혜자임을 인정하는 한편, 후발참여국으로서 기존

의 제도와 규범은 사실상 중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자바

오(温家宝)총리는 2006년 4월 호주 방문시 “중국은 국제체제의 참여자, 옹호

자, 그리고 건설자”라고 언급하여 중국이 국제체제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 미

묘한 속내를 보여주었다.2)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 국제체제와 질서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서방 경제 강국들이 2008년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개도국들이 신흥시장(the 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 특히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을 기존 국제경제체제의 

중대한 변화의 징후로 해석하고 기대감을 표명했다.3) 세계경제위기는 미중 양

국관계에서 유지되어 왔던 ‘미국 주도와 중국의 전략적 수용과 대응’이라는 기

존의 관성으로 부터 미묘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미국발 금

융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패와 미국 힘의 상대적 쇠퇴를 반증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호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4) 특히 중국은 그동안 국제정치 경제질서의 개혁에 대해 공정, 합리 

평등, 호혜, 조화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담론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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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20 회의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인민은행장은 달

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고, 중국 국무원은 2020년 전

에 상하이에 세계 무역 및 해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 기념비적 국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공공연히 주창하기에 이르렀고, 부상

에 대한 자긍심과 기대감이 중국인들 사이에 한껏 고양되었다. 

Ⅱ│ 시진핑 정부의 강국화 담론과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기회로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제고해왔

고,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빠른 상대적 부상을 성취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에 연동하여 

중국 부상에 대한 의지를 연속적으로 외교 담론에 담아서 제시해왔으며 국제

체제에서 주도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병행했다. 그런데 연이은 외생

변수의 효과에 따른 예상보다 빠른 부상은 시진핑 정부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

시에 도전으로 다가왔다. 중국 외교 담론은 시진핑 정부 등장 이전까지는 대체

로 부상 일정과 로드맵에 적합한 논리를 제공했고,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국제

체제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병행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앞선 언급한대로 기성 패권국인 미국의 상대적 약화라는 역사적 기회가 중

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집권과 함께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다양

한 국가 비전, 담론, 전략들을 동시 다발로 쏟아내면서 강국화(强起来)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른바 ‘중국 핵심어(中

国关键辞, key words to understand china)’ 라는 일종의 담론 해설서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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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할 정도로 수사(修辭)와 전략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하고 복잡한 담론들을 제

시하고 있다.5) 이 해설서에 외교영역에 10개의 핵심어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특색의 대국외교(2014년)’를 필두로 ‘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 

2013년)’, ‘신형국제관계(新型国際关係 2017년)’, ‘글로벌 동반자관계(全球伙
伴关係 2017년)’, ‘의리관(义利观 2012년)’, ‘진,실,친,성 이념(眞,实,亲,诚 理

念 2013년)’, ‘친,성,혜,용 이념(亲,诚,惠,容 理念 2013년)’ 그리고 ‘글로벌 거버

넌스(全球治理 2014년)’ 까지 7개가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일대일로

(一带一路)’,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丝路基金)’으로 중

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제도, 구상에 관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에서는 외교 

담론이 단순한 전달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중요한 외교 비전과 전략으로 자리 

잡은 이른바 ‘담론 외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담론들을 복잡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갈등, 대립보다는 

협력과 윈-윈을 역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

로 2049년 ‘중국의 꿈’ 실현을 향해 유리한 국제환경와 조건을 조성하려는 의

도가 담겨져 있다. 즉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중심에 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지지 기반(两个构建)으로,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전략과 정책으로 일대일로, AIIB, 실크로드 기금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은 동반자 관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여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중국의 부상을 압박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존 국제체제의 변혁을 통해 

중국 부상에 유리한 국제체제와 질서를 조성하고자 한다. 

시진핑 정부의 외교 담론 역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대내외에 

설득하고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는 이전과 유사하지만 주목

할 만한 변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담론의 제안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담론과 전략의 내용이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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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주도국으로서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제시하는 차원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담론의 역할이 정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설득하는 형식

이 아닌 선제적으로 비전으로 제시되고 전략을 만들고 전개해가는 형태로 변

화되었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권력 강화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시진핑 신시대’를 선

언한 2017년 집권 2기에서 외교 담론과 전략은 그 대상을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였다. 18차 전국대표대회(2012) 이후 제시되었던 ‘신형대

국관계’, ‘친,성,혜,용(亲,诚,惠,容 理念 2013년)’의 ‘아시아 운명공동체’는 19

차 전국대표대회(2017)를 계기로 ‘신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係)’, ‘인류운명

공동체’, ‘글로벌 동반자관계(全球伙伴关係 2017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등으로 진화해 갔다.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신형대국관계가 국제사

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로 확장되었다. 신형국제관계는 중국

의 부상이 결코 강대국간 충돌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는 ‘신형대국관계’를 형성

할 것임을 국제사회를 향하여 역설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 부상의 정당성

과 당위성을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설득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의 연

대를 저지하고 부상에 유리한 상황과 조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운

명공동체론도 2013년에는 ‘친, 성, 혜, 용’을 강조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인류 운명 공

동체’로 진화하면서 주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으로 확

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류운명공동체는 협력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해가고 있

는 일대일로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담론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강국화 담론의 과잉은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와 질서에 대한 도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탈냉전 30년간 지속적으로 기존 국제체제와 질서에의 참여

를 확대해오면서, 다른 한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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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제체제의 주도국의 위치를 확보한 상황에서 ‘변혁’ 의지는 향후 더욱 강

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의 ‘전복’, 또는 새로운 국제 질서

의 ‘창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시진핑 정부의 외교 담론에서

도 새로운 국제체제와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나 비전은 발견되지 않고 여전히 

기존 국제 질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

하면 최소한 2030까지는 이 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Ⅲ│ 시진핑 외교의 특징과 딜레마

시진핑 정부는 중국 부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

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담론 과잉의 부작용과 혼선을 초

래하고 있으며, 초강대국 진입 문턱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2016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중국에게는 부상의 ‘새로운 기회’

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신형국

제관계와 일대일로 구상을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의지로 해석하고 중국

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

였다. 주변국 또한 미중간의 조기 세력경쟁이 초래할 파장에 대한 우려와 경계

가 고조되면서 중국은 예기치 않은 안보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부상 실현의 국

제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시진핑 정부는 고도성장의 신화가 깨지는 상황에서 공산당 일

당체제의 새로운 정당성의 근거를 생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홍콩 사태에 이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충격

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부상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체제 안정에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당 일당체제와 시진핑 권력 강화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중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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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한 인민들의 고양된 기대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 외교는 건국이후 지난 70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안보와 발전

이라는 기본 국익 증진에 몰두 해왔다. 그리고 21세기, 특히 2008년 이후 중국

은 점차 안보와 발전이라는 기본 국익을 넘어서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증진에 

주목하게 되면서 외교 전략 또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강대국 위상에 걸맞는 외교 목표의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여전

히 안보, 주권, 발전이라는 기본 국익 확보 역시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은 급격히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미국과의 국력 격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제발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 홍콩, 

티베트 문제 등 국가와 영토의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국가과제도 안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과 가치를 제시하고 글로벌 리더십

을 확보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여전히 이와 상충될 개연성이 

있는 안보와 발전이라는 현실적 물질 국익을 병행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

면해 있다. 시진핑 정부가 이른바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제기하며 국

제사회의 기여를 부각시키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인접국들과 

주권, 영토 등 핵심이익과 관련된 분쟁이 재차 발생할 경우 중국 인민들의 고

양된 기대와 국제사회의 경계를 여하히 조율해 가는냐 하는 딜레마에서 혼선

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과도한 강대국화 비전과 담론의 제시는 주권 및 영토문제에 대한 전략적 유연

성을 제약케 한다. 그 결과 중국은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강경일변도를 견지하

게 되면서 ‘강경한 중국’이라는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존의 운명공동체 등 

평화 발전 담론의 효과를 상쇄시켰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국면에서 중국은 최소한 2035년까지는 가능한 패권 추

구 의지를 공식화하지는 않을 가성이 높으며 미국과의 갈등도 불가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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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

적인 선택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 강화할 경우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이를 여하히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무리하게 권력집중을 시도하면서 ‘애국주

의’를 동원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입장에서 스스로 주권 및 영토 문제라고 

주장한 이슈인 타이완, 홍콩 등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고강도의 개입

을 지속할 경우, 그리고 미국의 공세가 공산당 체제 자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는 정권의 취약성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대립을 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의 영도’의 강화를 주창하면서 사실상 권력

을 집중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의 경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내부의 도전과 위기가 불거질 경우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합리

성과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따라서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가

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전략의 성취 추이와 국내정치의 유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미국의 공세에 대한 중국 고위 지도자들의 인식, 판단

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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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 예방과 통제 및 경제

사회 운영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투자항목을 잘 결정

해 인프라시설 투자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중국 당국과 관

영 언론에서 ‘신인프라(新基建)’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자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투자와 내수, 수출 모두 큰 타격을 받

으면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경제학

자들 사이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마오쩌둥

(毛泽东) 시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3%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중

국이 자신들이 키우려는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해당 업종의 성장을 촉

진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과거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우리돈 약 670조 원 규

중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 ‘신인프라(新基建)’:
국면 전환에 성공할 것인가?

한 동 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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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시행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침체

된 세계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하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냈고, 중국경

제 또한 위기를 넘어 한차례 더 도약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중국위기론을 야

기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산업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채권,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고, 여

전히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처럼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벌어진 

미중 무역분쟁에서 최근 ‘1단계 합의’를 통해 관세전쟁이 잠시 보류된 상태지

만 미국이 제기하는 불공정 경쟁과 강제기술 이전,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행

위 문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코로나19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확산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으며 전례 없는 타격을 입자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속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신인프라’ 

개념을 내놓았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하이테크발전국 우하오(伍浩) 

국장은 경제금융 전문매체 ‘차이신(财新)’ 인터뷰를 통해 ‘신인프라’를 정보통

신망을 기초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 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산둥(山东), 푸젠(福建), 윈난(云南) 등 13개 성

(省)에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초고압(UHV) 송전망 △전기차 △고속철

도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등 총 7개 분야, 우리돈 5,800조 원 규모인 34

조 위안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토건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토건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기술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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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발전으로 중진국 수준에 머물다 IT 강국

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IT 인프라를 잘 갖추었기 때문인데, 덕분에 한국

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항상 세계 1위를 차지해 왔었고, 지난해 5G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성과를 이루었다. 즉, 인프라와 법체계가 잘 갖추어져야만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음을 중국도 잘 

알기에 이러한 분야에 3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배

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공식 

발표한 ‘신인프라’의 각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분야는 5G 기지국 건설이다. 5G 이동통신은 ICT 타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AR과 VR, 드론, 스마트

공장, 재난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기업은 통신 단말기와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

나 3G, 4G의 글로벌 기술표준은 장악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5G 기술표준만큼

은 먼저 장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5G를 전략

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였고, 가격경쟁력과 막강한 R&D 투자를 앞세워 5G 시

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무선통신 보급률은 

82%로 유럽 86%, 미국 81.7%와 비교해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현재 성

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5G시대를 여는 것이 절실하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인프라’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분야는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군데 모아둔 시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개념으로 서버호텔이라고도 불리며,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용하고 통합 관

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동시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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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중국정부는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자원이자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매 순간 디지털 기기

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 대국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5G시대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훨씬 규모가 크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전략무기

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분야는 초고압(UHV) 송전망 건설이다.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

시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

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전력산

업을 개편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전력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력 사용이 대부분 동부 연해도시에 집

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생산시설은 중서부지역에 몰려있어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도시 간 전력을 서로 이어주면서 자원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은 중국국가에너지국이 지난 2018년 9월

에 발표한 『송·변전 중점 사업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快进一步输变
电重点工程规划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한 이후 대규모로 초고압 송전망 라

인을 건설하고 있으며, ‘신인프라’ 추진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이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선진국을 넘어서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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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큼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석유자원을 수입하는 것보다 수

력발전 및 풍력발전, 태양력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차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스따이(新时代)증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

기차 보유량은 약 2,000만 대로 전 세계 45%의 점유율을 보이며 무섭게 성장

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기차 생태계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기차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차량 1대당 

충전스탠드 1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공공충전소 및 공공충전기도 

확충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 번째 분야는 고속철도 건설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었다. 

당시 인프라 사업에는 고속철도가 중심이었고, ‘고속철 굴기(堀起: 우뚝섬)’를 

외치며 구간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고속철의 3분의 2 규모, 세

계 최대 고속철 구간거리인 3만㎞가 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

해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며 도시화율 또한 현저하게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나 ‘신인프라’ 영역에 이례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고속철을 더

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40개 도시에 

걸쳐 건설한 고속철 노선 규모가 6,730㎞고, 올해 완공될 예정인 노선은 14개

의 약 1,000㎞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

는 상황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오

는 2025년까지 전체 구간거리를 4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과 산업용 인터넷 구축이다.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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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새로운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차세

대 혁신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등의 분야와 맞물

려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임금상승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구

조 전환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인공지능이 고용구조 전환이나 차세

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중국정부는 인공지

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포함

한 플랫폼 및 보안시스템 등의 산업용 인터넷은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5G 통신망 사업과 함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 달 17일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조 

6,5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

기 6.0%와 비교하면 12%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

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수치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

로 지난해부터 분기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6%대까지 하락했는데, 올

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연간 경

제성장률을 봐도 2010년에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인 10.6%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했다. 애초 중국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6%대의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여겼지만 코로나19 충격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급속한 성장 둔화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에 심각한 도전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에 이어 경제마

저 붕괴하면 시진핑 정권에 정치적 위기가 불거질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 주석이 천명한 2020년 말까지 2010년 GDP의 2배를 달성하겠다는 ‘샤

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려면 올해 적어도 5.6%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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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현재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보다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인 ‘신인프라’를 발표하였고, 34조 위안에 달하는 엄

청난 규모의 투자가 올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을 자극할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V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전망이 대부분이다. 최악의 고

비는 넘겼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 등은 아직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

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창궐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전 세계에 혼란

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중국은 큰 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이번 

기회를 통해 ‘신인프라’ 추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권을 잡으려

는 방향성을 확고히 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해 보인다. 더욱이 매년 3월 중국의 

최대 정치이벤트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두 

달 이상 순연된 이달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히려 중국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사회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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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상황은 

결국 ‘홍콩보안법’2) 시행으로 수렴되었다.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

회에서 발의된 ‘홍콩보안법’은 결국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

터 약 두 달, 2019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진행되었던 홍콩의 거리는 깊

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자리엔 ‘코로나바이러스’의 그림자가 ‘흑색의 

홍콩기’3)와 함께 드리워져 있다.

지난 두 달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세계사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영

국, 호주,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정지시켰

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폐지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 압

박 전략을 구사하는 등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공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홍콩 정부는 9월 6일로 예정된 홍콩 입법원 선거

덩샤오핑의 긴고아(緊箍兒)1):
일국양제와 홍콩문제

신 원 우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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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1년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

서 홍콩의 상황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독특한 통치시스템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절묘한 

해법으로 탄생하였고, 그에 의해 홍콩에 이식되었다.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50년간 ‘고도의 자치권 보장’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홍콩의 일국양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왜 50년을 기다리지 않는가? 중국은 왜 범죄인 인도 

법안과 ‘홍콩보안법’에 집착하는가? 또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의 추

동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접근하

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국과 홍콩 관계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었

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뿐 만이 아니라 그 이전 즉, 19세기 홍콩이 조그마한 이주자들의 땅이었던 시

절부터 중국과 홍콩 관계는 불안(不安), 불완전(不完全), 그리고 불평등(不平

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바로 이러한 홍콩의 ‘삼불(三不)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Ⅱ│불안(不安): 중국의 정치엘리트들의 불안과 홍콩 시민들의 불안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협의식의 

형성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로 시작된다. 하나는 지배 집단의 주류로부터 소외

된 대중과의 갈등, 다른 하나는 지배 집단 내 정치엘리트들과의 갈등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유래한 정치엘리트들의 불안(두려움)은 중국 공산당 정치

엘리트들의 방어적인 위협의식을 나타나게 한다.4)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10년

에 한 번씩 다음 세대로 평화로운 권력승계를 실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왔다. 

10년의 집권 중 전반기 5년을 집권 1기 이후 5년을 2기라 할 때. 중국은 1기에

서 2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강력한 권력 공고화 작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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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1기가 시작된 2013년 다음 해인 2014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

위(우산 운동)가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대만에서 반중국 성격이 강한 민진

당의 차이잉원 정권이 등장하였다. 2017년 1월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시진핑 2기가 시작되는 시

점에서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중국 지도부의 불안을 자극하였다. 이는 

시진핑 2기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 정착된 집단지도의 

권력 공고화 과정 중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식 지도 사상으로 선

포하고, 일국양제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강조하기 시작

한 2017년을 기점으로 대내외 환경에(특히 홍콩과 대만 그리고 미국) 대하여 

훨씬 공세적인 태도를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결국 

2019년 일국양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계기

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군중시위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홍콩 시민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불안이 서려 있다. 중국은 ‘홍콩보안

법’을 2003년 퉁젠화(董建華) 홍콩 행정장관 시절에 이미 홍콩 입법원을 통해 

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반분열국가법’을 홍콩조항에 삽입

하려 하였고, 2012년에는 ‘친 중국적 내용을 강조하는 애국 교육 과목’을 필수

로 지정하려고 시도하였다. 홍콩 행정장관 선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송환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

여준 홍콩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탄압은 홍콩 시

민들과 중국의 신뢰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특히 2015년 발생한 ‘퉁뤄완

서점’(銅鑼灣書店) 관계자들이 실종된 사건은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홍콩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 요인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어 있던 홍콩 시민들과 그간의 대규모 군중시위를 

통해 배태된 신흥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반응하여 2019년 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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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게 되었다. 요컨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상황은 

홍콩 시민들의 불안과 중국 정치엘리트 집단의 불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겠

다. 결국, 중국은 홍콩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여 2020년 전국인민대표

대회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발효하였다.  

     

Ⅲ│불완전(不完全) : 불완전한 주권과 정체성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공화(共和)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

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1949년까지 계속된 국공내전을 겪으며 현재까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형태

의 주권을 가진 국가가 되지 못하였다. 분단국가에서 분단 상황은 생존과 직결

되는 문제로,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대립이 계속되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나

타낸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게임의 문제가 아

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주권 게임의 문제가 된다.6) 중국의 경우 대만과의 통일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일국양제는 중국의 대만과의 통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 기조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불완전한 상태의 주권을 가

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국양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국(一

國)을 양제(兩制)에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의 일국(一國) 

중심의 일국양제와 홍콩 시민들의 양제(兩制) 중심의 일국양제의 인식은 홍콩

과 베이징의 거리만큼 차이가 크다.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이 완전한 형태의 주

권국가로 나아가는 필수조건이고, 홍콩에 적용되고 있는 일국양제 통치시스템

은 결국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일종의 리트머스지이며, 따라서 정치적 타

협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압박에도 불

구하고 홍콩문제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홍콩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정체성이 있다. 홍콩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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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변화의 시기를 거칠게 나눠보면 세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주민들의 시기이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홍콩을 말

한다. 19세기의 홍콩은 조그만 규모의 항구 겸 어촌이었으며, 영국이 식민통

치를 목적으로 홍콩을 개발한 이후 중국 대륙에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

었다. 따라서 이 시기 홍콩 거주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홍콩이 아닌 

홍콩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살았던 중국대륙에 두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

과의 단절의 시기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부터 냉전체제, 70년대 

홍콩의 발전 그리고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반환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에 홍

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홍콩에서 찾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97년 이전 세대와 

97년 이후 세대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새로운 이주민들의 정체성이 혼

재된 시기이다. 

현재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은 홍콩인, 중국인,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 홍

콩인이자 중국인 등이 혼재되어있으며, 사회이슈에 따라 그 비율이 급격히 바

뀌곤 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홍콩 사회가 사회적 이슈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갖게 한다. 비록 대규모 군중시위가 일어나더라도 그

에 동조하지 않은 ‘다수의 침묵하는 집단’ 역시 홍콩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서 존재하고 있다. 97년 이후 발생한 역대 대규모 홍콩 시위들이 비록 일시적

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결국 실패로 수렴되는 현상은 홍콩인들의 정체성 인식

과 무관하지 않다.

Ⅳ│불평등(不平等): 정치적·경제적 불평등7)

언론과 방송에 공개된 홍콩 시위대와 중국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일국양제 원칙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양측이 같은 주장으로 충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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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이 ‘홍콩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홍콩과 중앙정부의 권리에 대

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기본법’(12, 26, 27조 등) 에서는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 “투표권”, “표현·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헌법은 모든 법률의 해석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에 두고 있다. 이것은 ‘홍콩기본법’의 해석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으로 

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중국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 종심법원이 

가진 국가 최고권력기구(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권

한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행위 역시 홍콩 법원

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홍콩기본법’ 해석

에 관한 권한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해석을 이용한 사례가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 ‘홍콩보안법’이다. 

‘홍콩보안법’은 ‘‘홍콩기본법’ 23조’ 아래 삽입되었으며, 크게 처벌과 집행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외세와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및 테러 행

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로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립하겠다

는 내용이다. 사실 ‘홍콩보안법’ 제정은 2003년에 중국이 홍콩 입법회를 통해 

시도하다 그해 7월 대규모 군중시위가 시작되자 무산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

번에는 앞서 말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홍

콩과 국제사회에서는 홍콩의 일국양제에서 양제(兩制)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

고 일국(一國)만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의 선거제도 

역시 불평등하다. 홍콩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홍콩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할 수 없

으며, 70석으로 구성된 입법부 역시 40석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다. 이러한 

기형적 선거제도는 홍콩 시민들이 친 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에 더 많은 표를 

안겨주어도 결국 친중 성향의 정당이 홍콩의회 과반을 차지하게 한다.

홍콩의 불평등 요인 중 또 하나의 축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동부·동남 해안 도시들에 대한 개발 정책들을 검토하면 2007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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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이곳에 위치한 선전(深圳)과 같은 도시들의 경제 규모가 홍콩을 추월

하거나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홍콩이 누려온 중국 내의 특별한 지위

가 상실되기 시작했다. 홍콩이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1997년 약 

24%에서 2019년 3%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홍콩의 지위 변화는 더는 중국이 

홍콩에 특혜를 부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8) 즉 중국

의 대홍콩 정책은 홍콩의 중국 내 경제적 지위가 하락함에 따라 일국양제 정책

의 중심이 양제(兩制) 중심에서 일국(一國) 중심으로 변화하게 했다. 그리고 특

혜가 사라지고 급격한 중국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홍콩 시민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본토 자본이 홍콩의 자본을 잠식해 들어감에 따라 홍콩의 부동산 

가격 폭등, 경기침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은 홍콩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쌓이게 하였으며 현재 홍

콩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Ⅴ│덩샤오핑의 긴고아(緊箍兒)는 작동할 것인가?

‘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일국양제의 실험은 실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실패의 조건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혹자는 무게의 중심이 일국(一國)으로 기운 것만으로도 실패라 주

장하고, 다른 이는 일국양제에서 일국만이 남게 될 경우라야 비로소 실패라 할 

수 있다 주장한다. 중국은 홍콩에 이식된 일국양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일국양제는 결국 대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만

과의 통일은 불완전한 상태의 주권 국가에서 완전한 상태의 주권국가로 나아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서 살펴본 홍콩과 중국이 가진 세 가지 요인들을 볼 때, 홍콩의 미래에 대

한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일국양제가 홍콩 반환 직후 약 10여 년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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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됐다는 사실 또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국양제

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제도이다. 그런데도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적용됐다는 

것은 일국양제의 성공과 실패가 제도의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

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현재 홍콩의 

일국양제 문제는 제도의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다.9)

홍콩의 상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 코로나전염병 상황이 진정 국면이 되

는 시기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환점의 시기가 오

더라도 현재 중국의 일국(一國) 중심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되돌

리기 위한 방법 역시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홍

콩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예를 들어 경제적 보상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

하느냐에 따라 홍콩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일국양제의 태생적 배경을 볼 때 우리는 아시아의 슬픈 근현대사를 마주하

게 된다. 제국주의 시대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강들이 얼마나 될까? 일

국양제는 덩샤오핑이 후대 중국에 남긴 일종의 긴고아다. 중국이 일국(一國)을 

강조할수록 중국은 괴롭다. 현재의 홍콩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국양제의 성공

은 결국 중국의 인내심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덩샤오핑의 긴고아에 희망을 걸

어볼 만한 이유이기도 하다.  

Ⅵ│나가며

  한잔, 두잔, 석잔, 넉잔, 다섯잔.

  나는 취했다. 머릿속에는 고체의 웃음뿐이다. 

  

  희망은 비눗방울이다. 찰나의 춤을 추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문득 손가락 하나에 터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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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인의 행복은 모두 종이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사랑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싶어한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른 곳에 어찌 이리도 웃음소리가 넘치는지.

홍콩을 대표하는 작가 류이창(劉以鬯: 1918-2018)의 대표작 『술꾼(酒

徒:1963)』에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현재 홍콩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좌절감

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1960년대 홍콩인들이 느꼈던 좌절

과 허무가 2020년 현재의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

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일국양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논의와 전망을 뒤로하고 

분명한 것은 홍콩시민들의 마음속에 2019년 홍콩시위부터 2020년 ‘홍콩보안

법’ 시행을 거치면서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의 시민들

은 이상과 현실, 이성과 감정 사이의 고뇌를 뒤로한 체 깊은 침묵에 빠져있다.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

도 중국은 이러한 홍콩 시민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

주석

1)	중국 명나라의 소설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손오공(孫悟空)의 머리에 뿌리박힌 테이다. 삼장법

사의 제자가 된 손오공(孫悟空)을 제어하기 위한 물건으로 주문을 외우면 긴고아(緊箍兒)가 줄어

들면서 머리를 강하에 조여 엄청난 고통을 준다. 여기서 긴고아는 덩샤오핑이 만든 일국양제를 상

징하고 손오공은 중국을 상징한다. 중국의 일국양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국이 고

통스럽더라도 일국(一國)과 양제(兩制)가 공존하는 안전장치로 인해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

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홍콩국가보안법’, ‘홍콩국안법’, ‘홍콩국가안전법’. ‘홍콩보안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

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

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국내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홍콩보안법’

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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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흑색 홍콩기’는 홍콩시위대가 주로 사용하며, 일국양제를 기반으로 한 홍콩의 민주적 가치가 죽어

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4)	손인주. 2020. “두려움의 정치: 시진핑 권력 강화의 심리적 동인.”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제1

호, 139.   

5)	조영남. 2019. 『중국의 엘리트 정치』 (서울: 민음사): 28-30.

6)	전재성. 2020.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파주: 한울): 15-22.

7)	이 장은 필자가 『아시아연구』 제23권 제1호에 발표한(2020.2) 논문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의 일부 내용을 요약 및 인용한 것임.

8)	여기서 말하는 홍콩의 특별한 지위는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아닌 GDP 비율과 같은 중국

에서 차지하고 있던 홍콩의 경제적 위상을 말한다.

9)	신원우. 2020. 발표한(2020.2) 논문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아시아연구』 제23권 제1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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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북한의 전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

다. 2013년부터 발표하던 신년사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부

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보도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이해된다. 1월 1일 공개된 전원회의 보도내용은 내용구성

적인 측면에서나 분량 면에서 신년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직전 전

원회의인 2019년 4월의 제4차 전원회의 보도의 경우 6200자 정도였던데 비해, 

이번 전원회의는 2019년의 신년사 분량(12,000자)을 훨씬 넘는 18,000자의 내

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연말에 나흘간 개최

되어 현재 북한이 직면한 상황의 엄중성과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논의한 중요한 

행사였다. 전원회의 보도 내내 북미관계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2020 정세전망: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외전략

황 지 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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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핵심적인 방향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자력갱생’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Ⅱ│ 정면돌파전과 자력갱생의 국가전략

1. 기본전략: 정면돌파전

전원회의에 나타난 북한의 기본전략은 “정면돌파전”이다. 조선중앙통신의 

전원회의 보도 전면에는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

로 뚫고나가자”를 투쟁구호로 선언하고 있다. 대미관계와 핵문제가 주요한 이

슈였던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말 그대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전원회의는 “정

면돌파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

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시 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

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

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

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

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입니다.”

전원회의 결정서의 넷째 항목에서도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

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라고 정치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정

면돌파전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과 군사전

략이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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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미정책: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준비하며 북미대결에서 제재를 극복하기 위

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단기적인 위기고조보다는 장

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며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이해

된다. 지난해 2월과 6월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제 제재를 

우회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

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

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

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

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진행하며 영변 핵시설 포기를 제안했음에도 경제제재

가 쉽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는 모

습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단기간내에 철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

하는 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력갱생뿐이다. 미국의 제재해제에 매달

리는 순간 북한의 자주권과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력갱생

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택하게 만든 북한의 인식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

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

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정책적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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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핵전략

1. 미국의 핵협상 정책 전환 요구

북한은 핵 협상 관련 미국의 결단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

난 2년간 진행한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국이 협상은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여 내심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꾀하고 있다

는 의심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

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

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

키자는 것이라고 락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고 하시

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

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

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

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

벌이를 해보자는 것일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 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로골화

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박으시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

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에 임할 생각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국

이 핵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경우 북한이 아닌 미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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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재고 및 군사적 행동 경고

이번 전원회의 결정 내용 중 국제사회가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북

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폐기하고 향후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인지

의 여부였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도 내내 자력갱생을 강조했지

만,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경고하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

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

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

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

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

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위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미

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중, 대러 외교 강화 등 북한의 대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예고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나

가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조

성된 준엄한 정세와 복잡다단한 현 국제관계 구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

신데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

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다른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약속(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한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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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핵실험과 ICBM 실험 중단을 재고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2018년의 6월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4개항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

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자신의 생각을 언

급한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훈련 중단이 북미간의 약속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재

고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

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

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

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

였으며 십여 차례의 단독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

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 보이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

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전

략무기 공개를 예고했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

직 분명하지 않지만, 2017년의 6차 핵실험이나 화성 15형 로켓발사보다 기술

적으로 더 진전된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

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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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

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물론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가 7차 핵실험이나 또 다른 ICBM급 미사

일 발사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보다는 단

기적인 위기고조의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더 낮아 졌다고 평가된

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전략과 핵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

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

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

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

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

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 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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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2020년 북한 정세전망

이번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2020년의 북한문제에 

대해 비교적 비관적인 예측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2018-19년과 비교

하면 상당히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비교하면 연말의 전원회의 결정내용이 2020년 북한 정세 전망

을 낙관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게 한다.

2018년 신년사는 2017년의 핵위기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이 관여정책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2017년의 위기를 마무리하고 정책 변화를 꾀

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2019년의 신년사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의 중간시기로 북미관계와 핵협상에 대한 일

정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 결정 내용은 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의 신년사 내용을 더 닮아 있다. 북한의 최근 인식이 6

차 핵실험과 ICBM급 화성 15형 로켓을 발사를 준비하던 시기의 신년사 인식과 

비슷하다면 2020년 북한 문제는 이전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계획하

는 북한의 인식이 우려했던 것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충돌을 통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향후 북미관계 및 남북한 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북한의 

시계(time horizon)가 단기적인 것은 아님을 전원회의 보도가 잘 보여주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경제건설 총력을 국가전략의 최우선에 두

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실질

적인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로켓발사에 성공하고 대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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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력 완성을 선언한 뒤 열린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

기 제３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발전 중심의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

을 제시했다. 당시 핵무력 병진노선의 한 축인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

며, 다른 한 축인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라는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의 북한 국가전략이 ‘핵경제 병진노선’

의 회귀가 아닌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를 극복하는 ‘정면돌파전’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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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쿠즈네츠 가설과 피케티의 반론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 집단은 저숙

련·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전환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환기 불평등 증가와 관

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심하지 않던 불평등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소득 수준이 높

아지면 다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Kuznets 1955). 1980년대까지 많은 경험

적 자료를 기반으로 쿠즈네츠의 주장은 하나의 ‘법칙’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Bourguignon and Morrisson 2002). 

하지만 쿠즈네츠 가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선진국들의 불평등 증가

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한계에 봉착했다 (Milanovic 2016). 영국과 미국

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

세계 불평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손 정 욱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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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심지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 1980년대 이후 불평

등 증가가 관찰되면서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이다. 최근 폭발

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역시 쿠즈네츠 가설을 반박하며 등장

한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를 유

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 고소득국가

에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은 전체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건

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 불평등 감소는 전쟁으로 인한 자본계급

의 붕괴, 전쟁자금 마련을 위한 강력한 조세,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의 상승 등

이 맞물려 작동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과 달리,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Milanovic 2016; Boushey, DeLong, and Steinbaum 

et al. 2017).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이건-대처리즘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

터 전 세계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 최근 세계 

불평등의 변화 과정을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추적하고 이러한 불평등 

양상이 향후 어떤 추세를 보일지를 전망한 후에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 대

안을 제시한다.

Ⅱ│ 세계 불평등 현황

권위 있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로는 세계은행의 포브칼넷(PovcalNet), 

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LIS), OECD의 소득데이터베이스(IDD) 등이 있지만, 

본 연구는 최근 전 대륙에 걸쳐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세계

자산·소득데이터베이스(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ID)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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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기존의 불평등 자료는 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가계동향

조사에만 의존하는 반면, WID 자료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거 포함했

을 뿐만 아니라 가계동향조사와 함께 각 정부의 과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 소득 최하위 집단부터 최상위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일관된 자료를 제공하

고 있어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불평등 분석이 가능하다 (Alvaredo, Chancel, 

Piketty, and Suez et al. 2018). 

│그림 1│ 글로벌 소득 하위 50퍼센트와 상위 1퍼센트의 몫 (1980-2016)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력평가 환율을 고려해 세계 소득 

상위 1퍼센트와 하위 50퍼센트가 전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

다.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약 16퍼센

트에서 2007년 22퍼센트까지 상승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금 감소해 

2016년에는 20.4퍼센트를 기록했다. 한편, 하위 50퍼센트의 비율은 1980년

부터 2016년까지 10퍼센트를 넘지 않으며 사실상 정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상위 1퍼센트 소득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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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하위 50퍼센트 소득 집단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차지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세계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둘째, 2000년 이후 중국을 중심

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성장세는 세계 불평등을 완화시킬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셋째, 2008년 이후 관찰되는 세계 불평등 감소는 하위 50퍼

센트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로 인한 상위 소득 계층

의 소득 감소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로 인한 것이다.

│그림 2│ 글로벌 소득 분위별 증가율 (1980-2016)

<그림 2>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세계 인구를 소득 분포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소득 하위 집단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 상위 집단이다. 이 때 상위 소득 집단의 분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상위 1퍼센트 집단을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그 

중 최상위인 0.1퍼센트 집단을 다시 10개 집단으로 나누고, 또 다시 그 중 최

상위인 0.01퍼센트 집단을 다시 10개 집단으로 나눴다. 세로축은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평균 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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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50퍼센트

는 전체 소득 증가 증가의 12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상위 1퍼센트는 27퍼센트

를 차지했다. 둘째, 소득 하위 20퍼센트와 30퍼센트 집단의 소득 증가율이 비

교적 높게 형성된 것은 이 시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덕분이다. 

셋째, 소득 상위 30퍼센트와 20퍼센트, 그리고 10퍼센트 집단의 소득 증가율

은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집단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상위 1퍼센트 이상 집단

들은 지난 30여 년간 소득 증가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봤다. 

<그림 1>와 <그림 2>를 통해 세계 불평등 전반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보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없었으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목격

된다. 다시 말해서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국가 간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 불평등을 좀 더 세분화해 대륙별·국가별 불평등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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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별·국가별 불평등 현황

│그림 3│ 지역별·국가별 상위 10퍼센트 소득 현황(1980-2016)

<그림 3> 왼쪽 그래프는 주요 지역과 미국,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10퍼센트 소득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동과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

에서는 극단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오랜 기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중동은 상위 10퍼센트 집단이 전체 소득의 약 65퍼센트를, 아프리카에서는 

55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도에서 불평등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만 하더라도 중국과 인도에서 상위 10퍼센

트의 소득 비율은 30퍼센트 내외로 유사했지만, 2016년에 이르면 중국은 40

퍼센트 초반인 반면 인도는 55퍼센트를 넘어섰다. 넷째, 서유럽과 미국과 같

은 선진국들 내에서도 불평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은 불평등이 빠

르게 상승하는 반면, 유럽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그 격차가 더욱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ase (wi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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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 단위로 세분화한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

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증가폭이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

으며 중국과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

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

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2020년 세계 불평등 시나리오 및 정책 대안

알바레도 등(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은 

향후 2050년까지 세계 불평등 양상을 <그림 4>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0년의 세계 불평등 양상도 예

측해볼 수 있다. 우선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위 1퍼센트

의 소득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퍼센트 집단의 소득 비율은 현재

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20년에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지속되더라

도 세계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

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불평등 양상을 따르는 경우다. 이 

때 상위 1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더욱 높게 치솟는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빠르게 감소해 세계 불평등 구조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상위 1퍼센트

의 소득 비율은 지금보다 감소하는 반면, 하위 5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크게 

증가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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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불평등 3가지 시나리오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금융 체계, 노사관계, 상품생산 체계, 숙

련 형성 및 고용 체계 등 생산 레짐(production regime) 차원에서 차이가 있

는 만큼, 두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다 (Hall 

and Soskice eds. 2001). 예컨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LME)는 주식 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조달을 중시하

는 단기 자본시장이며, 노사관계는 작업장 단위로 분권화되어 있고, 상품생산 

체계는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숙련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숙

련 형태 역시 전문적인 직업 훈련보다는 일반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

대로 독일로 대표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는 

은행 부채 중심의 자본조달을 통해 장기 투자 자본을 중시하며 노사관계는 강

력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된 협상이 진행되며 고숙련의 전문 직업 

훈련 체계를 갖고 있다. 결국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거대 경제권에 속한 국가

들의 생산 레짐이 향후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세계 불평등 구조도 달

라질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높은 소

출처: Alvaredo, Chancel, Piketty, Saez, and Zucman e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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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요컨대, 이 국가

들이 어떤 생산 레짐과 유사한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세계 불평등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리란 것이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중산층의 위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선진국들만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탈산업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

에서 더욱 중요하다. 18세기 중반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새롭

게 유입된 임금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20세기 중·후반부터 급증한 서비스업 

역시 대부분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상당수의 서비스업들은 노동 생

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탈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역동적 서비스

업(dynamic service)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역동적 서비스업이

란 ICT 활용도,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교역성(tradability)이 상대적으

로 높은 금융업(Finance and Insurance), 기업서비스업(Business Service) 등

과 같은 서비스업을 말한다 (Wren et al. 2013).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

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업(financial intermediation)

이나 기업 서비스(business services) 분야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ICT의 발전과 각종 규제 완화는 서비스업의 대외무역도 가능케 했다. 실제

로 금융, 보험,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량이 점차 증가

해 2005년에는 OECD 전체 GDP의 약 20퍼센트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에서 경제적 성장과 고용의 핵심 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전반

적으로 쇠퇴하면서, 높은 생산성과 교역성을 갖춘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요컨대, ‘서비스경제의 다양성(varieties of service economy)’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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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치제도 차원에서 각 정부가 불평등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느냐가 중요하다. 정치학은 오랜 기간 선거제도

의 정치적 효과에 천착해왔다(Sartori 1977; Lijphart 1994). 즉, 어떤 선거제

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정당들의 숫자,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의 부상, 정치

적 위기의 빈도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제도가 갖는 경

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경제적 기원

(Cusack, Iversen, and Soskice 2007), 선거제도와 자본주의 다양성 간의 상관

관계(Gourevitch and Shinn 2005; Martin and Swank 2008), 불평등(Crepaz 

1998), 재분배(Persson and Tabellini 2003; Iversen and Soskice 2006), 그리

고 환율 및 경쟁력(Iversen and Soskice 2010) 등과 같은 이슈들에 있어서 선

거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위 연구들의 분

석 결과를 짧게 요약하자면,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다수제 국가들에 비해 더 많

은 재분배를 하고, 불평등을 더 줄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본주의 사회

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선거 결과에 더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되느냐에 따라 세계 불평등의 추세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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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년 말, EU 정상회담 이후 그들이 내놓은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첫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EU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파편화

되는 EU를 어떻게 단일하게 유지할 것인가, 둘째, 날로 증가하는 국제범죄 및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셋째, 근린 국가 및 동유럽국가에서 발

생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넷째, 방위 관련 구조 개

혁을 어떻게 진행하고 EU-NATO 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섯째 

각종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유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섯째 다년간 재원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기후변

화에 대응한 국제 공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2019년도 EU의 정책 평가는 이러한 관심이 그들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

느냐였다. 이 글은 EU의 관심이 2019년의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또 무

점차 보수화되는 EU 

도 종 윤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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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EU가 

정책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본론 

1. 브렉시트: 시간과 관계의 문제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는 결국 없었다. 이후 EU와 영국의 

공통된 우려는 합의 없는(No-deal) 브렉시트의 현실화 여부였다. 협상의 핵심

은 결국 ‘시간표’와 ‘EU-영국 간 미래 관계’다. 우선 시간표는 결코 영국 측에 

유리하지 않다. 작년, EU와 영국은 3차례나 브렉시트를 연기하였다. 그리고 해

를 넘겨 2020년 1월 31일로 날짜를 못 박았다. 그 사이 영국은, 보리스 존슨으

로 총리가 바뀌었고(7월 24일) 총선이 있었다(12월 12일). 탈퇴 시간표가 꼬이

면서 영국은 EU의회 선거에는 인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위원은 그렇지 못했

다. 이제 영국은 모든 EU 정책에서는 배제된 체 탈퇴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둘

째, 브렉시트 타결의 중요 열쇠 중 하나는 EU-북아일랜드-영국 간 국경선 문

제이다(소위 backstop 문제). 크게 4가지 옵션이 있으나(EU와 영국의 EU 관세 

동맹, EU와 북아일랜드 관세 동맹,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소프트 보더를 전제

로 한 관세 동맹, 영국과 아일랜드의 하드 보더를 전제로 한 관세 동맹) 어느 것

도 EU와 영국을 모두 만족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EU-아일랜드-북아일랜드-

영국 간 국경선 문제는 EU 탈퇴 후 EU와 영국 간의 미래 관계 설정의 중요 기

준이 된다. 보리스 존슨의 승리로 영국의 강경한 탈퇴 입장은 지지를 얻게 되

었지만, 향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 스코틀랜드의 독립 등 주권의 갈

등 양상은 풀어야할 숙제다. 더 나아가 다른 EU 회원국의 EU 잔류 문제, EU와 

회원국 간의 관계 설정, 기타 민족 및 지역의 독립 문제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176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50

다. 협상의 마감 시한인 1월 3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양자 간 미래 관

계는 불투명하다. 

2. 일자리와 성장-구심력 강화-사회적 가치의 알고리즘 

2019년은 보호무역주의 부활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해였다. 

이에 대응하여 EU는 작년 내내 공격적 산업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언

급하자면, 첫째 미래지향적인 (forward-looking) 디지털 정책, 둘째 데이터 경

제의 등장과 디지털화 시대에 알맞은 각종 조치 강구, 셋째,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한 탄탄한 무역정책 주도 등이다. 유럽정상들은 이를 토대로 작년 6

월, ‘신전략 아젠다 2019-2024(New Strategic Agenda 2019-2024)’를 채택

하고 미래 5개년을 기획하였는데 이는 미래의 EU를 내다 보는 척도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보호 및 자유 수호: i) 영토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이민자)

들의 출입관리를 위한 외부 국경 통제 ii) 효율적 송환 정책 및 이주·난민 정책 

iii) 쉥겐 협정의 기능 조정 iv) 악성 사이버 행위,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허위정

보(disinformation) 및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 대비. 

둘째, 강력하고 활기찬 경제 기반 개발: i) 자본 시장 동맹 달성 및 국제사회

에서 유로화의 역할 증대 ii) 디지털 혁명에 대응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납세 iii) 

디지털 세계에서 유럽의 자주성 확보 iv) 단일 유럽 차원의 교육 및 훈련 투자 

v) 시장 접근, 불공정 관행, 제3국 혹은 역외지역으로 들어오는 안보 위협, 그

리고 연쇄적 생산 공급 과정(supply chain)에 대한 전략 확보

셋째, 기후 중립화 추진: i) 기후변화는 EU가 녹색 경제의 글로벌 리더가 될 

기회를 제공 ii) 효율적인 순환경제, 유럽 에너지 시장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에

너지 확보와 회원국의 에너지 주권 확보 동시 모색 iii)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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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동수단 투자 강화 iv) 기후변화 이슈와 성(性) 평등, 권리와 기회의 동등

한 보장 등 사회적 가치의 연계 

넷째, 글로벌 무대에서 유럽의 이익과 가치 증진: i)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

발, 2030아젠다, 난민·이민 문제에서 선도적인 영향력 발휘 ii) 민주주의, 인권, 

글로벌 평화와 안정 등 유럽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작업의 지속 iii) 

대서양 동반자를 비롯한 신흥세력들과의 양자적 관계 유지

EU는 이러한 우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의 경제적 기반(일자리 창출

과 경제성장)이 튼튼해야 함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시장(EU의 통

합)이 경제성장의 토대라고 판단하는 한 파편화의 원심력보다는 통합의 구심

력이 훨씬 클 것이며 2020년의 모든 정책의 지향은 일자리와 성장-구심력 강

화-사회적 가치의 알고리즘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유주의 정파 목소리 강화와 ‘녹색 딜’(Green Deal)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 

2019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양대 정치 세력인 유럽인민당 그룹

(EPP)과 사회민주당 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

석을 잃은 반면, 자유주의 그룹(RE), 녹색당 그룹(GREENS/EFA)과 극우 포퓰

리스트 그룹(ID)은 의석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포

퓰리스트 세력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인상적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자유주

의 정치 그룹인 RE의 선전하였고 보수적 색체의 EPP와 ECR는 패배했다고 보

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한편 12월 1일에 출범한 집행위원회의 성향

을 보면 정파별로는 유럽인민당 그룹(EPP) 10명, 사민당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 9명, 자유주의 그룹(RE) 6명, 기타 2명 등으로 구분되었고 자유주

의 그룹의 약진이 돋보였다.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178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50

4. NATO와의 관계: 새로운 역할의 모색 

NATO회원국(29개국) 중 EU 회원국(28개국)과 겹치는 국가는 22개국이

다. 비(非) EU를 포함할 경우 유럽회원국은 26개국에 이르고 있다. 비록 EU와 

NATO 제도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구성원의 교집합이 크므로 양자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EU의 NATO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고 있다. 비용 대비 NATO의 역할이 걸맞는 지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정하게 예산을 분담하는 NATO 동맹

국들에게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수차례 언급(The Guardian, 07. 28, 2016)으

로 유럽회원국들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기준 NATO 

주요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영국 2.13%, 독일 1.36%, 이

탈리아 2.01 %, 프랑스 1.84% 등으로 미국의 3.42%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

다(전체 GDP 대비 NATO 회원국의 평균부담 비율은 2.51%). 그러나 군사비 

지출 분담과는 별개로 EU와 NATO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17일, EU와 NATO는 42개 이행 항목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여기서 양자는 군사훈련의 중요성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공동 대

응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였다. 

제도와 비용, 역할의 간극이 큰 현재의 NATO 구조 속에서 EU는 독자적인 

방위군 운영에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U 28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2018년 11월 13일 브뤼셀에서 모여 공동 군대(European Army) 창설에 합

의하고 2020년 이후 매년 5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군대의 해외 훈련 허브

를 구축하고 최첨단 무기 구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와 NATO의 관계가 금방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EU는 리스본 조약에서는 

NATO와의 협력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모게리니 EU 외교

대표의 언급을 비롯하여 수차례 EU는 NATO 회원국의 법적 의무, 군사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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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제도적, 정치적으로 NATO

와의 연관성을 부인 할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변화된 안보 위협에 NATO가 어

떻게 대응할지 역할 조정을 강구하는 쪽으로 양측이 전략을 모색하면서 새로

운 실천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5. 영원한 긴장 관계: 러시아 

EU에게 러시아(구 소련 포함)는 역사적으로 긴장, 우려 그리고 갈등의 요소

가 담긴 곳이다. 이런 관계는 러시아의 구 소련 지역에 대한 민족주의 지원 그

리고 EU의 동유럽 확장 정책이 충돌하면서 보다 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

다. 작년에는 2014년 러시아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MH17기의 추모 5주기를 

맞이하여 러시아-유럽-우크라이나 간의 해소 되지 않은 외교문제들이 다시 

부각되었다, 작년 4월 24일,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크라이나 령 도네

츠 주(Donetsk)와 루한스크 주(Luhansk) 일부 지역에서의 여권 간소화 조치는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난 7

월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제21차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2014

년 이후 러시아에 의한 공격으로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과 영토가 유린 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럽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New York 

Times, 2014. 08. 27). 그러나 한편으로는 EU-러시아-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한 후 EU 정상들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

고 동우크라이나 문제의 긴장을 풀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일명 Normandy 

format). 동시에 EU는 우크라이나의 정치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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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권화 등에 약 1억 2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향후 5억 유로 이상을 재정 

개혁에 지원하며 협력 국가로서의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

던 EU 확대에 대한 피로감, 러시아 민족주의의 반발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신종 위협: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하이브리드 위협

(Hybrid Threats) 

작년에는 유럽의회 선거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서 20여 차례의 각종 선거

가 치러지는 정치적 변화의 해였다. 2020년에는 폴란드 대선을 비롯하여 유럽

에서 17개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EU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

는 여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올해에도 유지 발전 시킬 것이다. 특히 

허위 정보를 예방, 제거하고자 조기 경보 체제(Rapid Alert System: RAS)의 구

축이 꾸준히 강조될 것이다. EU는 허위 정보가 유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불어 허위정보는 유럽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한 축이며 

이에 대응한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European Council meeting (21 and 22 March 2019). 

RAS는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적 관계망의 운영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가지고 허위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적절

한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든 체계이다. EU 각 기관과 28개 회원국은 접촉선을 확

보하여 RAS 내에 정부 간 정보 공유 및 생성에 참여하고 최선의 관행을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대외관계청과 집행위원회는 서로 협력하

여 RAS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토록 하고있다(EEAS, RAS Factsheet 

March 2019).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RAS를 통하여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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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성 있는 공적 영역의 정보가 공유되도록 지원하며 민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 팩

트 체크자 그리고 시민 사회에 활력을 주고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과 역할 분할

을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 대외관계청은 2017년 6월 19일, ‘사이버 외교 도구 박스(cyber 

diplomacy toolbox)’를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한 위협을 줄이고 잠재적인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고자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어서 유럽각료이사회는 작

년 5월 17일 EU 역외의 행위자들이 EU의 기관, 회원국, 제3국, 국제기구 등에

게 사이버 공격을 가해 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격 대한 대응 조치는, 우선 사이버 공격의 당사자(개인 혹은 단체)에 

제재를 가하되 당사자의 범위는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지원을 하거나 이

와 관련된 어떤 방법이라도 제공한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2019.06.03 EEAS 

EU Cyber Diplomacy Toolbox). 그러나 사이버 외교 도구 박스가 실재에서 적

용되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등을 가려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Erica Moret and Patryk Pawlak, “The EU Cyber 

Diplomacy Toolbox: towards a cyber sanctions regime?”, EUISS, 2017).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는 정치

와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7. 기후변화와 환경 

EU는 작년 초부터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고 반복하여 선언 하였다(European Council meeting 21 and 22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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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또한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 간 패널(IPCC) 보고서’ 역시 전폭적으로 지지(European Council meeting 

21 and 22 March 2019, European Council meeting 20 June 2019)하고 UN

에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EU는 파리 협약의 규정 내에서 기후-중립화(climate neutral) 노력을 지속

하되 정의와 사회적 균형을 맞추고 각 회원국이 그들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

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존에 설정한 ‘2030년 목표’를 여전히 준수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또한 2020년 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에 기후변화에 관한 EU의 장기적인 전략을 제출하고 유럽투자

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EU와 회원국은 기후변화 기금(Green 

Climate Fund)의 모금, 집행, 활동 등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민간 영역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기후 변화에 관한 EU의 선도전략은 이제 단순히 글로벌 차원의 환경 문제가 

아닌 EU 자체의 시그니처 글로벌 전략이 되었다. EU는 향후 모든 산업 정책, 

정치 결정, 경제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그들 전략의 근간으로 세울 것이다. 

Ⅲ│ 결론: 2020년 유럽연합의 모습 

1. 파편화된 유럽의 극복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 선언 유럽은 파편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구

심력 확보를 위해 이후 EU는 ‘EU 시민 보호’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브렉시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유럽인으로서 27개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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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온정적, 임시

적, 편의적 해결 모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안보 영역에서 주변국으로부터의 재래식 군사 위협은 더 이상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NATO와의 관계는 당장 위태롭지는 않겠지만 새

로운 이익의 영역을 EU-미국이 공유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완만한 갈등이 

드러날 것이다. 오히려 하이브리드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다 민감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의 방향과도 관련되어 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중요하며 그 형태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전형적

인 원인으로 판단할 것이다. 향후 EU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안보 위협의 가시적 대상으로 러시아를 계속 주목할 것이다. 

2. 유럽의 보수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극우주의의 발호, 테러리즘, 

(불법)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수준에서 주로 언급되던 보수적 가치는 

‘유럽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가치로 변형될 것이다(회원국 문제의 유럽화). 

이를테면 지난 6월,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신전략 아젠다 2019-2024’에서 

언급한, ‘영토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이민자)들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민자를 외부의 

위협 중 하나로 특정하고 안보 차원에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세력을 

배타적으로 규정하는 일부 국가의 국내 정치 논리를 유럽화한 하나의 사례이

기도 하다. EU는 몇 년 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민자 정책을 크게 이슈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 정책의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이민

자를 불법 이민 및 인신매매와의 싸움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 정책을 정당

화시키고 있다. 지원과 보호보다는 송환과 입국 금지에 주안점을 둘 것(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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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 and to ensure effective returns)임을 강조

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향후 유럽의 보수화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유럽(One voice Europe)’이라

는 목표와 함께 매우 천천히,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이유

는 작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각종 국내 선거, 집행위원회 구성을 보았을 

때 중도 보수와 중도 좌파의 기존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브렉시트의 교

훈을 통해 통합이 질적인 공고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

럽 선거는 극단주의 세력의 거대 제도권으로의 이동을 우려하던 당초의 예상

과는 달랐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기대와 목표가 EU의 각종 정책에 어느 정도 

담겨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보수적 자유주의 정파의 부상이 주목

할 만하다. 이는 분리·독립주의, 외부인 배척 등으로는 유럽의 위기가 풀리지 

않았음을 유럽인들이 조금씩 자각한 데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경제적 자유주의 속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와 보수화되는 EU의 각종 정책이 어

떤 형태로 맞물릴지 주시해야 한다. 

3. 유럽의 시그니쳐 전략: 기후 중립화, 녹색딜 그리고 공정성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EU는 내부통합의 속도와 범위에 주로 집중하였으나 

리스본 조약 이후부터는 통합의 가치와 성과를 대외적인 부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EU는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민주주의, 법치, 평

등, 투명성 등-를 토대로 기존의 강대국들이 했던 글로벌 리더의 역할과는 다

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신전략 아젠다 2019-2024’에서 드러난 것

처럼 경제적 토대를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인식하고 이 위

에 유럽의 가치가 투영된 새로운 분야를 쌓는 것이 리더 역할의 핵심 실천과제

로 전제한다. 그 중에서도 EU는 ‘기후 중립화’, ‘녹색 딜’, ‘공정하며 투명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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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회화가 된 세계(유럽)’ 등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유럽의 독자적인 영역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대외관계에서도 타협이나 양보 없는 핵심 아젠다

로 이러한 가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혁신, 교육, 기술 개발 등은 스

스로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향후 이 분야에서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국제적 동반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일 것으로 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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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도태평양’ 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이 점차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도태평

양은 인도양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공간으로, 2010년 

이전에는 해양과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미국의 서해안에서 인도의 서해안, 심지어 아프리카의 동부해안까

지 이르는 엄청난 공간을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해양과학 분야를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이라는 지역개념은 주로 인도, 호

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전략논의에서만 사용되었었다. 그러다

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에 미국에서도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이 논의되

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기업인들

과 미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인도태평양 전략의 불투명한 미래

한 인 택 
제주평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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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IP)’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18년 

7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을 발표하였다. 2019년 6월에는 패트릭 새너핸 미 국방장

관 대행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연설,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문서의 발간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국내외의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

한 해석과 전망에 분주하다. 이 글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로서, 2020년 미국 대

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미래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 경우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Ⅱ│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인도태평양이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

기 시작하였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을 처음으로 사용

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2007년 인도에서 처음 제

안되었으며, 같은 해에 아베 총리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0년 하와이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을 처음 언급했었다. 인도태평양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의 첫 연설은 그로부터 7년 뒤인 2017년 11월에 있었는데, 선거에서 경합했던 

정치적 라이벌이 먼저 사용한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에서 사용

한 것은 아이러니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하여 트럼프의 다낭 연설이 자주 언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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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도 태평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다낭 연설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인도태

평양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일관된 전략

을 정립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낭 연설은 트럼프가 대

통령 선거기간 중 주장해온 공정무역과 상호성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법의 지배를-- 인권과 항행의 자유를--존중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나 공정무역이나 상호성에 관한 언급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간략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다낭 연설은 무역에 관한 대선 공약의 재확인이 주된 

내용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국가전략을 밝힌 연설이라고 보기에는 

빈 부분이 많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다낭 연설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하였지

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빈 부분을 트럼프는 채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부분 ‘인도태평

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비전 

(America’s Indo-Pacific Economic Vision)’ 과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샹

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합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

은 2018년 여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미국 의회는 2018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국가에 대

한 미국의 개발금융을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증액하는 BUILD 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하여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연설과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라는 미국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초국가적 

도전과제들을 역내 위협요인이라 인식하고, 군사적 대비태세의 강화, 동맹국 

및 각종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역내 다자협의체의 활용을 통해서 미국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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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추구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이

익을 수호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의 다낭 연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새너핸 국방장

관 대행의 연설과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략문서가 채워주자,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수사’에서 ‘정책’으로 진화중이라고 평가하고, 중

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

에서 우리의 대응과 선택에 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나 고민이 아직은 성급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트럼프 vs. 인도태평양 전략

최근의 미국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비전형적인 최고정책결정자를 고

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 ‘방법’에 있어

서는 공격적 일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고 정리하여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이익의 증대를 최우선시하며 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배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질서가 미국에게 불

리하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안보협력 관계도 미국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

다. 경제분야에서 WTO 를 무력화시키고, NAFTA 와 한미 FTA 를 재협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부터 탈퇴하는 결정들, 안보분야에서 NATO

를 비난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협하는 행위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선거공약에 그치지 않

고 실제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협의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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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란핵협정으로부터 탈퇴하고, 심지어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들은 트럼

프의 외교가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일방적으로 수행되

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낭 연설의 주내용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공정하

고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선거공약의 재확인에 불과하였던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나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인도태평양

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되기를 원하고 있다. 새너핸 국방장관 대행

이나 미 국방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 그리고 다자협의체를 통하여 인도태평

양 지역의 위협요인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에게는 동맹도 다자

협의체도 중요하거나 유익하지 않고 상대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단독적, 일방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국무부나 국방부의 인

식과 달라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공격적 일방주의는 미 국무

부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이나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심지어 

모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다자협력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데, 그런 

요소는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더 잘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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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인도태평양 전략의 불투명한 미래

새로운 지역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을 전후로 

아시아태평양 이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지역개념이 등장하여 지금까지 쓰

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의 등장은, 한, 중, 일, 미, 캐나다, 멕

시코와 같은 환태평양 국가들 간 교류가 증가하고 관계가 심화되어서 아시아

와 태평양 지역이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탈냉전 후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이탈

할지 (disengage) 모른다는 아시아의 우려, 그러한 아시아의 우려를 달래려는 

미국의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등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주에 발표

된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인들

의 52.5%가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중국이라고 답하였고, 

85.4%가 중국의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미국

이 동남아 지역에 안보를 제공하거나 신뢰할 만한 전략적 파트너인가 묻는 질

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미국에 대해 신뢰를 거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인도에서부터 일본, 호주

에 이르기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서진(西進)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이

나 서진을 견제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일본, 호

주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서진을 견제해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 그동안 미국에게 인도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은 전략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전략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다. 마침내 그러한 노력에 미국이 응답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태평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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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념의 확산은 인도, 일본, 호주가 추구한 대미 외교의 ‘거의 완전한’ 성공사

례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완전한’ 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트럼

프 대통령때문이다. 미 국무부나 국방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

양 전략을 신봉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나 공격적 일방주

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모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나 국방부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적인 전략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탄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3JPI PeaceNet 시리즈

I│ 서론

2019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통적인 중도우파와 좌파 세력의 득표

율이 감소되고 포퓰리즘 세력들이 신장되면서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결과적

으로 안정적인 집행위원회 및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은 또

한 영국의 공식적인 탈퇴로 인해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통합의 구심력

과 원심력 사이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EU는 2016년 글로벌 전략(EUGS)을 마련하면서 대내외적인 위기를 인지하

고 원칙화된 실용주의(Principled Pragmatism)를 표방하면서 전략적 자율성

의 제고를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중국의 강성대국 전

략으로 인한 미중 갈등에서 적지 않은 혼돈과 전략의 부재를 노정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유럽의 상황인식과 그 대책을 살펴보는 

미중 갈등과 EU의 선택:
다자주의의 보루인가 일방주의로의 편승인가

김 시 홍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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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국의 일방

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로 인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당연시해온 국가들이 상당한 혼돈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

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갈등의 양상을 간략히 살

피고, 이어서 EU와 그 회원국들이 전개하는 외교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결

론에서는 미래전망을 살피고자 한다.

Ⅱ│ 미중 갈등의 양상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tug-of-war)은 경제와 무역, 외교와 안보 그리

고 지정학적 양상을 포괄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 간의 경쟁으로 파악된

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간 세계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지

만, 경제적으로는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 주체들의 

불만이 제고되어왔다는 인식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나라

들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적 정책(America First)으로 부상한 바 있

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는

데, 중국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어 무역 

및 관세전쟁의 양상으로 치달은바 있다. 결과적으로 1차적인 봉합(US-China 

Phase One Deal)이 이루어졌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래 전망을 부정적

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수십년간 상호공조적인 경제관계를 맺어온 미국과 중

국이 단시일내에 완전한 분리(decoupling)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상과 같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태도는 이차대전 이후 70여

년을 지탱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반하며, 사실 이 질서를 만든 국가가 미



제3부 2020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195JPI PeaceNet 시리즈

국이므로, 관련 국가들에게 당혹스런 현실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던 바로 그날 밤 백악관의 기후변화 홈페이지를 삭제한 행태는 유럽인들에

게 하나의 재앙으로 비춰졌으며, 그 이후의 양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기후변화를 하나의 과학적 사기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파리협정 탈퇴에 이어 UN에 대한 회의, WTO 무역질서에 

대한 부정 그리고 유럽이 다자주의적 노력의 화신으로 간주해온 이란 핵협상

(JCPOA)에서 탈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유럽국들과 EU

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지원해온 EU 자체

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Ⅲ│ EU의 선택: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

2019년 말 뒤늦게 출범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자신의 집행부가 지정학적(geopolitical Commission)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정학적 집행위의 개념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이 현재 처한 현실에서 규범권력으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해서는 여러 파

고를 헤쳐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과연 EU가 미중 갈등의 상황에서 그간의 기조인 다자주의 원칙과 규칙에 기

반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럽도 규범보다는 근육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통합연

구에서 흥미로운 가설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첫 공식 해외 방문으로 아프리카를 선

택하였는데, EU와 아프리카 관계의 재설정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정책조합

을 주문하였다. 융커 집행위에서 불거진 이민문제에 관련하여 단기 중심의 대

책이 마련되어 근원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아프리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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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이 유럽의 이웃으로서 장기적 시각의 정책들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지정학적 집행위를 표방한 현 지도부의 성공여부를 가늠

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세르비아를 방문한 집행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질

문들을 받았는데, 자신이 천명한 정책 기조 대비 미흡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요 이슈는 회원국들의 소관이라는 의견

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대 대비 능력의 측면에서 여전히 갭

(capabilities-expectation gap)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제 보다 본격적

으로 미중 갈등 사이에서 EU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간 EU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는 등거리(equidistance) 외교였다. 

즉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한편을 들기 곤란하므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되 

사안별로 연대하는 방안이 견지되어왔다. 등거리 외교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필요한데 유럽의 경우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또한 이를 통해 유럽이 자랑하는 다자주의적 전망

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되었다. EU와 그 회원국들의 등거리 외교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그 효과가 반

감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유럽

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럽을 이이제이(divide and rule) 방식으로 요리하

려는 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EU와 그 회원국들이 단합하여 

하나의 대오를 갖춘다면 등거리 외교의 효과성이 유지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강대국 정치의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중 경쟁관계 시대에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다자주의의 지속이다. 둘째는 양서대양 관계

를 강화하고 그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보다 중국에 친화적

으로 다가가는 노선이다. 다자주의의 지속은 트럼프 하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3부 2020년 국제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197JPI PeaceNet 시리즈

내포한다. 일방주의와 무역 및 관세전쟁의 상황에서 다자적 해결책은 점차 요

원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미국측 신규위원의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을 채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 기우는 정책의 경우 안보에서는 유리하지만 무역 측면에서 실익이 

없으며, 중국과 대립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에 친화적인 

정책의 선회는 당장에는 용이치 않고, 과거 중국의 행태로 보아 의구심이 들지

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태도 여부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안보와 국방에 국한시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

다. 의무전략(strategy as responsibility), 헤징 자율성(autonomy as hedging) 

그리고 참여적 자율성(autonomy as emancipation) 등이다. 의무전략은 미

국의 국방비 증대에 대한 압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으로 점차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다. 헤징자율성은 미국의 대유럽 군사적 보호가 느슨해

지거나 약화된다는 전제하에 국방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참여

적 자율성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전략으로 유럽이 단일대

오를 갖추고 군사적 역량을 일정 정도 갖추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상의 세 

길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상설안보협력체제

(PESCO)나 유럽방위기금(EDF)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프랑스의 마크

롱이 주창하는 유럽군대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의 안보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은 안보에 있어 미국

과의 연대 지속 그리고 경제에서 중국과의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로 요약된다. 

즉 양면(ambivalence)전략이다. 관건은 방법론일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의도

를 미국과 중국이 모를리 없으며, 오히려 회원국간의 이해타산을 활용하여 통

제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EU집행위는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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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파트너이자 경쟁자의 차원을 벗어나 체제를 놓고 다투는 라이벌(systemic 

rival)로 묘사한 바 있다. 이는 동년 1월 독일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유럽의 기업들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핵심적 안보역량이 노출되

고 결과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서였다. 실제로 중국은 동년 3월 이탈리

아와의 정상회담에서 BRI의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트리에스테와 제노바 항구

시설의 개선에 대한 중국자본의 유입을 가능케함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을 야

기하였다. 즉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군소국가가 아닌 G7의 일원인 이탈리

아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베를린, 브뤼셀 및 워싱턴의 심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년 3월 EU-중국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반전되었는데, 중국

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유무역

을 주창하고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과의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유럽마저 등을 지게되면 곤란하게될 상황을 염두에 둔 처사였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유럽을 대상으로 펴는 외교전에서 유럽의 대

오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적지 않은 이해관계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략분석가들의 중

론이다. 즉 안보에서 미국 그리고 경제에서 중국이라는 공식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물론 회원국들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독일은 중국에 치우치는 전략

을 세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No pivot to China). 중국을 체제적 라

이벌로 묘사한 첫 국가가 독일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보다 미국친화적 태도

를 견지한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여 단일의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경우,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더욱 자율성이 제고된 유럽을 지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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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olstering multilateralism and a more autonomous Europe). 프랑스는 미

국과 중국 모두 핵심 파트너이므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굴기에 대해 민

감한 전략적 선택을 기피하면서, 규칙에 기초한 다자질서를 지향하고 소생하

기를 바라며, 점증하는 불확실성 하에서 더 강한 유럽의 응집과 자율성의 강화

를 추구한다. 영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경제면

에서도 미국에 더욱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Huawei와 같이 사

안별로 차별적(issue dependent)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종합적 판단이 

용이치 않다.

이탈리아는 냉전시기에도 워싱턴과 모스코바의 교량 역할을 자임한 바 있

으며, 미중 갈등에서도 유사한 교량역을 희망하고 있다. 안보면에서 나토와 

양서대양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중국자본의 유입과 Made in Italy의 중국 

시장에의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스페인은 미국을 동맹으로 간주하지만, 규

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중국이 도전적이지

만 매력적인 경제파트너이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핵심적 당

사자로 인식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통합과 전략적 자율성의 제고가 중

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고위안보대표가 스페인 출신 조셉 보렐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회원국들의 그룹별 차원에서는, 포르투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역사와 지

정학적 위치에서 미중간의 교량역할을 희망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미중의 갈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라트비아, 루마니아 및 슬

로바키아는 낮은 자세로 기다려보자는 입장(wait-and-see)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권을 강

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도 전략적 자율성에 동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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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망

이상의 분석에서 유럽의 선택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등거리 외교를 희망하

지만 주어진 현실은 선택을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굴기전략은 유럽에게 분명 재앙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노선은 이

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규모면

에서 유럽은 대국이므로 공동의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통합의 방향과 회원국간의 조정 및 공동의 대외정책을 수립하

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에 있다. 결국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상들의 리더십

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방위기금의 활성화 및 유럽연

합 다년예산안의 확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이 지향하는 다자주의의 전망은 어떠한가? 미중의 일방주의 내지 힘의 

외교에서 유럽은 일차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제3국들과의 연대가 긴요할 것이

다. 전략적 동반자이기도 한 캐나다, 호주, 일본 및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다

가온다. 그러나 이들간의 연대만으로 양강의 파고를 넘지는 용이치 않으리라 

본다. 결국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는 EU와 그 회원국들이 풀어나가야할 숙제로 

다가온다. 지지부진할 경우 유럽의 운명은 양강에 의해 좌우되는 부정적 미래

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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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렉시트의 의미와 현 단계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면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유럽통합에 가해진 

철퇴(鐵鎚)다. 20세기 중반 시작된 유럽통합 운동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

의 사례였고, 21세기 들어서도 단일화폐 유로의 출범이나 중·동유럽으로의 확

장 등 상당히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은 초

유의 회원국 탈퇴라는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럽통합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반(反) 세계화의 대표적인 저항

운동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분석을 보면 대도시나 부유

한 지역은 유럽 잔류를 지향했고, 반대로 소외된 빈곤 지역은 유럽 탈퇴를 선

호했기에 이런 해석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1) 2016년 11월에는 미국

에서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으로 당선

브렉시트의 제2막: 구체적 협상의 단계

조 홍 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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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세계적 포퓰리즘의 부상이라는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의 회

원국이 아니다. 2020년 1월 31일자로 영국이 유럽에서 공식 탈퇴하였고 유럽

연합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회원국이 줄었다. 그 과정의 우여곡절을 여기

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은 국민투표를 추진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가 사임하고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역임했

으며, 현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까지 모두 3명의 정부 수반을 소

모했다. 게다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선을 치러야 했다. 무엇보

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결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무능한 마비 상태였다. 

지난 해 12월 총선을 통해 존슨과 보수당은 대규모 승리를 거뒀고 ‘브렉시트 

실행(Get Brexit done)’이라는 유권자의 명령을 위임 받았다고 할 수 있다.2) 선

거가 끝나자마자 존슨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여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화하였

다. 언론의 관심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영국 정치에서 브렉시트의 쟁점은 이

제 어젠다에서 사라져 버린 듯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브렉시트는 이제 그 첫 

번째 막이 내린 것에 불과하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의 대략적인 조건

에 대해 합의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협상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혼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이혼을 한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했을 뿐 

그 구체적인 조건은 지금부터 협상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따로 별거하면서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여전히 동거하면서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협상 기간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속되기 때

문이다. 브렉시트는 이제 제2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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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브렉

시트를 되돌이키는 가능성을 꿈꿨다. 한 번 더 국민투표를 한다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말이다. 하지만 12월 총선의 결과로 이런 희망은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유럽과 단연한 결별을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가능

성이 더욱 높아졌다. 존슨 정부와 유럽연합이 벌이는 협상은 크게 보면 두 개

의 선택지 사이에서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노르웨이 모델로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체제를 거의 모두 받아들이고, 유럽의 예산에도 기여하면서 

긴밀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3) 다른 하나는 영국과 유럽이 특수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

적 국제 관계로 멀어지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형식적으로 비회원국이지만 회

원국과 유사한 긴밀한 관계라면, WTO 모델은 영국-유럽관계를 영국-중국관

계의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이 둘 사이에는 캐나다 모델이 존재한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면서도 규제에 있어서는 자율성

을 유지하는 모델이다.

협상의 결과는 노르웨이 모델과 WTO 모델 사이에서 캐나다 모델의 한 형태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 모델은 사실상 현상유지에 가까운데, 영국

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럽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회

원국의 권리만 사라진 형태이기 때문에 기필코 피하려 할 것이다. WTO 모델

은 유럽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영국의 입장에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그 가

능성 역시 낮다. 따라서 제2막 협상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영국이 유

럽의 규제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유럽은 비회원국 영국이 환

경, 노동,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로 유럽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위험

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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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이 시한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모범생’처럼 행동한다면 올 

연말까지 미래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내년 1월1일

부터는 새로운 관계의 틀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세기 가까이 

관세동맹에서 단일시장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영국과 유럽연합의 역사를 

단 10개월 만에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존

슨 정부는 협상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영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내년 초에는 정

리해 버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막에서 줄곧 주장해온 ‘브렉

시트 실행’의 전략을 제2막에서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

람들이 우려하던 ‘노딜 브렉시트’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Ⅲ│ ‘템스 강의 싱가포르’

제1막에서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존슨이 주도하는 제2막의 영국은 훨씬 유

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메이 총리가 2017년 총선 이후 과반수

의 의석을 얻지 못해 취약한 상황이었던 데 반해 존슨 총리는 2019년 총선에

서 절대 다수(365/650석)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 전에 보수당의 

친(親)유럽 세력을 축출하거나 약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2월의 개각으

로 ‘강한 브렉시트(Hard Brexit)’ 노선의 인물 중심으로 진용을 짰다.

존슨이 대표하는 보수당의 강한 브렉시트 세력이 추구하는 영국은 ‘템스 강

의 싱가포르(Singapore on Thames)’4) 라는 표현이 잘 상징한다. 싱가포르는 

전(全)방위 자유주의 무역 및 서비스 정책으로 경제의 성공을 이룩한 경우다. 

영국 역시 유럽연합과 같이 경제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대륙이 아니라 세계

에서 부상하는 주요 경제 세력과 자유롭게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활기찬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미국

이나 중국이 영국의 대표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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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도국도 영국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대양을 향해 나가는 지리적 개방성과 함께 유럽의 고리타분한 규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혁신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동반한다.

이 같은 브렉시트 세력의 자유주의 전략은 몇 가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

다.5) 첫째, 지정학적으로 2020년의 세계는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2016년과 완

전히 다른 양상이다. 과거에 안정적이고 다자적인 국제환경에서는 세계를 향

해 경제를 개방하는 전략이 다자주의를 통해 효과를 거두기 수월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꿔 놓은 세계는 양자적 대립과 충돌을 통해 협상을 벌이는, 따라서 

영국처럼 한 국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

다. 둘째, 영국의 경제 구조도 개방 전략에 그리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

국 경제의 장점은 상품 수출보다는 금융이나 법률, 컨설팅 등의 서비스에 있

고, 이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유럽처럼 더 커다란 규제체제 속에서 비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셋째, 존슨 정부가 환경이나 노동 등에서 강력한 탈

규제 정책을 펴는 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영국 국민이 비록 브렉시트를 결정하

기는 했지만 환경이나 노동부문에서는 유럽 시민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줘 

왔기 때문이다. 여론을 역행하는 극단적 탈규제 정책은 존슨 정부의 정치적 자

본을 쉽게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처럼 존슨의 강한 브렉시트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좋은 조건을 만나기는 했지만, 2020년대의 지정학, 경제구조, 정치

조건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현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정치에

서 브렉시트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치적 계획으로 발전했고,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6) 다만 영

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미래는 여전히 상당 부분 유

럽과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이제 유럽연합의 정치 상황을 살펴

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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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럽연합의 정치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은 역사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실제 영국이 없는 유

럽은 커다란 기둥이 하나 빠진 구조물처럼 취약한 모습이다. 영국은 유럽통

합에 적극 동참하는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EU

의 빅4(Big 4)를 형성하는 축이었고, 프랑스와 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 지위를 가진 외교적 거인이었다. 아이러니는 브렉시트가 이런 부정적 효

과와 동시에 유럽통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다. 영국이 탈퇴를 결정한 이후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탈퇴를 주장하던 원심

(遠心)적 목소리들이 오히려 약화되었다. 극우 또는 극좌 포퓰리즘 세력은 여

전히 유럽통합을 비난했지만 연합에서 탈퇴하자는 주장은 잦아들었다. 영

국이 경험하는 혼란과 잠재적 충격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정치의 붕괴 현상은 유럽 탈퇴가 갖는 파격

적 성격을 일깨워 주었다.

브렉시트 제1막이 보여준 또 다른 현상은 유럽이 27개국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통일된 협상 전선을 유지했다는 사실

이다. 통합의 배에서 내리려는 영국에 대해 기존의 회원국들은 분열을 피하면

서 오히려 결속을 다진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은 아마도 올해 제2막의 협상에

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막에서 유럽연합을 대

표해 협상을 이끌어왔던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가 계속 같은 역할을 

제2막의 협상에서도 담당하기에 지속성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측은 영

국과 긴밀한 관계, 즉 자유무역과 서비스의 자유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여기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의 규제체제를 수용하

라고 꾸준히 주장할 것이다. 템스 강의 싱가포르보다는 노르웨이가 되라는 주

장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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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가운데는 프랑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EU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지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집

권 말기로 돌입하면서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2022

년까지 국내 정치에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올 초 마크롱 대통령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브렉시

트 영국의 성공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은 의미심장하다. 유럽의 

배에서 뛰어내린 영국이 화려하게 성공한다면 유럽의 와해는 시간문제일 것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의 경쟁자이자 극우 포퓰리즘

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브렉시트와 유사한 프렉시트(Frexit)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존슨이 강한 브렉시트 전략을 들고 나오듯이, 유럽연합 측에서도 

순순하게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다. 제1막은 어떤 

점에서 취약한 메이 총리에게 강한 유럽이 조건을 강요하는 모습이었다면, 제2

막은 영국과 유럽이 둘 다 강한 입장으로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Ⅴ│ 세계 속의 유럽과 영국

영국과 유럽의 관계 설정은 고립된 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틀 속

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영국은 ‘템스 강의 싱가포르’ 전략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등 G2와 본격적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영국의 입장에서 미국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면 할수록 일반

적으로는 유럽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미

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유럽

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이 영국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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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긴밀한 관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면 영국은 종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사례가 ‘염소(鹽素) 처리 닭’이다.7) 영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에서 염소로 처리한 닭이 영국에 수출될 것이

고, 다시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유럽은 환경이나 위

생 부문에서 미국보다 훨씬 규제가 강하고, 염소로 식품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

이다. 영국이 미국과 유익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유럽 시장

을 닫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럽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슨의 영국은 자유주의를 따르는 ‘템스 강의 싱가포르’ 

모델에 따라 5G 네트워크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로 했

다. 하지만 이 결정은 미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고, 미국과 영국의 특수한 관계

가 위협에 처한 것은 물론 제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진단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다.8) 애초부터 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과 영국처럼 지역적 강대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은 다르

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영국에서 지리적으로 먼 국가가 이처럼 영국을 두고 제

로섬 게임을 벌인다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오랜 역사를 함께 나눠 온 유럽과의 

관계 설정은 더더욱 제로섬의 상황이 다양하고 심각하게 등장하여 문제를 일

으킬 것이다.

20세기 중반 유럽통합이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정학적 원인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냉전 체제와 유럽 제국의 붕괴를 가져온 탈식민화 운동이었

다.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 유럽은 뭉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나 영국 제국

의 붕괴는 이런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브렉시트는 이런 유럽의 통합

을 다시 붕괴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된 제1막과, 올해 눈앞

에 둔 제2막 만으로 브렉시트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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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협상은 그야말로 결별의 시작일 뿐, 협상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지, 

그 중·장기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그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반응을 어떨

지, 각본 없는 무대의 연극은 당분간 지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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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그가 평생 쌓아 온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경

험을 이번 선거에 활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다선 상원의원이자 영향력 있는 외

교위원회 위원장을 수차례 역임하기도 하였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통령

직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와 교류해

왔다. 경륜 있는 정치가이자 한 개인으로서의 바이든에 대한 이러한 친숙함은 

국제관계에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불확실성과 

분열 양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바이든은 확고한 국제주의자로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와 분쟁

에 미국이 개입해야 할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정책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고, 인권과 비확산을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외교정책에 있어 초당파적 협

력을 추구하였다. 상원의원 재직 시 그는 공화당의 국제주의자들과 효과적인 

바이든 당선 시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 *

Ellen Laipson
George Mas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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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부통령일 당시에는 다양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의회와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그의 입장은 키신저식의 현실주의는 아니지만, 지

나치게 의욕적인 전략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 변화는 심지어 미

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니더라도 국

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해 온 민주당 내 자유주의적 개입주

의자들의 주장과 대비된다. 현재 바이든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

장이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왔다.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바이든 캠프 내에서는 과거의 보다 예측 가능하

고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즉 ‘Restoration(복원)’이라는 그의 메

시지가 여전히 유용하며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선거캠프의 많은 고문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외교정책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나 이란 핵

협정 파기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뒤집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캠프는 과거의 “자유주의적이고 국제주의

적”인 질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단순히 오

바마 시절의 향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어젠

다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세계는 많은 변

화를 겪었다.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지정학의 귀환과 중·러 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부분적으로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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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덜 적대적이지만 실제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입장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이든의 몇몇 국가안보 분야 고문들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중심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놓이길 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최근 중국

의 권위주의 경향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것이다. 중국

과 관련하여 최근 바이든의 유세발언에서는 인권, 홍콩 문제, 소수 민족 문제

들을 중요히 다루고 있다. 

근래 민주당의 국내외적 이슈에 대한 입장은 보다 진보적으로 그 무게중심

이 이동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

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에 대한 요구를 대변하

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민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선에 대비한 정책적 논의 과정에도 관여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국내적으로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당내 진보주의 세력이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요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코로나 확

산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경찰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요구와 국내 여러 기관

과 분야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종식에 대한 요구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교육, 보건, 사회정의, 기후변화 등 국내적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정하자는 목소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바이든이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접근에 대한 필요성과 당내 진보세력들의 

요구를 어떻게 결합시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경우 국

내와 국제정치 모두를 아우르는 이슈이자 진보세력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

고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후보 개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주제이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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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 경제의 회복과도 연관되면 바이든의 

캠페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매력도 있다.

바이든은 그의 방대한 지식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유한, 미국 정치

에서 친숙한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은 그가 오랫동안 정치 일선

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장수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은 그의 반대세력이 현재 그의 정책적 선호와 상반되는 과거

의 발언이나 입장을 찾아내기가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당선된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에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의 임기가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부통령 지

명은 이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

는 그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그로 하여금 난해한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젊은 고문들과 관료들의 조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과 미국 George Mason 대학교 Shar 정책대학원은 외교부의 후원으로 2012년 5

월~6월 ‘미국 대선 한미 전문가 웨비나’를 공동개최하였다. 이글은 Ellen Laipson 교수가 웨비나에서 

발표한 논문(“Foreign Policy in a Biden Administration: Nostalgia or New Directions?”)의 일부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미국 대선 한미 전문가 웨비나’ 동영상은 7월 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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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2020년 7월 2일 러시아는, 2024년으로 예정된 현 대통령직

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푸틴(Vladimir Putin)이 연이어 6년씩 두 차례, 총 

12년간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개헌안은 국민투표 결과 대략 68%의 투표율과 무

려 78%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통과됐고, 푸틴은 이로써 ‘선거에서 

패하지만 않는다면’ 2036년까지 크렘린(Kremlin)의 주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해 일각에선 푸틴이 결국에는 종신집권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해왔지만, 그간 러시아 국내외적으로 ‘푸틴 이

후’에 관한 논의들 역시 상당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개헌이 매우 진부한 이야

기의 싱거운 결말처럼 읽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권좌를 지킬 가능성을 약간

러시아 ‘푸틴 체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반도1)

이 선 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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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마 지니고 있는 통치자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개헌이, 10여 년 넘게 이어진 전지구적 저

유가 기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촉발된 서방측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탓

에 이미 경기침체가 만성화된 데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여파까지 

겹친 초유의 악재 속에서 추진됐음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다소 의외인 측면

도 없진 않다. 실제 나발니(Alexey Navalny)를 필두로 한 러시아의 야권 진영

은 개헌의 내용상 비민주성은 물론 절차상의 불공정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발니에 대

한 정권측의 독살시도 의혹까지 불거지며 최근 사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으

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의 ‘푸틴 체제’ 하에서 푸틴 대통령은 왜 현재 시점에 

사실상의 종신집권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나아가, 향후 ‘푸틴 체제’와 러시아 

정치는 과연 어떠한 진화 경로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함의는 과연 무엇인가?

Ⅱ│‘푸틴 체제’의 현재

잘 알려져 있다시피, 푸틴은 2018년 3월 1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무려 76.7%

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보이며 자신의 4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

다. 물론 해당 대승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을 위시한 러시아와 

서방 간의 연이은 대립구도 등 국제정치적 요인의 기여는 결코 작지 않았다.2) 

특히, 미국과의 만성적 관계악화에 따른 러시아 내 반미 정서의 심화 및 이에 

따른 대중 수준에서의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 담론의 극대화가 다시금 유권

자들로 하여금 ‘수호자’ 푸틴을 선택하게끔 강하게 유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3년여 만에 플러스 성장세(1.5%)로 돌아선 경제 역시, 대중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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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부족하나마 최악의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서방측 경제제재에 대한 적

응의 성공으로 인지됐을 수 있다. 즉, 대선 전후의 러시아 경제 여건 또한 푸틴

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대도시의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유사권위주의적 

성격의 ‘푸틴 체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여전히 낮지 않고, 이들의 재민주화

에 대한 열망 역시 근본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2018년에 시도됐던 연금개혁을 향한 대중들의 전국적인 불만 및 시위에서 상

대적으로 뚜렷이 드러났듯, 현재의 ‘푸틴 체제’가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를 압

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2010년을 전후해 대도시

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반정부 시위나 2011년 하원선거에서 통합러

시아당(United Russia)이 보여준 비교적 저조했던 성적 등 ‘푸틴 체제’의 과거 

위기 징후들은 언제든 재발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욱이, 비록 러시아의 경

제가 최근 서방측 경제제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국제 천연자원 가격 또한 

다소간의 상승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부 호조건들을 만났다곤 하나, 유가 등이 

2000년대의 수준을 훨씬 밑도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성장동력을 발굴·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든 실정이다. 즉 중장기적 경제 여건은 현재 결코 우

호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대중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세가 하락할 개연성은 여

전히 상존한다. 

이에 따라, 푸틴은 자신의 집권 4기 시작과 함께 다시금 러시아의 정치 및 사

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야심찬 9대 주요 국정과제 및 13대 우

선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대

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인구의 자연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생산성의 비약적 증

대와 기술혁신을 공히 독려할 것 역시 천명했다. 이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혁신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자신의 4기 행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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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 정치적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 4기 통치방식에는 

실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푸틴은 국가 차

원의 요직인선에 있어 유의한 변화를 꾀할 의지가 별반 강하지 않으며, 따라

서 실로비키(siloviki) 등 기존의 주요 엘리트분파들 간에 배분돼있는 권력구도 

역시 어떤 방향으로든 흔들 계획이 거의 없어 보인다. 예컨대, 푸틴의 집권 4

기 요직인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기존 인사들이 주요 각료직 및 대통령

실 요직에 그대로 유임되거나 기껏해야 서로 자리를 바꿔 임명된 경우들이 대

다수였다. 물론, 2020년 초에 ‘푸틴 체제’의 오랜 총리였던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가 사임하고 새로이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이 총리에 임명되

는 등 일부 최고위층의 인적 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방·외교·내

무·경제 분야 수장들 대부분이 유임되고 주로 사회부문의 장관들만을 중심으

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여, 이에 관해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긴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푸틴 체제’가 이른바 국가자본주

의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푸틴이 상기 엘리트분

파들 간 권력구도를 재편할 의향이 없다면, 이들에게 공급해오던 경제적 지대 

역시 계속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배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정부패 역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러시아에서 국가

는 여전히 전체 GDP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대선 직전으로 비교적 최

근인 2018년 2월에도 국영은행인 VTB뱅크를 통해 국내 최대 소매업체의 지

분을 대량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 더욱

이, 러시아 최대의 국영 석유업체인 로스네프트(Rosneft)의 경우, 비록 공직에

선 물러났지만 현재도 실로비키 그룹 내 유력한 한 분파의 실질적 리더로 암약 

중이라 평가받는 세친(Igor Sechin) 이사회 의장이 여전히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식 국가자본주의의 성격은 오히려 최근 들어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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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의 2020년 개헌

‘푸틴 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들이 상기한 바처럼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

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푸틴 자신을 포함해 정권을 

구성해온 엘리트층의 이해관계들이 해당 체제 내부적으로 강하게 고착화돼있

음을 뚜렷이 방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금번 개헌이 왜 푸틴의 종신집

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포함해, ‘푸틴 체제’의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 미래를 가늠해보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사실 이번 개헌 이전부터 ‘푸틴 체제’의 미래와 관련해선, 꾸준히 몇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들이 제기돼왔다. 이를테면, 특정 후계자로의 권력양도, 

중국식 일당독재 또는 멕시코식 패권정당, 그리고 중앙아시아식 종신집권 모

델 등으로의 진화가능성을 담은 시나리오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정 후계자로의 권력양도 모델은 여전히 그 채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시나리오이다. 푸틴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현재

의 임기를 끝으로 2024년 대선부터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푸틴이 자신의 후계구도를 매우 정교하게 설

계한다하더라도 아무 공직도 맡지 않은 채 2024년에 실제로 퇴임한다면, 그는 

해당 후계자를 포함해 여전히 체제 내 권력의 일부분을 분점하고 있을지 모를 

실로비키와 같은 엘리트분파 등 그 누구로부터도 완벽하게 정치적 안전을 보

장받지 못할 것이다.5) 더욱이, 본 시나리오는 푸틴 이외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

인 현재의 주요 엘리트분파들의 이해에도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푸틴이 

특정 후계자에게로의 권력양도를 기어이 선택한다면, 엘리트들로선 자신이 

속한 분파가 후계자로 꼭 선정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야만 하며, 후계

자의 결정 이후로도 해당 후계자, 푸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정치세력까지 뒤

엉킨 매우 불확실한 권력투쟁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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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판단컨대, ‘푸틴 체제’ 내부적으로 특정 후계자로의 권

력양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중국의 공산당이나 과거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과 같은 강력한 일

당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 또한, 비록 지금은 개헌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희

박해졌지만, 한때는 ‘푸틴 체제’의 유력한 향후 모델 가운데 하나로 고려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내 엘리트분파들 간 합의에 의한 정

부구성이나 순조로운 정권교체 등 통치리더십의 구축 및 승계의 메커니즘이 

개인독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6) 

따라서 푸틴의 입장에선, 물론 본인의 권력 중 일부를 스스로 포기해야한다는 

전제가 요구되긴 하나, 향후 안정적인 체제의 유지 및 자신의 영구적인 정치적 

안전 보장을 위해 본 시나리오를 추진해볼 유인을 일부 가졌을 수 있다. 나아

가 이는, 다른 주요 행위자인 엘리트분파들 역시 계속 정권 내 유력한 지배연

합의 일원으로 남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북한의 노동당이나 이라크의 바트당(Baath Party) 사례들에

서 보듯 일당체제가 개인독재화하는 경우는 이론적·경험적으로 그 개연성이 

꽤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성사되기 힘든 측면 또한 분명 존재한다. 즉, 특정 

최고지도자가 권력투쟁을 거쳐 패권정당을 장악해나갈 수는 있어도 그 역은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현 통합러시아당은 특정 대통

령의 통치기반으로 탄생한 이후 사실상 그의 권력과 지배를 떠받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녀왔던 바, 여전히 중국의 공산당은 물론 멕

시코의 제도혁명당이 과거 지녔던 주체성과 인민에 대한 영도력에도 훨씬 못 

미치는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7) 결국 러시아에서 이러한 일당 혹은 패권정

당 모델로의 진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되며, 그런 만큼 향후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별반 높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앙아시아식 종신집권 모델로의 진화 시나리오는, 분명 푸틴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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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층 두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가 가장 잘 일치되는 선택지일 수 있다. 푸틴의 

경우, 이미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최고지도자의 위치에 머무르며 유사권위주

의적 통치와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어떤 정치시스템으로의 

진화 경로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완벽히 보장받긴 어려워졌다. 즉, 

푸틴으로선 자신의 종신집권이 정치적 생존을 넘어 생사의 문제에 해당할 수

밖에 없게끔 돼버린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권좌를 더 지켜갈 여지가 있

는 최고지도자 스스로가 이를 포기한 경험적 전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다른 

한편, 현재의 주요 엘리트분파들로서도, 자신의 분파적 이해를 대변해줄 누군

가가 후계자가 되지 못할 바에야 불확실성이 높은 권력투쟁을 동반하게 될 푸

틴의 퇴장보다는, 차라리 그가 계속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남아 엘리트층의 이

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주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최근의 푸틴 입장에서 볼 때, 종신집권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한 골든타임이 결코 충분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현재는 서방과의 

대치국면 속에서 푸틴에 대한 대중의 지지세가 다시금 꽤 공고해져 있는 상태

이나, 경제 상황이 유의한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란 강력한 새 변수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언제까지 대중적 지지기반

을 현재 수준에서나마 유지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푸틴의 종신집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금

번 개헌은 상술한 주요 행위자들의 현상유지를 향한 선호의 합치 및 정치적 타

이밍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푸틴은 아마 이 개정된 

헌법에 의거해, 종신집권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차원에서, 2024

년 대선에도 자신이 직접 출마하려는 계획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두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푸틴은 기존의 자신을 중심으로 한 ‘푸틴 체제’의 유

지 및 강화 쪽으로 향후 러시아의 정국운영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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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푸틴 체제’의 향후 진화 전망 및 한반도

푸틴이 비록 개헌까지 오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지만, 그가 향후 종신집권이

란 장기적 목표까지 실제 달성해낸다는 건 기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차기 

대선까진 아직도 4년이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고, 이후로도 그가 6년씩 두 번

의 임기를 무사히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결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

듯, 푸틴으로선, 현재와 같이 미국 및 서방과의 갈등국면 조성 및 이에 의해 축

적된 자신의 ‘수호자’ 이미지를 일단은 자신과 ‘푸틴 체제’를 떠받치는 정당성

의 자원으로 계속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 전략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는 서방측의 경제제재 해제가능성을 축소시키고 러시아 경제의 

호전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푸틴의 선택지상에 일종의 딜레마를 불어넣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 푸틴은 경제발전을 통한 지지율의 제고라는 중장기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서방과의 군사안보적 대립구도 및 이의 국내정치적 

활용을 통한 인기의 유지라는 중단기적 성과에 계속 의존하게 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어쩌면 오로지 이 부분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자신의 종신집권 계획을 

밀어붙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 뚜렷한 경제성장의 추세가 대중

들에게 체감되지 못함으로써, 푸틴은 오래지 않아 극단적으로 심화된 대중들

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푸틴은 집권 4기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의 선전 및 이에 

기반한 경제발전 비전에 대해 계속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8) 그리고 이는 상

기 위험성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바 클 것이다. 그럼에

도,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층의 지대추구를 제어하고 최첨단 분야들

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있어, ‘푸틴 체제’가 여전히 어떤 유의한 성과를 보

여주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론 대외적·국제정치

경제적 환경요인들 또한, 최첨단 지식산업 분야는 물론 구산업부문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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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러시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고양해나가기 힘들게끔 매우 강한 제약을 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9) 즉, 앞서 언급했듯, 러시아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결

코 밝지 않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는 최근 러시아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대중의 ‘푸틴 체제’에 대한 불만

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푸틴이 트럼

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게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유

난히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렇듯 긴박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탓이 클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식 종신집권 모델은 역설적으로 중앙아시아와는 상이

한 수준의 반체제 야권 세력의 존재로 인해, 러시아에선 그 실현가능성이 담

보되기도 애초에 쉽지가 않다. 즉 현재는 다소 미약한 제도적 야권 세력에 불

과하지만 그럼에도 ‘푸틴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시, 시민사회와

의 결합을 통해, 이를 흡수하고 확대해나갈 정도의 맹아는 보유하고 있다고 평

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불거진 젊은 야

권 지도자 나발니를 향한 정권측의 살해기도 관련 의혹 역시 대중의 반푸틴 전

선 확장에 또 다른 강력한 도화선이 될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

록 푸틴이 개헌을 통해 종신집권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까진 비교적 순

조로운 행보를 걸어왔으나, 실제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러시아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이에 따라 대중의 지지세 또한 중

장기적으로 하락해갈 공산이 크단 점에서, 무척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어쩌면, ‘푸틴 체제’의 긴 미래는 펼쳐지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헌으로 인해 ‘푸틴 체제’가 적어도 한동안은 현재의 형태로 존

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관련 지역이슈들에 있어

서도, 당분간 러시아의 기존 입장들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경제발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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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 및 부분적으론 이로부터 도출되는 역내 유관국들의 

경협지원 확보를 절실히 원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와 관련해, 그간 러시아

가 북핵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강화하도록 

유인해온 동시에, 한국과도 외교적·경제적 측면들에서 공히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게끔 유도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한국의 입장에선 점차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

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미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현 안보 및 

무역환경 속에서, 양자 간 선택이 시시각각 강제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그

간 북핵에 대한 지렛대 및 최대 무역상대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온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바, 오히려 러시아가 이를 보완해줄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지역보

다는 유럽 접경 및 중동에서 미국과 더 전면적으로 갈등해왔고 따라서 이 지역

에선 미국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 첨예한 탓에, 한국측이 경협

을 제공하고 북핵에 대한 지렛대의 역할을 독려하기가 중국에 비해 비교적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분명 있다.10) 그렇다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동북아판 신냉

전 구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 입장에선 상기한 바처럼 러시아 카드가 

더욱 긴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물론 ‘푸틴 체제’의 중장기적 변

화 및 정권교체 가능성에도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지만, 당분간 안보 및 

경제 영역에서 공히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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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well aware,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covers mainly 

security among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not fully deny 

the natural state of anarchy,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omas Hobbes. 

Many believed that weak countries allying with the strong is the best way 

to secure weak countries’ national security. 

However,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there has 

been no serious war among states. Furthermor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n-state threats such as terrorism, climate change, and pandemic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people, replacing war among states.3)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emerged to cover 

those non-traditional threats to human lives.4)

It epitomize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owever, the human security concept created controversy among the 

Humane Security:
nature as a sovereign subject1)

Jeju Peace Institu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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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 It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the need to limit the scope of sovereign rights of the 

UN member states, leading major powers to interfere in smaller countries’ 

domestic realm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us, smaller 

countries could not get on board with this concept and even opposed it.  

Under the leadership of 8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the 

UN issued two reports5) to reassure the member states that protecting 

individuals and respecting state sovereignty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at the two elements do not conflict with one another. 

Instead, the reports claim that the human security concept can reinforce 

state sovereignty because it seeks to improve government capacities 

required to address the newly emerging challenges to individuals. The 

reports were issued to narrow down the differences in the UN members’ 

views on limiting their sovereignt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does not fully uphold the human security concept. As a result, the 

funct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is in a stalemate.

Under such a circumstance, the Jeju Peace Institute (JPI) would like to 

present the concept of Humane Security. Although the concept sounds 

similar to human security, it is entirely different because it deals with a 

separate realm and suggests a new approach emphasizing the need for 

harmony among humans and nature to address the pending phenomenon. 

Tradi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oncepts treated states and 

individuals as subjects, respectively. However, the recent COVID-19 

crisis has revealed that we also need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for humans’ survival.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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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risis occurred not because of conflict between states or 

individual humans but because of dis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refore, with their limited analytical frameworks, traditional and 

human security concepts cannot fully capture and explain the ongoing 

phenomenon. In other words, the recent crisis has taught us to shift our 

worldview and incorporate nature as the new subject in the security 

discourse. With this new security concep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newly emerging crisis and find solutions to it.

Specifically, while the emergence of the human security concept has 

shifted our focus from states’ security to that of individuals, Humane 

Security shifts our focus once more toward nature. Thus, Humane Securit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n equal and fair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hile also paying attention to nature’s character 

in generating the sources of new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andemic. In short, the Humane Security concept claims that securing 

nature’s security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security of both 

humans and nature. 

This new concept of Humane Security starts from the question 

regarding whether human beings are the sole sovereign subjects who 

have the inalienable right and authority to use and exploit nature, 

which they consider as the object, to their own benefits. However, the 

benefits humans obtained through such a high-handed attitude against 

nature came with a price as nature gradually began to lose its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Consequently, nature started to respond to humans’ 

overuse and exploitation in the form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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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s. That is why we are experiencing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frequent outbreaks of epidemics and pandemics that threaten 

human liv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traditional and human security concepts 

have limits in explaining the ongoing phenomenon when they only 

deal with issues occurring between states or non-state violent groups or 

individual humans. To fill in the gap between the concept and the real 

world, an expanded and comprehensive concept of security is necessary. 

To fulfill this need, we should accept nature as a sovereign subject, not as 

an object. In other words, humans and nature should form a relationship 

that mutually respects each other as equal subjects. Only when such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can humans refrain from over-exploiting nature 

and seek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with it. 

Such a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ill reduce and 

eventually bring an end to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andemic 

that we experience today. Refusing to accept nature as an equal partner, 

which shares this earth with us as equal beings, will only worsen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nature and humans. 

We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Jeju Forum 2019 addressed 

‘resilience’ as part of the Main Theme. Humans can use nature for their 

benefits, but we should also secure nature's resilience, which enables it to 

bounce back to its normal state. In short, we will be able to find ways to 

live in peace with nature and secure the safety of human lives only when 

we view nature as a sovereign subject and secure nature’s resilience. Such 

a concept will usher us into a new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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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we offer a terminology of “Humane Security” to encapsulate this 

new concept. 

Under this concept, all nations need to foster multilateralism to nour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establish global governanc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do to 

achieve Humane Security is not an alliance among nations but an alliance 

among humans and nature as equal sovereign subjects.

We suggest to intellectuals to further evolve the concept of Humane 

Security and expect the Jeju Forum 2020 to be a venue to discuss and 

elaborate on the concept.

주석

1)	Humane Security is different from Human Security. The differences are emphasized in 

paragraphs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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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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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 2012; 620,000 of them died due to human violence (war killed 120,000 people, while 

crime killed another 500,000). In contrast, 800,000 committed suicide, and 1.5 million di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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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on 10 September 2012 (2012)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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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협력 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

간은 약한 존재지만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역사적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한 자기 이익 추구는 때때로 다자협력을 훼손

하고 이로 인해 인류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즉, 협력은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러한 협력 정신은 때때

로 쉽게 약해지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다자협력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팬데믹 문제는 일국 차원이 아닌 국제적 협력으로만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통해 위

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팬데믹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국 차원의 안보가 아닌 ‘지구촌 안보(Global 

Village Security)’의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다. 기존 세계정치는 강

대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전체

[ 제15회 제주포럼 ]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

한 동 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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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생물학적 안보(Biological Security)’를 확

보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일방주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협력 정신을 지키

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제도화하면서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왔

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다자협력 메커니즘과 제도들을 구축해 왔다. UN

이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과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는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같은 위협들은 주변 

국가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은 기후변화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생활방식을 바꾸기를 거부함에 따라 기후변화는 더욱 심

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또한 인간이 자연을 남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인간과 자연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을 시, 인간은 자신에게 해로운 바이러스와 접촉할 일이 드물지만 

인간이 자신의 활동 반경을 자연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결국 인간도 자연과 

함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전염병과 같이 오늘날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및 인간만을 안보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즉, 전통안보와 인간안보 개념은 각각 국가와 인간을 안보

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

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연과 관련된 위해(危害)들을 어떻게 하면 근

절할 수 있는지까지 모색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 또한 안보의 주체로 포함시키

는 보다 확장된 안보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기존 안보개념과 다른 ‘인본안보(Humane Security)’를 제

시하였다. 즉, 자연을 인간에 의한 개발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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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인식하여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남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부터 전환하고자 하는 것

이다.

21세기 들어 이전 세기보다 각종 전염병이 빈번하게 창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연을 과도하게 개발

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만 그 근

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편의를 위한 개발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조화

를 추구해야만 인간과 자연의 안보가 동시에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인본안보

는 강조한다.

이에 제15회 제주포럼은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Pandemic and Humane 

Security)’이라는 주제로 다자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구상을 찾아내기 위한 

담론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저명한 세계 지도자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활

동가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서 다자주의를 재구축할 방법들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첫 번째 전체세션은 ‘팬데믹 시대, 다자협력의 새로운 구상(How to 

Reinvent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Midst of Pandemic)’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손지애 교수가 진행하고, 반기문 前 UN사무총장과 빌 클린턴 前 미

국대통령, 고촉통 前 싱가포르 총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해 열

릴 예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

만 최근 국제사회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팬데믹 대

응을 위해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확산되면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를 지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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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자협력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

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

데믹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국제사

회가 앞으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다자협력의 모습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전체세션은 ‘팬데믹과 대가속 시대, 위기와 선택(Crises and 

Choices in the Age of Pandemic and Accelerations)’이라는 주제로 제주연

구원 김상협 원장이 진행하고, 김성환 前 외교부장관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참여해 열릴 예정이다. 코

로나19와 같은 초국가적 전염병 발생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등

으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기존의 지식이나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극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고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

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이 세션에서는 오늘날 ‘가속의 시대(age of 

acceleration)’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역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을 주

장한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와 원희룡 지사의 특별대담을 통해 위기 속

에서 기술,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인류와 국가, 그리

고 제주가 나아갈 낙관주의적인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체세션은 세계지도자세션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Towards New Leadership for Mult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주제로 문정

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진행하고, 마하티르 모하맛 前 말레이

시아 총리와 마테오 렌치 前 이탈리아 총리, 타르야 할로넨 前 핀란드 대통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다. 주요 강대국들

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더욱 거세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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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인해 국가 간 다자협력 체제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국가 간 심리적 거리

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협력과 상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

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국제정세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따라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한 때일수록 변화에 소

극적이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상이 시

급함에 따라 이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강대국들의 일방적 자국우선주의에 대응

하기 위한 중견국 간의 연대와 이를 위한 협력적 리더십에 주목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포럼 주요 세션 중 외교관라운드테이블 세션도 주목할만 하

다. 먼저, 첫 번째 외교관라운드테이블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

(Changing Dynamics of North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주

제로 김숙 前 UN 대한민국 대사가 진행하고,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와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

네시아 대사, 마이클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 대사가 참여해 열릴 예정이다. 최

근 일방주의적인 국가 정책들과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갈등, 일본 지도부 교체 

등으로 인해 동북아지역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더불어 팬데믹의 위협에 직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11월 3일 미국 대

선 결과가 동북아지역 정세에 미치게 될 장기적 영향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주한 대사를 초청하여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새로운 

다자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각 국가의 정책적 제안을 공유하고, 최종

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주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한다.

두 번째 외교관라운드테이블은 ‘팬데믹 대응과 교훈(Sharing the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COVID-19)’이라는 주제로 이수훈 前 주일 한국 대사

가 진행하고,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의 기조연설,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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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 필립 르포트 주한 프랑스 대사가 참여

해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큰 충

격을 안겨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국가들이 이동제한, 국경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주요국 주한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팬데믹 대응에 있어 각국의 노력과 교훈을 공유하고, 앞으로 다

가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5회 제주포럼에서는 포럼 첫째 날인 11월 5일 ‘청년의 날’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제주포럼은 매 회마다 다수의 세계지도자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청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청년의 날’을 개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논의의 장

이 펼쳐질 예정이다. 청년사무국 ‘청바람’ 팀의 ‘CODE BLUE: 지구를 심폐소

생 하라’ 및 ‘스뉴노멀’ 팀의 ‘청년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New 교육’, 

‘정주행’ 팀의 ‘어서와, 정주는 처음지지? 청년, 제주와의 상생을 말하다’가 차

례로 진행되고, 이어서 열릴 ‘JDC 청년평화토크쇼’에서는 순이삼촌 저자인 현

기영 작가, 송길영 前 다음소프트 부사장의 강연과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인 

수잔 사키야와 일리야 벨로코프, 코로나맵 개발자 이동훈, 탈북민 청년 유투버 

강나라 등이 참여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대

해 논의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2000년 6월 ‘6·15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2001년에 제1회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15회를 맞이하였다. 아

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담론의 장으로서 매년 5월 세계평화의 섬 제주

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 연기된 11월 5일부터 7

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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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시의적절한 주제와 내용, 해외 정상 및 분야별 저명인사의 참여를 통

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아시아 대표 공공 국제포럼으로 성장했고, 

전체세션을 포함한 동시세션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를 

보는 통찰력 또한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최근 국제정세가 팬데믹

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제15회 제주포럼을 통해 우

리 인류가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어떻게 다자협력을 구상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

가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 새로운 국제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써의 제주의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제주평화연구원 내부자료 및 한라일보 2020년 10월 29일자 [한동균의 한라시론]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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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2005.7~2007.7), 한국유럽학회 회

장(2009),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2015.11~2017.11)을 역임하였다. 2013

저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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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탈리아 공화국대통령으로부터 기사작위훈장(Cavaliere)을 수여하였

으며, 2016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장모네 석좌교수에 선정되었다. 주요 저서

로 『한-EU 관계론』 (HUINE, 2019),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and 

Trust Building in Northeast Asia. The Role of the EU』 (Nuova Cultura, 

2017), 『Asian Countries’Strategies towards the EU in an Inter-regionalist 

Context』 (NTU Press, 2015), 『The Future of European Studies in Asia』 

(ASEF, 2008), 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

대 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였으며, 미국 미시간대에서 국제정치, 미

국정치, 비교(중국)정치를 연구하였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현, 국

립외교원) 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한미연합사, 

국회 등에서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회 외교통상 소분과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미래비젼 2045>프로젝트 안

보·국방 팀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에서 방문학자로서 미중관계를 연구하였고, 현재 스

웨덴 The Institute for Strategy and Development Policy(ISDP)에서 북중

관계 연구자로 방문 중이다. 연구의 초점은 중국의 외교안보분야, 북중/한중 

관계, 미중관계, 동북아 국제정세 등이다. 저서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

방관계』 (폴리테이아, 2007)는 2008년 문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

었다. 니어(NEAR) 재단에서 선정한 2014년 한국 외교안보부문 학술상 수상

자이다. 현재 연구 분야에서 300여 편이 넘는 논문, 연구 보고서, 기고문 등

이 있다.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야하나?』 (늘품, 2013), 『시진핑 시기 중

국 외교안보』(동아시아 재단, 2015), “Principles and Practices 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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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making: Implications for its South Korea Policies,”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 The Sino-ROK-U.S. Triangle: Awaiting the Impact 

of Leadership Changes(KEI, 2017), 『한반도 2022』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

미, 2019) 등의 글이 있다. 

도종윤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 논문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

력전략(2013)” 등이 있다.

박규현

성균관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리8대학에서 현대불문학 비평분야에

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수원대, 성균관대에서 근무하였고, 성균관대 

프랑스어권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한불외교자료 I, 

II, III』(2018, 선인), 『유럽문명의 아프리카 기원』(2015, 지식을 만드는 지식), 

『동과 서 마주보다』(2011, 성균관대출판부), 『몸과 문화』(2009, 성균관대출

판부) 등을 펴냈다.

손정욱

前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박사학

위 취득. 국회 비서관/보좌관 역임.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평화연구이며, 주요 논문으로 “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사회협

약, 당파성, 불평등의 정치경제”,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

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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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우

現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양안관계, 남북한관계, 협상이론이다. 학술

논문으로는 “Comparative Study on the Distinctive Strategies and Factors 

of China’s Negotiation with Taiwan and South Korea’s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2019년 홍콩 시위의 특징과 일국양제 위기론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오승희

2019년부터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6년 이화

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가톨릭대 국

제학부 강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과학부, 정치외교학과 강사로 근무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외교정책, 

중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2019), “강한 일본을 위

한 아시아의 타자화”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2018), “중일 경쟁시대 일

본의 중국 인식과 정책”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

치학회보>(2017) 등이 있다.

원동욱

현재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책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

울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를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

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센터에서 책임연구원

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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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회 기획위원, 부산연구원 감사, 현대중국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중국의 대외전략 및 정책, 북중관계, 중국 환경, 에

너지, 물류 및 동북아협력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 동북지역과 환동해지

역의 연계성」(2017),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동과 한국의 에너

지 전략」(2016), 「중국 일대일로 다이제스트」(2016), 「국제운송회랑의 새로

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협력방안」(2015) 등이 있으

며,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와 미중 무역분쟁”,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남아시아 권력구도의 변화 전망: 네트워크 권력이론에 

기초한 분석”(2017), “중국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중협력을 

위한 제언”(201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유혜영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미국 정치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

다. 주요 연구 주제로 “이익집단이 선거 자금과 로비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

인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있으며,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Journal of Politics와 같

은 저널에 논문을 출판했다. 현재는 외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에 어떻게 로

비하는지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2014년에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 Government)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동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안보협력센터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

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

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분

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외교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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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

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이동률

1997년부터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6년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중

국학회장(2018년)을 역임했다.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미관계, 한중관계,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

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2019), <일대일로의 국제정치 (공저)> (명인문화사 2018), “시진

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

논총>(2017) 등이 있다.

이선우

2014년 영국 글라스고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들은, 비

교정치체제, 비교정부제도, 러시아정치, 북한정치 등이다. 최근의 연구 업적

으로는, “‘제왕’과 ‘레임덕’: 두 얼굴의 대통령을 읽는 하나의 이론적 시각” <

동향과 전망> (2019), “A Subtle Difference between Russia and China’s 

Stanc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공저> (2018), “민

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법의 지배’의 우선성: 탈공산 러시아 사례” <한국정치

학회보> (2017)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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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에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東京大学)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도쿄공업대학, 후쿠오카현립대학 

등에서 근무하였고 히토쯔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戦
前期東アジアの情報化と経済発展(전전기 동아시아의 정보화와 경제발전)』

(도쿄대학교출판부, 2015), 『제도와 조직의 경제사』(역서)(한울, 2017),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공저)(서울대출판문화원, 2018) 등을 펴냈다. 

정승철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 취득.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방법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ffects of Trade Relations on South Korean Views of 

China,” “Economic Interest or Security Concerns? Which affected how 

individuals in five Asian countries viewed China in 2013?”,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East and Southeast Asians’ Views of China,” “The 

Determinants of China-ROK Relations, 1993-2018” 등이 있다.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을 졸업

하고 동대학원에서 유럽통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가

톨릭대학교 등에서 근무하였고 미국 하버드대, 중국 베이징외국어대, 프랑스 소

르본·팡테옹대 등의 객원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했다. 『유럽의 대일본정책』(서

울대학교출판부, 1995),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푸른길, 2006), 『문명의 그

물: 유럽문화의 파노라마』(책과함께, 2018) 등을 펴냈고 현재 『세계일보』에 ‘조

홍식의 세계속으로’, 『월간중앙』에 ‘조홍식의 부국굴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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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정

現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주요 논문으로 「질병 스티그마와 젠더의 교차성: 한센인들의 사회적 차

별과 가족 내 차별 경험」(2020, 공저), 「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

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 협동 조합 운동」(2019). 현재 장애/질병, 인간-동

물 관계에 대한 생명사회학 연구 진행 중이다.

한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무역학과를 졸업

한 후 2013년 난카이(南开) 대학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2019년 중국인민(人

民)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연구원 및 베이징(北京) 소재 중앙민족(民族)대학교 강사로 활동

함. 주요 논문은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및 『중국과 베트남 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함의

와 당위성 연구』 등이 있다.

한인택

現 제주평화연구원장 겸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同 대

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에서 

강의. 핵전략, 안보협력,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 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등의 저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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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현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정

치학과 강사 및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정치학과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및 외교부 평가위원, 통

일부 및 육군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정치학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논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

선평화 대 병진평화”(2019), “Will Trump and Kim Make History?”(2018),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2018), “북한은 

핵실험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

합”(2018) 등이 있다. 




